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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2004년 8월 1일, 4가지 싱가포르 의제 중 유일하게 무역원활화만을 협

상의제로 채택한 DDA 협상 기본골격 최종 합의문이 8월 1일 발표됨으로

써 무역원활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기본골격 합의문 부

속서 D는 개도국의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무역원활화 협정이 개도국에게

역량에 넘는 투자를 요구할 수 없고, 선진국의 지원이 없으면 투자를 실

시하지 않아도 되며, 무역원활화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원활화 규범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통관절차 및

이에 관련된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개도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규범화를 주

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개도국은 통관절차 개선 등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을 강조하면서,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해

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은 무역

원활화의 무역증진효과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개도국이 받는 경

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개도국에 미치는 긍

정적 효과가 전혀 없다면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한 투자는 개도

국의 재정적 부담만을 가중할 것이고, 따라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투

자를 부담한 후 경제적 효과를 향유하라는 것이 개도국의 논리입니다. 이

에 반해 선진국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인적 및 물적 자원 투자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을 지원하겠지만, 개도국

도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기 때문에 자발적 투자가 필요하



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1) 칸쿤회의 결렬의 한 요인이었던 무역원

활화 이슈의 쟁점을 개도국 입장에서 파악한 후 어떤 내용에 대하여 어

느 정도 개도국 능력배양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2) 무역원활화

의 효과 및 이익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에 반대하고

있는 개도국 주장의 타당성을 실증한 후 설득논리를 개발하며, (3) 한국

이 취할 수 있는 개도국 능력배양 정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WTO/DDA에서의 논의상황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개도국이 무역원활화에 부정적인 이유를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부족에서

찾은 후, 중력방정식을 활용한 실증분석으로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무

역증진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개도국도 큰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의 혜택이 선진국에 집중된다

는 개도국의 주장과 이에 근거한 선진국 부담론의 논리적 근거가 미약함

을 실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원활화 규범화에 개도국의 참여를 독려

하기 위하여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할 필요성과 이에 관련하여 한국

의 지원방향을 제시하며, 또한 분쟁해결절차의 분리, 조항별 협정체결 등

협정조항의 조정을 제안합니다. 한국 및 선진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개

도국의 관점에서 쟁점사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과 그리고 WTO/

DDA 문서 분석을 넘어 중요쟁점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

했다는 점이 이전의 연구와 다른 점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DDA 협상 담당자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무역원활화 협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무역원활화 협상과정에서 개도국 설득의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 경

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본원의 이창수

박사, 임혜준 박사, 박지현 전문연구원 등 집필진과 최낙균 무역투자실장

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단계에서 많은 조언을 주신 산업자원부, 재



정경제부, 외교통상부의 담당자들과 심의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의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제사회연구회에도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2004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1. 개관

2장에서는 WTO를 중심으로 무역원활화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3장에서

는 DD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주요쟁점 및 주요쟁점 사

항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을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도국이 무

역원활화 협정에 주저하는 이유가 물적 및 인적자원의 부족에 있음을 제

시한다. 4장에서는 무역원활화에 따른 선진국 개도국에서의 무역증진

효과를 실증한다. 5장에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활성

화시키면서 실현가능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개도국 지원의 내용 및 방

향을 제시한다. 제도적 지원 전략으로 (1)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 추

진, (2) 조항별 개별협정 추진, (3) 조항별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을 제시

하며, 직접적 지원전략과 관련해서는 ODA 지원규모의 대폭적 확대와 양

자형태의 프로젝트 지원을 제시한다.

2.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방향

무역원활화에 대한 WTO에서의 그간의 논의과정과 기본골격 합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이익을 강조하

면서 규범화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무역원활화의 무역증진효

과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개도국이 받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

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원활화 의제를 규범화할 경우 통관절차 개선 등 무

역원활화 증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이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1)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역원활화의 10%

개선으로 전세계 교역량이 3.6%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무역자유화의 교

역증대 효과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

화 규범화의 경제적 유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2) 무역원활화로 각국이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는 타국의 개선에 의해 유발되는 간

접효과보다 자체적인 개선의 정도(직접효과)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따

라서 현재 무역원활화 수준이 낮은 개도국의 경우 무역원활화로 향유할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의 크기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선진국보다 훨씬

크다. (3) 모의실험 결과 선진국만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개도국의 주

장과 달리 무역원활화에 따른 교역증진효과가 비차별적으로 또는 개도국

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4) DDA의 포괄적 협상과정에서, 무역원활화 단일

의제의 논리를 넘어 개도국의 이해를 제고하는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역원

활화 관련 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무역증진효과가 상당

한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선진국보다 개도국에게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의 혜택이 선진국에 집중된다는 개도국의

주장과 이에 근거한 선진국 부담론의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

하였다. 따라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을 일부 지

원하고 개도국도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무역원활화를 규범화할 수 있

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이 경우 선진국 지원의 초점을 최빈 개

도국에 맞출 필요성이 있으며 무역원활화 협정도 높은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3. 개도국 지원

가.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실현가능한 협정

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이 주장하는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 부족의

우려사항을 협상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개도

국이 협정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1)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방식: 분쟁해결절차의 사용과 적용 여부를

각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즉 협정문

협상에 있어서는 다자간협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분쟁해결절차 사용

여부에 있어서는 복수간협정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2) 조항별 개별협정 방식: 무역원활화 협정을 하나의 협정으로 취급하

지 않고 GATT 5조, 8조, 10조의 내용을 따로 분리하여 3개의 협정

을 협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각 국가들이 자국의 무역원활화 수준

에 따라 각 개별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3) 조항별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무역원활화 협정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단일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보다는 5조, 8조, 10조의 조항

별 내용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별적으로 정한다.

(1)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참여국만의 무역원활화 개선의 교

역증진효과가 상당히 커서 참여국만의 협정체결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전회원국이 참여하는 형태에 비해 작지 않다. 또한 참여국의 교

역증진효과가 미참여국(인도, 이집트,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교역증

진효과를 크게 상회하여 무임승차의 문제가 거의 없다. 따라서 (1)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면서 동시에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할 경제적 유인을 내재하고 있어 향후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전

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2)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의 10% 개선

으로 수출입이 각각 2.02% 증대될 수 있으며, 10조(투명성)의 10%

개선으로는 교역량이 0.88% 증가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 단일지표를

사용한 추정결과를 고려할 때 8조 개선에 의한 교역증진효과가 무역

원활화 전체의 개선효과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약 56%에 달할 것

이다. 또한 개도국의 반대의사가 강한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개

선의 효과가 개도국이 수긍하고 있는 10조(투명성) 개선 효과를 크

게 상회한다.

따라서 조항별로 협정문을 분리하는 제안이 현실적 타당성 및 경제

적 합리성을 가진다. 또한 조항별 협정문 분리를 추진하면서 10조

협정문 체결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최빈개도국 지원만을 담당하면서,

선진국의 지원을 8조 협정문 체결에 연계하는 전략이 경제학적으로

는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8조 관련 개선으로 얻는 교

역증대효과가 10조의 경우보다 크기 때문이다.

(3)의 제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UR에서의 5~10년의 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할 때 DDA에서의 유예기간은 최고 10~20년 정도가 될 것이다.

5조, 8조와 10조에 대한 협정을 분리시키는 경우 10조에 대해서는

5~10년의 유예기간, 5조와 8조에 대해서는 10~20년의 유예기간이 적

합하다.



나.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개도국에 대한 직접지원과 함께 개도국이 비교적 쉽게 이행할 수 있도

록 협정조항을 조정하는 전략적 접근방식도 필요하다. 협정체결을 위한

직접지원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각종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

금이나 장비의 지원, 그리고 무역원활화의 충실한 이행에 필수불가결한

개도국 공무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행해졌

던 단순한 단기교육의 형태를 벗어나, 효과적인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해

서는 이 외에도 물질적 지원, 자금지원, 그리고 중장기적 교육지원이 필

요할 것이다.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한국은 개도국 직접지원에서 적극적

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3장 및 5장의 정책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한국은 무역원활화 개선

으로 선진국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적

극적인 무역원활화 협상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 극대화를 실현

할 수 있다.

(2)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반복한 바 있다. 한국이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좁히는 데에 기여할 경우 다자

간 통상협상에서 한국의 입지가 제고될 수 있다.

(3) 한국의 IT 산업이나 무역원활화 관련 산업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개도국 지원은 교육, 자문뿐만이 아니라 금융지원 및 물적지원

형태를 포함해야한다. 통관절차 자동화와 IT의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한국과 지원수혜 개도국이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1) 과거의 경험과 IT 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개도국에 대하여(통관절

차의 전자화와 자동화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물, 컴퓨터, 모니터와

서버 등의 하드웨어, 통관절차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교육을 종합적,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관절차 자

동화 패키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빈국의 경우에는 파격적인

수준의 유상지원, 또는 무상지원까지의 형태로,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EDCF를 통한 유상원조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건설 서비스나 장

비를 한국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2) 한국의 KTNET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KTNET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도 가능하다.

(3) KTNET가 KOICA와 함께 공무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해서는 ODA 지원규모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ODA 수준을 현재 GNI의 0.06%에서

OECD DAC의 절반수준인 0.11%로 증가할 것과 이 증가분 중 25%를 무

역원활화에 할당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다자형태의 기금 구성, 양자형태

의 자금지원 방식, 다자형태의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양자형태의 프로젝

트 등 다양한 지원방식 중에서 한국기업에 가장 유리한 양자형태의 프로

젝트 지원을 강조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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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는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작업과제로 선정된 이

후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과 함께 뉴라운드의 새로운 의제, 또

는 싱가포르 의제로 분류되어 협상개시 여부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어왔

다.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 논

의를, 2003년 칸쿤 멕시코 각료회의(5차)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

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으로써 다자규범화 협상 출범이 지연된 바 있다.

2004년 5월 EU는 한 발 물러나 무역원활화만 의제로 채택하자는 입장

을 밝혔고 이에 개도국들도 동의하였다. 그 후 각국간 협의와 의견조정을

통해 협상 기본골격 최종 합의문(July Package)을 일반이사회에서 채택하

고 8월 1일 발표함으로써 무역원활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결

국 4가지 싱가포르 의제 중 무역원활화만을 협상의제로 채택한 것이다.

기본골격 합의문 부속서 D는 개도국의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무역원활화

협정이 개도국에게 역량에 넘는 투자를 요구할 수 없고, 선진국의 지원이

없으면 투자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무역원활화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도국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도입으로 분쟁절차 등 그들의 부담은 확

실히 증가하지만, 무역원활화의 무역증진효과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

하기 때문에 이들이 얻을 수 있는 바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의제를 규범화할 경우 통관절차 개선 등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이 담당해주기를 기대한다.

결국 무역원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개도국들이 무역원활화

협정으로 얻을 수 있는 바를 설명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협정문 초안들을 제시하여, 각 국가들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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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부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무역원활화 논의를 진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칸쿤회의 결렬의 한 요인이었던 무역원활화 이슈

의 쟁점을 개도국 입장에서 파악한 후 어떤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개

도국 능력배양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2) 무역원활화의 효과 및

이익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에 반대하고 있는 개도

국 주장의 타당성을 실증한 후 설득논리를 개발하며, (3)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개도국 능력배양 정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력방정식을 활용한 실증분석으로 무역원활화의 전세

계적 무역증진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개도국도 큰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무역원활화의 혜택이 선진국에 집

중된다는 개도국의 주장과 이에 근거한 선진국 부담론의 논리적 근거가

미약함을 실증하였다. 또한 WTO/DDA에서의 논의상황에 대한 심층연구

를 통하여 개도국이 무역원활화에 부정적인 이유를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부족에서 찾는다. 그리고 무역원활화 규범화에 개도국의 참여를 독려하

기 위하여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할 필요성과 이에 관련하여 한국의

지원방향을 제시하며, 분쟁해결절차의 분리, 조항별 협정체결 등 협정조

항의 조정을 제안한다. 한국 및 선진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개도국의 관

점에서 쟁점사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과 WTO/DDA 문서 분석을

넘어 중요 쟁점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이

전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WTO를 중심으로 무역원활

화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무역원활화에 따른 선진국 개도국

에서의 무역증진 효과를 실증한다.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무역증진효과

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비차별적인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면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

업을 일부 지원하고 개도국도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무역원활화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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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화하는 것이 종국적인 지향점이 된다.

3장에서는 DD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주요쟁점 및 주

요쟁점 사항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을 무역원활화 관련 조항별로 검토한

다. 결국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협정에 주저하는 이유가 물적 및 인적 자

원의 부족에 있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면

서 실현가능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개도국 지원의 내용 및 방향을 제

시한다. 제도적 지원전략으로 (1)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 추진, (2) 조

항별 개별협정 추진, (3) 조항별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을 제시하며, 직

접적 지원전략과 관련해서는 ODA 지원규모의 대폭적 확대와 양자형태의

프로젝트 지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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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원활화의 개념

무역원활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으나 WTO에서는 ‘국제무역

절차의 간소화(simplification) 및 조화(harmonization)’로 정의하며, 여기서

국제무역절차는 ‘국제무역에서 상품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발표, 전

달, 처리하는 활동과 관행 그리고 절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WTO에서는

무역원활화의 범위를 GATT 5조(화물의 통과), 8조(수출입절차와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의 내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1996년 싱가

포르 각료회의(도하 각료선언)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향후 다자간 협상

논의를 이 3가지 조항에 한정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WTO가 이 세 분야를 채택한 배경은 무역원활화 내용의 일부가 이미

기술장벽(TBT) 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협정, 관세평가협정, 선

적전 검사협정, 원산지규정협정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서비스 부문 무역

원활화는 GATS 협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중복의 위험이 큰 것에 기인

한다. 사실 여타 국제기구에서는 무역원활화를 더욱 포괄적으로 정의하

고 있다. WTO에서 무역원활화라고 불리는 분야는 여타 국제기구나 지역

기구, 또는 학계에서나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무역원활화 개념 중 오직 일

부만 포괄하고 있을 뿐이다. 포괄적 무역원활화에 대한 내용은 WCO 및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전개를 다루는 2절에서 상술한다.

그간의 WTO 무역원활화 논의를 살펴보면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를

통한 통관절차 간소화 및 상품의 원활한 흐름, 교역비용 감소 등의 긍정

적 혜택에 공감하고 있지만, 무역원활화에 대한 새로운 국제협정 제정의

필요성에는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통관, 운송 등 무역인프라가 부족한 개

도국들은 새로운 협정제정보다 무역원활화 여건 마련을 위한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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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을 먼저 요구하고, 선진국들은 다자간 규범 협상을 적극 지지한다.

2. WCO와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가. WCO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주업무는 세관관련 법령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역원활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신속한 세관통

과로 무역량을 증가하게 하고 높은 수준의 관리와 검사를 수행하며 적은

비용으로 세관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세관활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WCO는 검사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방법으로 불필요한

무역제한 요소를 제거한다. WCO는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5개

의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였는데 3개의 제안서1)는 GATT 3개 조항(5,

8, 10조)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 둘은 세관능력배양에 대한 제안서2)이다.

1) WCO의 능력배양활동3)

WCO는 세관관련 능력배양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CO 자체

수요조사에 의하면 정치적인 의지와 노력, 그리고 세관담당자의 적극적

인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 특정 수요에 대한 정확

한 평가, 능력배양사업에서 수여자(donor)와 수혜정부간의 공감대 형성,

적절한 물적 및 인적 자원, 그리고 다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도 중

요한 사항이었다.

1) G/C/W/392(Review of the GATT Article X), G/C/W/407(Review of the GATT

Article VIII), G/C/W/426(Review of the GATT Article V).

2) G/C/W/445(Compendium of WCO Capacity Building Tools), G/C/W/467(Capacity

Building in Customs).

3) WCO, 2004, “WCO Work on Trade Facilitation,” WTO Negotiating Group Meeting,

Nov.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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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관련 능력배양을 위한 전략으로 WTO 무역원활화 논의의 적극 참

여, 충분한 자원 및 정보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 그리고 세관능력 배

양분석 기본골격(Customs Capacity Building Diagnostic Framework) 제공

(2005년 2월경) 등을 채택하였다. 분석 기본골격은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

행지침으로 사용가능한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분석도구로 세관 당사자와

관계부처가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self assessment)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

다. 분석 기본골격은 문제점 진단, 자주 목격되는 약점, 가능한 해결책 및

개선책, 그리고 참고자료 등을 제공한다. 각국이 무역원활화 개선에 앞서

무역원활화 수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 기

본골격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WCO의 또 다른 능력배양사업으로 2004년 말 발간예정 중인 통관시간

연구(Time Release Study)가 있다. 통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상품

의 종류 및 형태, 운송수단, 그리고 관련규정과의 적합도 등이 있는데, 이

연구는 상품의 도착에서 배출까지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평균시간을 측

정함으로써 문제와 병목현상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관작업의 효율

성을 제고한다. WCO는 통관시간연구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세계은행과

공동 개발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WCO의 능력배양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한다. 우선 능력

배양을 위해 각 WCO 회원국은 WCO 및 WCO 소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

을 수 있으며, 각 나라의 세관당국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능력배양을 위한 세계 지역별 훈련센터와 지역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능력배양을 위한 전자교육이 마련되어 있으며,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능력배양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은행, UN 산하기관

과 공동으로 정부, 세관, 민간 그룹으로 형성된 무역원활화 포럼 (Global

Facilitation Partnership4))을 운영 중이며, 세계은행과는 세관현대화지침서

(Customs Modernization Handbook)를 출간할 예정이다.

4) GFP 홈페이지: www.gfpt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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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쿄토협약

세관절차에 대한 쿄토협약(Kyoto Convention)은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WCO의 대표적 산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쿄토협약의 원

명은 ‘세관절차의 간소 및 조화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으로 1973년

제정되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협약 실행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는 19개 조항으로 이루어지며, 두 번째 부분은 특

정 세관절차를 다루는 31개의 부속조항으로 구성되었다. 31개의 부속조

항은 각 국의 세관 관련규정 제정시 필요한 원칙을 담고 있어 세관절차

의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다.

국제화물량의 급증, 정보기술의 발전, 세계적인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의 필요성 등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1999년 WCO는 개정쿄

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을 채택하였다. 효과적으로 세관관리를

달성할 수 있는 간소하고,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관절차의 마련을

위한 통일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개정협약은 일반부록(General Annex)과 10개의 특별부록(Specific Annex

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부록은 모두 10개 장(chapter)으로 되어 있고,

각 장은 모든 세관절차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상품통관에 대한 핵심적

인 절차와 실행사항 등을 기술하는 기준(Standards)과 임시기준(Transition

al Standard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통관절차, 수수료, 보증

금(Security), 세관검사, 정보기술의 적용, 세관관련 기관과의 협력, 세관당

국의 정보제공, 세관문제의 상고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다. 개정쿄토협

약에 가입한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10개 장에 속한 기준과 임시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5)

10개의 특별부록은 총 25개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특정 세관절차를

5) 동시에 만족하기 힘든 경우에 대비하여 기준의 경우 최고 3년, 임시기준의 경

우에는 최고 5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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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다 (A: 세관지역 상품도착, B: 수입, C: 수출, D: 세관 창고와 자유지

역, E: 통과, F: 처리, G: 일시반입, H: 위반, J: 특별절차, K:원산지). 각 나

라는 그들 형편에 맞게 특별부록이나 그에 따른 장을 취사선택하여 준수

한다. 일반부록에서처럼 선택된 특별부록 내의 기준은 의무사항이 되며

그 의무사항에 대해 같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그러나 특별부록의 권고

(Recommended Practices)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국에게 이행에 있어서 융통성을 제공하였다.

WCO는 세관관련 무역원활화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입

장을 견지하고 있어, WCO에서의 논의가 WTO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수준을 사실상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WCO가 세관관련

무역원활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WTO는 원

칙(high standards)을 세우는 것으로, WCO는 구체적인 세부실천사항을 만

드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나. APE C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APEC은 1989년 출범 이후 계속해서 무역원활화를 주요의제로 다루었

다. APEC 비전을 제시한 보고르 목표(Bogor Goals)6)에서도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보고르 목표 실천의 기본골격을 제시한 오사카 행

동의제(Osaka Action Agenda: OAA)도 개별실천방안(Individual Action Pla

ns: IAPs)7)과 공동실천방안(Collective Action Plans: CAPs)8) 제도를 마련

6) 보고르 목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선진국의 경우

2010년까지, 개도국인 경우 2020년까지 이룩하자는 것이다.

7) 각 회원국은 매년 그들의 IAP를 제출한다. IAPs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대해

정해진 목표를 위해 취한 각국의 실천사항을 기록한다. 각국은 자신의 시간표

와 목표를 각자 세우고, 그것을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으로 수행한다. OAA에서

는 각 회원국이 3가지 핵심 무역원활화분야를 포함한 15개 분야를 정하고, 이

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8) CAPs는 OAA에서 정한 15개 분야에 대한 APEC 전체 회원국의 공동실천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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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3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세관

(Customs)과 관련하여 상품이동, 서류의 투명성,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국제무역분류 일체화, 일시반입, 그리고 전문인력 등에서의 개선

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2) 표준화(Standards and conformance)와 관련하여

상호인정, 국제기준 일치, 규제부담, 요건의 투명성, 규제자의 전문성 개

선을 세부과제로 설정하였으며, (3) APEC 특유로 사업가 이동(Business

mobility)을 다루면서 비자규제, 체류기간, 사업 여행자의 신분증 등을 논

의했다.

3가지 핵심분야 내용이 시사하듯이 사업가 이동을 예외로 한다면

APEC에서 지향하는 무역원활화 작업은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1996년 APEC 회원국 정상들은 OAA에서 제시된 실천사항 중 관세부과

체계의 상호조화 및 통관절차의 회원국간 조화를 합의하였다. 1999년

APEC은 각 회원국의 개별실천방안(IAPs)에 담긴 무역원활화조치를 평가

했는데 3가지 핵심분야 중 세관절차부분이 가장 잘 수행된 것으로 나타

났다. 다른 핵심분야에 비해 세관절차분야가 명확한 목표와 시간표를 가

지고 있었고, 세관절차의 공동실천방안(CAPs) 수행을 담당하는 소위원회

(Sub-committee of Customs Procedures)의 작업활동도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APEC 회원국의 3가지 핵심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 진척은 전반적

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Wilson et al., 2002, “Trade Facilitation: A

Development Perspective in the Asia Pacific Region”).

2001년 상하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2006년까지 APEC 회원국간 무역거

래비용을 5% 줄이자는 구체적인 목표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회원국의 다양성과 무역원활화 진행에서의 회원국간 차별성을 충분히 고

려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또한 개

일컫는다. CAPs는 각 회원국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모니터하는 것 뿐만 아니

라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실천과 목표를 점검하는 데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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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 무역원활화 능력배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지적

하였다.

상하이 회의 이후 APEC은 상하이 목표를 가시화하는 작업을 진행했

다. 2002년에는 항구효율성, 세관환경, 규제환경, 전자무역사용 등을 무역

원활화의 내용으로 정의하고, 이를 개선할 때 잠재적인 이익이 상당하다

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역내 무역원활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PEC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는 무역원

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과 수단에 대한 ‘메뉴’를 제시하였는데 <

표 2-1>은 4가지 종류의 실천방안과 그에 따른 실천사항들을 나열하고

있다. 회원국은 2003년 그들이 실천할 메뉴를 선택하여 APEC에 제출하

였다.

<표 2 - 1> APE C 무역원활화 실천방안

상품이동
(60)

1. 세관과 무역관련 법 규정에 대한 정보의 공개(5)
2. 적절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관련 절차(9)
3. HS 코드와 부합하는 관세체계(4)
4. 쿄토협약에 기초한 간소화와 조화(4)
5. 무역관련 절차의 자동화(17)
6. 표준화된 형식과 조화된 데이터 채택(4)
7. WTO 평가(valuation) 협정원칙 채택(4)
8. 명확한 상소체계 마련(3)
9. 위험관리(3)
10. 급행화물의 통관 지침(3)
11. 일시반입(이스탄불 협약체결)(4)

표준화(20)

1. APEC 회원국의 자국내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맞춤(9)
2. 상호인정(8)
3. 기술인프라개발(1)
4. APEC 회원국의 표준에 대한 투명성과 표준일치 확보(2)

사업가이동
(6)

1. 사업가이동 향상을 위한 절차의 간소 및 표준화(3)
2. 정보통신기술 사용 향상(3)

전자상거래
(11)

1.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애 제거(3)
2. 전자상거래 사용의 속도(8)

자료: APEC 무역투자위원회

주: 괄호 안 숫자는 각 실천사항에 해당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의 수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상품이동과 표준화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실천사항을 대부분이 WTO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APEC의 무역원활화 논

의사항이 WTO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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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동은 APEC에서 독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

의사항도 WTO보다 깊이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CO와 APEC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

는 WTO의 논의와 많은 부분 서로 유사할 뿐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세

관 부분에 대한 WCO 논의는 전문적이며 심도있고, APEC의 논의사항은

WTO보다 광범위하고 깊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WCO와

APEC의 무역원활화 경험은 앞으로 있을 WTO 협상 및 논의에 많은 기여

를 할 것이다. 사실 WTO는 2004년 8월 발표된 무역원활화 기본골격에서

WCO와 APEC을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의 협력 요청을 이미 피력한 바

있다.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가 중복되어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

점도 있다. 앞으로 진행될 WTO의 논의에서 WTO가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이다.

3. WTO/DDA에서의 논의와 기본골격 내용

가. WTO/ DDA 무역원활화 논의

무역원활화는 1996년 WTO 제1차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이슈

중 하나로, 같은 해 상품교역이사회(Council on Trade Goods: CTG)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9)

무역원활화 협상 논의경과를 살펴보면, 2002년 3월 상품교역이사회에

서 ‘2002 무역원활화 작업프로그램’이 채택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2002년 중 4번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하여, 첫째 GATT(1994) 5조,

8조, 10조의 핵심의제, 둘째 회원국들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수요 및 우선

9) 2000년 무역원활화 작업은 국별경험, WTO 원칙 및 무역원활화 조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등 세 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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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특히 개도국, 최빈개도국의 우선순위), 셋째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2002년 제1차 회의에서는 GATT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중

점으로 논의하였으며, 이 조항에 대한 명확화와 개선방법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루었다. 즉, 정보제공창구의 투명성 개선, 사전판정(advanced

ruling) 제도10) 도입, 세관행정과 무역업자간의 체계적인 협의 확대, 효율

적인 항소절차 구축 등에 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제2차 회의에서는

GATT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수출입절차

의 단순화 및 표준화, 국제적인 표준 채택, 자료요건 축소, 위험평가 이

용, 자동화에 대한 효율성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안한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회원국들이 직면하는 문제, 안전성 문제, 인프

라 부족, 관세수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개도국들은 구속적 규범의

도입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도국우대(S&D)와 유예기간 부여 등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제3차 회의에서는 5조(화물의 통과)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으

며, 특히 내륙국가의 경우 통과화물 문제 및 구속력 있는 새로운 규범 도

입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일부 회원국들은 전반적인 경제안정을 향상시

키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안전성 확대,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한 통

일화 작업의 완료가 무역원활화 조치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제

4차 회의에서는 전술한 3개의 주요 핵심의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

인 논의가 있었다. 또한 2003년 칸쿤 회의까지의 향후 작업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회원국들은 세 가지 핵심의제에 대한 기본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003년에는 3월, 6월 두 차례의 무역원활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3년

10) 사전판정이란 통관절차, 특히 물품의 분류기준에 있어서 물품이 실제로 통관

하기 전, 통관담당자가 서류상으로 물품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분류기준을

판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전판정을 이행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서

류상 잘못이 없는 한, 사전판정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관담당자가 임

의적으로 사전판정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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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개도국들의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주로 무역원활화의 구속력

있는 규범화 여부, 개도국우대,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정책의 실행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많은 개도국들이 통관 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 기타 무역원활화 정책 시행을 위한 실

질적인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정책을 선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3년 제1차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의 혜택을 강조하고, 새

롭고 강화된 무역원활화의 규범은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노

력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부 회원국들은 나라마다 다른 경제발

전단계로 인해 다자규범 도입시 각국의 현황에 맞춘 다양한 정책시행 접

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술지원과 능력배양 지원은 무역원활화 작

업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의

이익과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해 동의했는데 개도국은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자발적 협력체계를 강조한 반면, 선진국은 구속력 있는 규범체제

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제2차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개도국 및 최빈개도

국들을 다자무역체제로 통합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많은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에서 구속

력 있는 규범에 기초한 접근방법을 강조하면서도 신축적인 접근방법도

고려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기술지원과 능력배양 역할의 중요성을 재

차 강조하였다.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에 따라 2003년 제5차 WTO 각료회의(칸쿤 각

료회의)에서 DDA 협상 정식의제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합의

안 도출에 실패하였다. 표면적인 결렬이유는 싱가포르 이슈 때문으로 알

려져 있다. 선진국, 특히 EU와 일본의 입장(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무

역원활화 등 싱가포르 이슈를 모두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에 개도국이

반대함으로써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합의에 실패하였

기 때문이다. 개도국은 싱가포르 이슈의 규범화를 반대해오고 있는데, 이

는 규범화 이후 개도국이 규범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WTO 분쟁해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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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2004년 5월 EU는 한 발 물러나 무역원활화만 의제로 채택하자는 입장

을 밝혔고 개도국들도 동의하였다. 그 후 각국간 협의와 의견조정을 통해

2004년 7월 16일 WTO 일반이사회 의장의 DDA 협상 기본골격 제1차 초

안이 발표되었는데 싱가포르 이슈 중 유일하게 무역원활화만이 포함되었

다. 그 이후 오시마(Oshima) 일반이사회 의장의 수정안(7월 30일)에 대한

협상을 거쳐 협상 기본골격 최종 합의문(July Package)을 일반이사회에서

채택하고 8월 1일 발표함으로써 무역원활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

다.

나. 무역원활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1) 콜로라도 그룹 및 선진국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무역원활화 개선이 선진국, 개도국 모두의 교역

을 증진시키고 있다. 실증연구 문헌들도 작은 규모의 무역원활화 개선으

로도 큰 폭의 관세감축과 마찬가지의 무역증대와 국가 후생증진을 가져

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Lucenti, 2003; Wilson et al., 2003). 이에 따라 무역

원활화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개도국들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역원활화에 대한 새로운 국제협정 제정

의 필요성에는 견해 차이가 있다.

주로 선진국으로 구성된 콜로라도 그룹11)은 (1) WTO 조항(제5, 8, 10

조) 및 WTO 원칙(투명성, 간소화, 효율성, 무차별)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범 제정, (2) 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제안하고 있다. 즉, 무역

거래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WTO 기본원칙을 무역절차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GATT 제5, 8, 10조를 개선하여

11) Friends 그룹이라고도 하며 무역원활화의 WTO 규범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헝가리, 칠레, 홍콩,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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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對)개도국 기술지원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들은 무역원활화에 대한 다자규범협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무역원활화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EU는 WTO 차원

에서 분쟁해결기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규범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다. 미국의 경우 기존 관련 규정 이행을 주장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

어나, 다자규범 의무이행을 위한 개도국 우대조치를 제시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WTO 규정에 명시된 무역절차

관련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이를 보완 또는 확대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통관신속화를 위해 세관행정의 효율성을 증대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호주도 무역원활화

다자규범협상 개시를 촉구하면서 무역원활화 규범이 무역 절차 및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여타 국제기

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구속력 있는 규범화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G/C/W/466). 일본은 무역원활화의 정책시행의 세 가지 접근방법

으로 실행계획(action plan), 능력배양, 규율제정(rule-setting) 등을 제시하고

이는 무역원활화의 이익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G/C/W/465).

그동안 콜로라도 그룹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규범제정을 반대하는

개도국에게 기술지원과 능력배양을 제안하였다.

- GATT 제5조 관련: 차별적 의무부과, 기술지원을 위한 협조(EC), 자동

화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워크숍,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도국의

능력배양에 기여(한국)

- GATT 제8조 관련: 차별적 의무부과 및 이행기간 허용, 기술지원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 설치(EC)

- GATT 제10조 관련: 전자매체 등의 기술지원(캐나다), 개도국의 정보

제공창구 지정시한 및 관련정보의 통보시한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우대조치 필요(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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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도국

개도국은 무역원활화의 기본적인 원칙에는 공감하나 인프라 부족과 자

원의 제약 및 규범화 후 규범위반을 이유로 한 분쟁발생 등을 우려하여

규범화에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규범의 도입보다는 기존 WTO 협정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기존 협정의 보완 수정만으로도 국제적

규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은 무역원활화에 대한 새로운 규

범은 WCO, UNCTAD, 세계은행 등과 같은 여타 기구들의 작업과 중복되

거나 상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개도국은 무역원활화 협정이 규범화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를 사

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대한 준

비가 미흡한 개도국의 경우 이미 상당수준의 무역원활화 제도를 구축하

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가능성이 많기 때

문이다. 즉,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 짐바브웨 등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무역원활화 조치가 강제규범화될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선진국들

의 새로운 시장개방 압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무역원활화의 규범화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을 위한 유예기간과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표 2-2>는 무역원활화와 관련해

서 발생한 최근(2000~03년)의 무역원활화 관련 분쟁사례이다.

통관, 운송 등 무역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들은 새로운 협정제정보다

무역원활화의 여건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은 상호간 무역원활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후발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은

재정능력, 정보통신기술, 무역관련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

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서 기본여건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은 인프라 구축지원 및 회원국의 자발

적인 협력체계를 강조하였고, 브라질, 인도 등은 선진국 주도의 무역원활

화 추진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개도국 기술지원과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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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배양을 주장하였다.

다. DDA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본골격: Annex D의 내용

합의문은 GATT 규정 5조(화물의 통과),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발전시켜 통과화물을 포함

하는 상품의 이동 · 출하 통관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정

을 수립하고, 세관당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무역원활화 협상의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술지원과 능력배양사업의 지원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본골격을 규정하고

있는 Annex D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협상의 목적은 GATT 5, 8, 10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데

에 있다. 또한 무역원활화와 통관절차 준수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국

제협력도 다루도록 한다(1조).

- 협상의 최종결과에 대한 선입견은 없다(각주 5).

-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특별대우는 전통적인 집행유예기간 부여의

수준을 넘어야 한다. 특히 각 회원국의 집행여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각 회원국의 여력을 능가하는 인프라 투자를 의무화

할 수 없다(2조).

-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여력에 적합한 항목들만 의무화하도

록 하며(3조), 협상의 일부로 개도국들과 최빈국들이 필요한 항목, 그

리고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제안된 조치들의 비용도 고려하도록 한다

(4조).

- 선진국들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5조), 협상결과에 따른 개별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원

을 한다. 일부 회원국이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선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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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투자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집행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진국의 지원은 영구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6조). 또한 회

원국들은 협상결과의 집행능력과 효율성을 검토한다.

- 협상 중 WCO나 세계은행 등 전문성을 가진 국제기구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8조), WCO 등 여타 국제기구들의 결과물을 충분히 고

려한다(9조).

- 도하 각료선언문의 45-51문단을 협상에 적용한다(10조). 따라서 무역

원활화는 다른 도하 라운드 과제와 함께 통합과제(Single Undertaking)

의 일부로 간주한다.

Annex D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개도국이나 최빈개도국에게 무리한 투

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개도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개도국에게 역량에 넘

는 투자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선진국의 지원이 없으면 투자를 실시하

지 않아도 되며, 무역원활화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대목까지 포함

되어 있다. 무역원활화 협상 시작에 대한 개도국들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

는 이러한 양보가 꼭 필요하였지만 Annex D에 제시된 조건들, 특히 3조

와 6조의 내용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위력이나 무역원활화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득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개도국들은 Annex D를 통해서 선진국의 지원 없이는 대규모 무역원활

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즉, 선진국들이 무

역원활화 협상을 원하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하라는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전략을 택하였다. 따라서 DDA에서 도출할

무역원활화 협정의 효력은 선진국들이 제공할 지원과 직결된다. 그러나

국제적 경제침체 상황에서 미국, EU, 일본이 개도국들에게 대규모의 구

체적 지원을 마련할지는 의문이다. Finger and Schuler (2000)에 의하면 16

개 분야의 통관절차개혁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미화 250만 달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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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으로 예상한다.12) 선진국들이 여기에 필요한 금액을 전액 부담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 금액의 큰 비중을 부담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

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은 의무나 구속성이 약한 협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12) Lucenti(2003) p.4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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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쟁점

무역원활화에 대한 WTO에서의 그간의 논의과정과 기본골격 합의안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선진국의 경우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이익

을 강조하면서 규범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통관절차 개

선 등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을 강조하면서 무

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외

면적으로 볼 때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커다란 입장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내면적으로 볼 때 개도국의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

과에 대한 뿌리 깊은 의견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선진국은 무역원활화 의제를 규범화할 경우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

도 커다란 무역증진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OECD, UN/ECE,

UN/ESCAP 등 국제기구들도 각종 세미나나 연구자료를 통해 무역원활화

가 개도국에게 이득이 된다고 적극적인 교육작업을 실시하였고, 무역원

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WTO 물품무역위원회나 WCO를 통하여 자국

경험을 계속 소개하여 무역원활화의 필요성과 이득을 홍보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노력으로 개도국들은 무역원활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설득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WTO 차원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

선진국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개도국은 무역원활화의 무역증진효과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개도국이 받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극단적인 경우 개도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전혀 없다면 개

도국의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한 투자는 개도국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된

다. 따라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부담한 후 경제적 효과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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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라는 것이 극단적인 경우의 개도국 논리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입장

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인적 및 물적 자원 투자의 어려움을 이해

하며,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을 지원하겠지만, 개도국도 무역원활화

의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기 때문에 자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

본골격의 내용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협상과

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이 극단적 입장으

로 나가고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결

국 무역원활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대폭 감소하는 수준에

서 무역원활화 협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4장의 무역원활화 세부쟁점 및 개도국의 입장에 대한 논의에

앞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

다.

의문사항 1: 무역원활화의 증진이 전세계적으로 국제무역을 얼마나 증

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의문사항 2: 무역원활화 정도를 증진시킬 때 선진국과 개도국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선진

국의 이익만을 증대시킬 것인가, 아니면 개도국도 무역원

활화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의문사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무역원활화 협상의 방

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방향 1: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선진국

도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 개도국이 소극적인 규범화 협정을

체결할 경제적 유인이 별로 없을 것이고, 협정체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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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높은 수준의 무역원활화 규범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

방향 2: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무역증진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비차별적인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면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개도국도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무역원활화

를 규범화하는 것이 종국적인 지향점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선

진국의 지원은 최빈개도국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무역원활화 협정도 높은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향 3: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그 혜택이 선진국에

집중된다면 개도국의 주장과 같이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투

자를 부담한 후 경제적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일 것이다. 이 경우 선진국의 부담능력이 협정체결의 질 및 수

준을 결정할 것이다.

2.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본 절의 목적은 앞에서 제기한 의문사항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WTO

무역원활화의 큰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원활화가 주

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분석 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원활화는 양국간 교역을 증대시킴으로써 각국의 산출

및 1인당 산출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역원활화의 진전이 세

계교역량을 어느 정도 증가시킬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항이다. 무역원활

화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수정된 중력방정식을 추정함으로써 그 효과

를 계산해보고자 한다.

APEC(2001), Staples(2002), OECD(2001, 2002), Wilson, Mann and Otsuki

(2003, 2004), Wilson, Mann, Woo, Assanie and Choi(2002)에서는 무역원활

화가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이득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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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Wilson, Mann and Otsuki(2003, 2004)는 각 국가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평가하여 세부 무역원활화 지수를 작성하고 기존의 중력방정식을

수정하여, 무역원활화의 무역증진효과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무역

원활화 분야를 항구효율성, 통관환경, 규제환경, 그리고 서비스 섹터 인

프라 분야로 세분화한 2004년 연구에 의하면 현재 무역원활화 수준이 국

제평균 이하인 국가들이 그들의 수준과 국제평균간의 차이를 반으로 줄

일 경우 전세계적으로 무역의 규모가 3,770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은 OECD 시장의 접근이 용이해져 OECD 국가들

보다 높은 무역증진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03년

연구에서는 항만 효율성, 세관환경, 규제환경, e-business 사용도 등 무역

원활화의 지표를 사용하여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무역원

활화가 APEC 국가의 1인당 GDP를 4.3%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기타 관련문헌에 대한 조사는 주 참고).13)

13)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대한 기존문헌을 방법론의 관점에서 살펴

보면 대체로 기업설문조사에 의한 효과추정, CGE 분석에 의한 방식, 그리고

중력방정식을 활용한 효과추정 방식으로 대별한다. Maskus, Wilson and Otsuki

(2001)는 무역원활화 효과 추정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CANADA(1999)

는 세관, 표준 및 규제의 조화, 사업 이동성(business mobility)의 상대적 중요성

을 강조한다. 호주 외무부와 중국의 무역 및 경제협력부(Australian Deap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Chinese Ministra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전자서류화가 1.5~15%의 수입비

용을 절감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CGE 모형을 활용하는 연구는 무역원활화의 개선정도를 국제교역에서의 비용

감소 또는 수송부문의 생산성 증진과 동등한 것으로 파악하여 모형화한다. 생

산성 증가의 충격(대상국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이 대상국 GDP

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대체적 내용이다. UNCTAD(2001)는 해상 및

항공수송비용의 1% 삭감이 아시아 국가 GDP를 총 33억 달러 증가시키며, 도

소매 거래 서비스까지 포함할 경우 추가적으로 36억 달러의 GDP를 증가시킨

다고 보고한다. APEC(1999)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1% 수입가격 하락과 개

도국의 2% 하락이 APEC 제조업부문 역내교역을 3.3% 증가시키며, UR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경우는 역내교역을 7.9% 증가시킨다고 보고한다. Hertel,

Walmsley and Itakura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 싱가포르간 e-business 및

관세 자동화 부문에서 표준의 조화를 시도할 경우 양국간 교역은 물론 여타

세계와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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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 Mann and Otsuki의 경우 무역원활화 세부지표를 작성하여 분야

별 무역증진효과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풍부히

하고 있으나, 횡단면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계수 해석상의 통계적

어려움과 함께 다공선성에 따른 식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

서 이 절에서는 무역원활화 단일지수를 작성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1997~2002년 기간 중 패널분석으로 통계적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계측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방

식과 아이디어로 중력방정식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등 Wilson, Mann and

Otsuki의 접근방법을 답습했음을 따랐다.

가. 무역원활화 데이터

일반적으로 무역원활화는 항만을 통한 재화의 이동 및 국제무역 관련

서류 이동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진, 세관 및 규제 환경의 투명성 증가,

표준의 조화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WTO DDA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

원활화 내용은 이를 보다 구체화, 단순화하여 GATT 규정 5조(통과의 자

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대상

으로 하고 있다. 통과화물을 포함하는 상품의 이동 출하 통관이 더 신

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정을 수립하고, 세관당국간 협력을 강화하

다음으로 중력방정식으로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결과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Freund and Weinhold(2000)는 e-commerce가 양국간 교역에 미

치는 효과를 추정했는데 1998, 1999년 일국의 상대 web host수의 10% 증가가

일본과 양국간의 교역을 1% 증가시키고 있다. Fink, Mattoo and Neagu(mimeo)

는 통신비용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추정에 대한 연구에서 10%의 전화요금 하

락이 8%의 교역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다. 이밖에도 Moenius(2000)는 표준의

조화가 무역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Otsuki, Wilson and

Sewadeh(2001a, 2001b)도 식량안전기준(food safety standards)의 효과를 추정하

고 있다. 즉 EU의 아플라톡신 오염(aflatoxin comtamination, 아플라톡신은 쌀

또는 땅콩의 곰팡이가 내는 발암성독소를 말한다) 수준에 대한 규제를 10%

증가시킬 경우 아프리카 곡물수출이 4.3%, 견과류의 수출이 11% 하락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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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무역원활화 협상의 목적이다. 본 장에서는 세관행정 및 절차의

효율성, 항만 및 세관 비용 절감(규제환경)을 보여주는 관련지표를 사용

하여 단일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능력배양 및 기술지원 사업의 타당성 및 현실적

가능성을 검증해본다.

본 절에서는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의 설

문조사 중 무역원활화와 관련되는 항목을 추출하여 단순 평균하여 단일

무역원활화 지표를 생성하였다.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구체적 항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세관 효율성과 관련된 지표로는 비정규

적 지불(irregular payments), 암묵적 무역장벽(hidden import barriers), 그리

고 관료주의(bureaucracy)를 거론할 수 있으며, 기타지표로 항만의 효율성

(port efficiency)과 E-commerce 지표를 채택하였다.

첫째로 비정규적 지불 항목의 설문내용은 수출입 허가와 관련하여 기

업의 비정규적인 추가지불의 정도로, 거의 없는 경우가 7점, 상당히 그럴

경우 1점을 부과하고 있다. 암묵적 무역장벽 항목의 내용은 관세 및 쿼터

이외의 숨겨진 무역장벽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에 대한 답변으로, 중요

하지 않을 경우 7점,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경우 1점을 부과하고 있다. 세

관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지표로 관료주의 항목이 있는데 회사 경영진

이 공무원과 협상하고 거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정도로 행정의 투명성

을 지표화한다. 다음으로 항만의 효율성은 항만시설 인프라 스트럭처의

발전정도를 묻는 항목으로 세계 최고수준일 경우 7점, 발전정도가 낙후

되었을 때 1점이다. 마지막으로 e-commerce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2001~02년을 제외하고는 이 항목이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구 1만명당 인터넷 사용자로 기타 연도 수치를 사용하였다(부

표 1-2 참고).

무역원활화 단일지표를 구성할 때 설문 측정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평점을 40~50개 국의 평균치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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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국의 각 무역원활화 세부지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수정한 각 세부지표의 2002년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3-1>이다.

이후 각 세부지표의 단순평균을 구하여 무역단일화지표를 구성하였다.

두 가지 방식으로 단일지표를 구성했는데 첫 번째는 비정규적 지불, 숨겨

진 무역장벽, 항만의 효율성, E-commerce 지표의 단순평균(FACI1)이다.

FACI1의 경우 E-commerce 지표의 편차가 유독 커서 이에 의한 영향력이

큰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정규적 지불, 숨겨진

무역장벽, 항만 효율성 세 가지 지표만 사용하여 FACI2의 무역원활화 단

일지표를 구성하였다. FACI1, FACI2 중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여도 중력

방정식 추정결과는 유사하였으나 후자의 경우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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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1> 무역원활화 세부지표( 2 0 0 2 )

단일지표 비정규적지불 숨겨진무역장벽 항만효율성 E-commerce

ARGENTINA 0.80083 0.738523 0.826105 0.837862 0.502062

AUSTRALIA 1.291535 1.297405 1.218505 1.358696 1.915008

AUSTRIA 1.123958 1.177645 1.197852 0.996377 1.834768

BANGLADESH 0.580026 0.459082 0.805452 0.475543 0.006724

BRAZIL 0.844747 0.878244 0.908715 0.747283 0.368478

CANADA 1.202992 1.157685 1.115242 1.336051 2.169177

CHINA,P.R. 0.887324 0.998004 0.826105 0.837862 0.206204

CHINA, HONG KONG 1.344171 1.257485 1.280463 1.494565 1.931594

COLOMBIA 0.818061 0.998004 0.86741 0.588768 0.205308

DENMARK 1.384322 1.357285 1.301115 1.494565 2.085351

EGYPT 0.841848 0.878244 0.764147 0.883152 0.102654

FINLAND 1.369918 1.297405 1.363073 1.449275 2.281244

FRANCE 1.215866 1.177645 1.156547 1.313406 1.40667

GERMANY 1.29422 1.237525 1.218505 1.42663 1.899319

GHANA 0.762627 0.778443 0.7848 0.724638 0.008517

GREECE 1.029426 1.017964 1.073936 0.996377 0.693473

GUATEMALA 0.710222 0.798403 0.743494 0.588768 0.149274

HONDURAS 0.717612 0.618762 0.764147 0.769928 0.133584

INDIA 0.790394 0.758483 0.888063 0.724638 0.071275

INDONESIA 0.759756 0.718563 0.722842 0.837862 0.168998

IRELAND 1.033811 1.197605 1.156547 0.747283 1.214363

ITALY 0.995697 0.958084 1.032631 0.996377 1.34974

JAPAN 1.076623 1.197605 0.764147 1.268116 2.01049

KENYA 0.692947 0.678643 0.743494 0.656703 0.071723

KOREA 1.0829 1.077844 0.970673 1.200181 2.474

MEXICO 0.871822 0.918164 0.950021 0.747283 0.205308

MOROCCO 0.773524 0.718563 0.764147 0.837862 0.075758

NETHERLANDS 1.310212 1.217565 1.218505 1.494565 2.377622

NEW ZEALAND 1.318177 1.317365 1.301115 1.336051 2.171418

PERU 0.829837 0.998004 0.970673 0.520833 0.343375

PHILIPPINES 0.615054 0.578842 0.722842 0.543478 0.196342

POLAND 0.87471 0.898204 0.888063 0.837862 0.441097

PORTUGAL 1.111546 1.117764 1.197852 1.019022 1.593599

SINGAPORE 1.379228 1.317365 1.280463 1.539855 2.419311

SPAIN 1.132373 1.217565 1.115242 1.064312 0.865609

SRI LANKA 0.815927 0.738523 0.826105 0.883152 0.047517

SWEDEN 1.319072 1.297405 1.301115 1.358696 2.569034

SWITZERLAND 1.181429 1.257485 1.1772 1.109601 1.462256

THAILAND 0.928674 0.858283 0.908715 1.019022 0.347857

TURKEY 0.807945 0.718563 0.86741 0.837862 0.32634

UNITED KINGDOM 1.210525 1.237525 1.239157 1.154891 1.820871

UNITED STATES 1.196541 1.177645 1.053284 1.358696 2.40945

VENEZUELA, REP. 0.659623 0.698603 0.578273 0.701993 0.225928

주: 50개국 각 지표의 평균값은 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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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방정식1 4 ) 및 실증분석 결과

Tij, FACIj 가 각각 수출액(또는 수입액) 및 무역원활화 지수이고, GDPi

및 PCGDPi가 i국의 GDP 및 1인당 GDP이며, Distanceij는 양국간 거리

이며, Borderij, Languageij, Blockk은 각각 국경 더미변수, 언어 더미변수

및 FTA 더미 변수(EU, NAFTA, MERCOSUR, ASEAN)라 할 때, 무역원활

화의 무역증진효과 계측을 위한 본고의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997~2002 기간 중 40개 국 상호간의 수출입통계(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무역데이터는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에서,

GDP 데이터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구하

였다. 무역원활화 자료에 대한 설명은 전술한 바와 같다.

중력방정식 추정에 앞서 수출, 거리변수, GDP, 1인당 GDP, 국경변수,

언어더미, FTA 더미(EU, NAFTA, ASEAN, MERCOSUR)의 상관계수 행렬

14) 고전적 형태의 중력방정식에서는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양

국간 교역규모의 표준적 형태(normal pattern)를 설정하고, 양국간의 교역이 이

적정 규모를 넘어설 경우 양국간 교역에 역내무역편중(intra-regional trade bias)

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Frankel, 1997). 이러한 고전적 형태의 중력

방정식을 확장하여 FTA의 효과 및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Frankel(1997)과 Rose(1999)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내무역편중을 포착할 수

있는 FTA 더미변수를 중력방정식의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양국간 교역규모의

표준적 형태 및 새로이 추가된 설명변수가 교역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

는 방식으로 중력방정식을 확장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Wilson, Martin and

Otsuli(2003, 2004) 등은 이렇게 수정된 중력방정식을 다시 확장하여 무역원활

화의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 즉 무역원활화 지수를 다시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양국간 교역규모의 표준적 형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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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한 결과를 <부표 1-3>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무역원활

화 지수가 수출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FACI1,

FACI2 각각과 수출의 상관계수는 1997~2002 기간 중 각각 0.235와

0.230).

1997~2002 기간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시도했다. Pooled OLS, Fixed

effect 그리고 Random effect 방식 등 세 가지로 추정했는데 Random effect

추정식을 기본 방정식으로 채택했다. 무역원활화 개선의 수출 수입 증

대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수출함수와 수입함수를 모두 추정했는데, 먼

저 수출함수를 추정하고 모의실험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함수

의 무역원활화 지수의 계수가 수출함수 계수와 같다는 제약하에서 수입

함수를 추정하였다.15)

50국의 6개년 패널자료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정

리하기가 쉽지 않아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및 선진국으로 G-7 국가(미국,

15) 심의위원 지적 중에 (1) 단일지표 구성항목 중 비정규적 지불, 암묵적 수입장

벽(2개년도는 무역장벽) 등은 주로 수입에만 나타나는 항목으로서 수출과 관

련한 계수 수정에 있어서는 배제되어야 하고, (2) 수출과 수입방정식 추정시

차별적인 단일지표를 구성해야 하며, (3) 이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 수출과 수

입 증가율이 동일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타당하지 않한다. (1) i국의 j국으로

의 수출이므로 수출함수 추정시 j국의 비정규적 지불 및 암묵적 수입장벽을

단일지표 구성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2) 전세계 각국의 무역구조의

패턴 및 무역원활화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중력방정식 속성상 수출함수 및 수

입함수 하나만을 추정하면 되지 두 가지를 동시에 추정할 필요가 없다(일국의

세계 각국과의 무역을 다루는 1국분석의 경우는 수출과 수입의 결정요인이

차별적이기 때문에 따로 추정하는 것이 맞다). 여기서 무역원활화 지수가 수

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수입함수에서도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은 1국분석이 아

닌 다국분석에 있어서는 자연스런 가정이다. 1국에서의 수출, 수입의 결정요

인은 차별적이지만, 세계(50개 국의 나머지 49개 국과의 양자간 교역을 분석)

에서의 수출 및 수입에서의 표준적 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은 동일하기 때문이

다(수출=수입). 여기서 불필요한 수입함수를 굳이 추정한 것은 단지 모의실험

상 수입과 수출이 갖는 항등식의 기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세계

교역패턴의 결정요인을 찾고자 한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50×50 분석에서 수

출과 수입이 유사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국

가간 차별성 및 간접적인 유발효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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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를, 무역원활화에 주저하는 개

도국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브라질, 페루, 베네수엘라, 이집

트 등 8국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총 16개국의 결과만을 정리하고 있다.

이 방정식에 의해 추정된(Random effect) 무역원활화 지수의 계수는

0.326(1% 유의수준 아래서 통계적으로 유의)으로, 10% 무역원활화 개선

이 이루어질 경우 전세계 교역량이 3.6% 증가함을 의미한다. 무역자유화

(관세율)의 계수가 1.2 정도임을 고려할 때(Wilson, Mann and Otsuki, 2003

2004; Park and Kim, 2004) 무역원활화가 무역자유화보다 3배 정도 세계

교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어 무역원활화의 규범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6이라는 무역원활화 추정계수는 Wilson, Mann

and Otsuki는 물론 자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Park and Kim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접근하여 실증결과 및 정책실험의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리하면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수익은 대단히 커서 일단 앞에

서 설명한 3가지 경우 중 방향 2 선진국의 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의 경

제적 유인이 낮고 개도국도 자체부담할 유인이 없어 규범화의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의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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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2> 무역원활화 추정 방정식

수 출 수 입

Constant
29.632**

(25.071)

-29.592**

(-32.316)

Log(GDPi)
0.626**

(21.739)

0.873**

(38.815)

Log(GDPj)
0.798**

(25.925)

0.537**

(22.206)

Log(Per Capita GDPi)
0.381**

(10.099)

0.169**

(5.859)

Log(Per Capita GDPj)
0.174**

(4.222)

0.361**

(12.259)

Log(Distance)
0.871*

(-12.135)

-0.787**

(-14.364)

Log(무역원활화지수)
0.361**

(3.997)

0.361**

(0.000)

Border
0.433*

(1.280)

0.396

(1.545)

Language
0.842**

(6.096)

0.784**

(7.479)

EU
-0.155

(-0.675)

-0.227

(-1.293)

NAFTA
0.653

(0.640)

1.026

(1.319)

AFTA(ASEAN)
1.662**

(3.016)

1.325**

(3.075)

MERCOSUR
0.266

(0.254)

0.305

(0.382)

Adj R2 0.972 0.704922

No. of Observation 11960 12259

주: 1) 무역원활화지수의 계수가 수출함수에서의 계수와 같다는 제약조건하에서 수입 방

정식을 추정하였다.

2) ( ) 내는 t 통계량이다.

다음 두 번째 쟁점인 무역원활화 효과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비

대칭적으로, 즉 선진국에게만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무역원활화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

고 시나리오에 따른 교역량 변화를 16개국에 한하여 정리한다.

- 시나리오 1: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평균수준으로 개선

- 시나리오 2: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현 수준의 5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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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3: 평균이하 국가는 50% 개선하고 평균이상 국가는 20% 개선

- 시나리오 4: 모든 국가가 20% 개선

- 시나리오 5: 모든 국가가 50% 개선

각 정책실험에 따른 교역증대액은 Wilson, Mann and Otsuki를 따라서

<그림 3-1>과 같이 계산하였다. 즉 A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이 개선되면

추정방정식에 따라 A국의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직접효과). A국

의 수출(수입) 증가액은 결국 A를 제외한 세계 각국의 수입(수출) 증가액

과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B국의 수출증가액은 B국 무역원활화 수준의

개선에 따른 직접적 증가액에 B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B국에 대한 수

입증가액(유발된 수출액)을 더한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B국의 수입증가

액은 직접효과에 따른 수입증가액에 세계 각국의 수출증가액에 따라 B국

에 유발된 수입증가액의 합계와 같다.

<그림 3 - 1> 모의실험 분석: 무역원활화 개선의 교역증대 효과

+
X국 수입의

총$변화

수입국 경험

X국의 수출파트너

향상으로 인한

X국의 수입 변화($)
=

X국 자체향상으로

인한 수입의 $변화

+
X국 수출의

총 $변화

수출국 경험

X국의 수입파트너

향상으로 인한

X국의 수출 변화($)
=

X국 자체 향상으로

인한 수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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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평균수준으로 개선)

의 정책실험결과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연평균 0.8%의 수출입 증대효과

를 발생시키는 데 반해, 개도국의 경우 수출을 1.9%, 수입을 1.8% 증대시

키고 있다. <표 3-3>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개도국의 경우 무역원활화

의 수준이 평균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선진국의 경우 평균이상인 경

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

가가 현 수준의 50% 개선하는 시나리오 2의 경우는 선진국의 수출 및 수

입이 연 1.6% 증가하나 개도국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4.1%, 4% 증가하

고 있다. 무역원활화 수준이 평균이하인 국가는 50% 개선하고 평균이상

국가는 20%를 개선하는 시나리오 3의 경우는 선진국의 수출 및 수입이 각

각 8.1%, 8.0% 증가하는, 개도국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9.6%, 9.3% 증가하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국가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20% 및 50% 개

선하는 시나리오 4, 5의 경우에는 개도국의 교역증대 정도가 선진국의 교

역증가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앞의 시나리오와 달리 시나리오 4, 5에서 선

진국, 개도국간 교역증가율이 동일한 것은 현 무역원활화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개선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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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3> 무역원활화의 효과: 시나리오 1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총수입

증가
증가율

한 국 126,301 1,794 63 1,858 1.5 107,532 1,270 66 1,336 1.2

개도국 48,319 1,203 32 764 1.9 40,961 607 20 628 1.8

선진국 344,013 2,979 122 3,100 0.8 368,049 2,662 128 2,790 0.8

인 도 27,624 4,094 15 348 1.3 33,380 375 12 386 1.2

인도네시아 48,459 923 32 955 2.0 26,491 426 17 443 1.7

이집트 3,221 38 2 40 1.2 12,953 142 6 148 1.1

필리핀 29,706 505 18 523 1.8 27,525 379 22 401 1.5

중 국 208,851 2,466 150 2,616 1.3 152,864 1,743 77 1,819 1.2

페 루 5,944 171 3 174 2.9 7,504 214 3 217 2.9

베네수엘라 17,408 405 13 418 2.4 13,146 305 6 312 2.4

브라질 45,339 1,019 19 1,038 2.3 53,828 1,277 19 1,297 2.4

미 국 636,876 5,083 213 5,296 0.8 965,378 6,649 373 7,022 0.7

캐나다 237,712 268 152 421 0.2 222,065 368 102 470 0.2

영 국 235,289 1,152 66 1,218 0.5 276,929 1,379 90 1,469 0.5

독 일 465,211 3,157 121 3,279 0.7 390,445 2,430 97 2,526 0.6

프랑스 265,910 1,215 86 1,301 0.5 264,842 1,196 82 1,278 0.5

이탈리아 201,143 1,348 57 1,405 0.7 186,372 1,278 50 1,328 0.7

일 본 365,948 8,629 157 8,785 2.4 270,310 5,333 106 5,439 2.0

<표 3 - 4> 무역원활화의 효과: 시나리오 2

수 출 수출증가
유발

수출

총수출

증가

증가

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총수입

증가
증가율

한 국 126,301 4,304 105 4,410 3.5 107,532 3,187 71 3,259 3.0

개도국 48,319 2,681 47 1,835 4.1 40,961 1,494 27 1,521 4.0

선진국 344,013 200,301 251 6,014 1.6 368,049 5,728 227 5,954 1.6

인 도 27,624 7,908 29 792 2.9 33,380 895 21 916 2.7

인도네시아 48,459 2,242 37 2,279 4.7 26,491 1,069 19 1088 4.1

이집트 3,221 108 4 112 3.5 12,953 417 13 430 3.3

필리핀 29,706 1,112 26 1,139 3.8 27,525 913 23 936 3.4

중 국 208,851 6,760 207 6,967 3.3 152,864 4,805 85 4,890 3.2

페 루 5,944 317 6 323 5.4 7,504 406 5 412 5.5

베네수엘라 17,408 737 28 765 4.4 13,146 581 12 593 4.5

브라질 45,339 2,267 37 2,304 5.1 53,828 2,866 37 2,903 5.4

미 국 636,876 11,117 321 11,438 1.8 965,378 14,821 460 15,280 1.6

캐나다 237,712 593 320 914 0.4 222,065 833 204 1037 0.5

영 국 235,289 3,145 145 3,289 1.4 276,929 3,788 178 3,967 1.4

독 일 465,211 8,617 267 8,884 1.9 390,445 6,539 182 6,721 1.7

프랑스 265910 4,216 197 4,413 1.7 264,842 3,979 185 4,164 1.6

이탈리아 201143 2,902 130 3,032 1.5 186,372 2,870 118 2,989 1.6

일 본 365948 137,1517 375 10,126 2.8 270,310 7,265 258 7,52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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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5> 무역원활화의 효과: 시나리오 3

수 출 수출증가
유발

수출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총수입

증가
증가율

한 국 126,301 11,058 427 11,485 9.1 107,532 9,144 252 9,396 8.7

개도국 48,319 8471 215 4,527 9.6 40,961 3,642 97 3,740 9.3

선진국 344,013 854,506 1,178 27,893 8.1 368,049 28,333 991 29,324 8.0

인 도 27,624 35,596 129 2,449 8.9 33,380 2,785 77 2,862 8.6

인도네시아 48,459 4,579 151 4,730 9.8 26,491 2,414 64 2,478 9.4

이집트 3,221 281 19 300 9.3 12,953 1,120 52 1,172 9.0

필리핀 29,706 2,658 124 2,782 9.4 27,525 2,396 80 2,476 9.0

중 국 208,851 18,083 983 19,066 9.1 152,864 13,154 290 13,444 8.8

페 루 5,944 585 24 609 10.3 7,504 743 18 761 10.1

베네수엘라 17,408 1,606 125 1731 9.9 13,146 1,226 48 1,274 9.7

브라질 45,339 4,380 167 4,547 10.0 53,828 5,299 152 5,451 10.1

미 국 636,876 49,744 1,621 51,365 8.1 965,378 74,249 2,286 76,535 7.9

캐나다 237,712 16,546 1,566 18,112 7.6 222,065 15,615 888 16,503 7.4

영 국 235,289 17,831 681 18,512 7.9 276,929 21,036 748 21,784 7.9

독 일 465,211 36,618 1,235 37,853 8.1 390,445 30,339 807 31,146 8.0

프랑스 265,910 20,527 959 21,486 8.1 264,842 20,320 857 21,177 8.0

이탈리아 201,143 15,364 593 15,957 7.9 186,372 14,339 500 14,839 8.0

일 본 365,948 5,824,911 1,592 31,965 8.7 270,310 22,436 850 23,286 8.6

<표 3 - 6> 무역원활화의 효과: 시나리오 4

수 출 수출증가
유발

수출

총수출

증가

증가

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총수입

증가
증가율

한 국 126,301 8,612 367 8,979 7.1 107,532 7,332 212 7,544 7.0

개도국 48,319 6,947 188 3,483 7.2 40,961 2,793 82 2,875 7.1

선진국 344,013 740,642 1,035 24,492 7.1 368,049 25,095 862 25,957 7.1

인 도 27,624 31,101 113 1,996 7.2 33,380 2,276 65 2,341 7.0

인도네시아 48,459 3,304 130 3,434 7.1 26,491 1,806 53 1,859 7.0

이집트 3,221 220 17 236 7.3 12,953 883 44 927 7.2

필리핀 29,706 2,026 109 2,134 7.2 27,525 1,877 67 1944 7.1

중 국 208,851 14,240 865 15,105 7.2 152,864 10,423 241 10,664 7.0

페 루 5,944 405 21 426 7.2 7,504 512 15 527 7.0

베네수엘라 17,408 1,187 109 1,296 7.4 13,146 896 41 938 7.1

브라질 45,339 3,091 146 3,237 7.1 53,828 3,670 131 3,801 7.1

미 국 636,876 43,425 1,438 44,863 7.0 965,378 65,824 2,025 67,849 7.0

캐나다 237,712 16,208 1,384 17,592 7.4 222,065 15,141 772 15,914 7.2

영 국 235,289 16,043 599 16,642 7.1 276,929 18,882 646 19,529 7.1

독 일 465,211 31,720 1,083 32,803 7.1 390,445 26,622 704 27,326 7.0

프랑스 265,910 18,131 847 18,978 7.1 264,842 18,058 752 18,810 7.1

이탈리아 201,143 13,715 519 14,234 7.1 186,372 12,708 433 13,140 7.1

일 본 365,948 5,045,251 1,379 26,331 7.2 270,310 18,431 703 19,13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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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7> 무역원활화의 효과: 시나리오 5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증가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증가

총수입

증가
증가율

한 국 126,301 19,955 1,007 20,962 16.6 107,532 16,989 735 17,724 16.5

개도국 48,319 16,886 529 8,163 16.9 40,961 6,472 251 6,723 16.5

선진국 344,013 54,352 2,547 56,899 16.6 368,049 58,150 2,244 60,394 16.4

인 도 27,624 78,381 284 4,648 16.8 33,380 5,274 171 5,445 16.3

인도네시아 48,459 7,656 437 8,093 16.7 26,491 4,185 187 4,373 16.5

이집트 3,221 509 39 548 17.0 12,953 2,047 110 2,157 16.6

필리핀 29,706 4,693 308 5,002 16.8 27,525 4,349 240 4,588 16.7

중 국 208,851 32,997 2,487 35,485 17.0 152,864 24,152 832 24,984 16.3

페 루 5,944 939 52 991 16.7 7,504 1,186 38 1,224 16.3

베네수엘라 17,408 2,750 255 3,005 17.3 13,146 2,077 101 2,178 16.6

브라질 45,339 7,163 367 7530 16.6 53,828 8,505 327 8,832 16.4

미 국 636,876 100,623 3,994 104,617 16.4 965,378 152,525 5,932 158,456 16.4

캐나다 237,712 37,557 3,286 40,843 17.2 222,065 35,085 1,856 36,941 16.6

영 국 235,289 37,174 1,448 38,623 16.4 276,929 43,753 1,632 45,385 16.4

독 일 465,211 73,501 2,627 76,128 16.4 390,445 61,688 1,804 63,493 16.3

프랑스 265,910 42,012 2,022 44,035 16.6 264,842 41,844 1806 43,650 16.5

이탈리아 201,143 31,780 1,256 33,035 16.4 186,372 29,446 1,049 30,494 16.4

일 본 365,948 57,818 3,195 61,012 16.7 270,310 42,707 1,629 44,336 16.4

이와 같은 정책모의실험 결과는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선진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선진국이 개도국에서의 무역원활화 투자를 부담한 후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라는 방향 2의 논리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 무역원활화 수준이 낮은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개선의 결과 더 많은

교역증대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 또한 무역원활화를 위한

투자를 자체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며,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은 일반적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을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우선적으로 최빈개도국에 초점이 맞추어 다자적 차원에서

기금 또는 프로젝트 형태로 기술지원 및 역량배양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반 개도국에 대해서는 양자적 차원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도국의

물적, 인적자원을(유상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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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DA 협상과 그 구성요소로서의 무역원활화

앞 절에서는 무역원활화 한 가지 쟁점의 관점에서 개도국의 지원에 대

한 논리적 방향을 도출했다. 그러나 WTO/DDA 협상은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협상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 비농산물, 규범 등 여러 협상의

제들이 다양한 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 조정되면서 합의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무역원활화 의제는 DDA의 전반적 쟁점과 연결되어 선진국,

개도국간 이해조정의 의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 개도국 지원방향에

대한 무역원활화 의제 자체의 논리를 넘어서게 된다. 사실 개도국은

DDA의 총괄 전략적, 즉 농업협상, 서비스협상 등 도하라운드에서 논의되

고 있는 모든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전략차원에서 무역원

활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절은 GATT의 개별

조항에 따르는 문제보다는 개도국의 입장에서 도하라운드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때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다.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전후부터 개도국들은 WTO 다자 통상협상에

서 대체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한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개도국들이 시

장자유화로부터 얻은 이득이 예상보다는 낮았고, UR에서 선진국이 개도

국들에게 요구한 사항들이 예상보다 실행하기 어려워 개도국들의 경제적

부담 및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컸으므로 개도국들은 뉴라운드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며 공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개도국들의 주장에 의

하면 UR에서는 선진국들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키는 TRIPS 협정

을 설립하고, 개도국을 위해서 섬유 및 의류 등 노동집약적 공산품과 개

도국들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산품 시장을 개방한다는 대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선진국의 시장개방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농산품에 대한 보조금이 개도국들의 농산품

수출을 막고 있다. 반면 지적재산권은 WTO보다 다른 전문 국제기구들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TRIPS 협정을 강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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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TRIPS 협정을 사용하여 지적재산권의 확산을 제한 개도국들의 개

발을 저하시키고, 있고, 개도국들이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AIDS나 결핵병 등 전염병의 치료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

도국들이 UR 협정을 도입할 유예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 개도국들에게

무리한 변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16)

따라서 개도국들은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전후부터 농산품 시장개방

이나 공산품 시장개방 등 기존 WTO 이슈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시장개

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도국들의 수출을 막는 선진국의 반덤핑제도

나 보조금제도를 약화시키며, UR에서 규정한 유예기간을 늘리면서 개도

국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개도국들의 협상전

략을 논의하는 다수의 논문들에는, 뉴라운드에서 개도국들은 그들이 비

교우위를 가지지만 선진국이 아직 높은 시장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경공

업제품이나 농산품 시장개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반복하고 있

다.17) 선진국이 협상을 원하는 새로운 쟁점들, 즉 노동기준과 환경기준,

싱가포르 이슈(무역원활화,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

정책)에 있어서는 협상을 배제하는 소극적인 전략 을 취하고 있다. 신의

16) 개도국들의 입장은 Panagariya(1999), Rodrik(2002), Srinivasan (1999), Srinivasan

(2003) UNCTAD(2003) Krueger(1999) 등을 참고. Rose(2002)에서는 중력모델을

근거로 WTO가 세계교역량 증가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선진국의 GSP 제도가 더욱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Subramanian and Wei(2003)에서는 역시 중력모델을 근거로 WTO가 세계교역량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량은 예

상치보다 낮고, 농산품이나 경공산품의 교역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ubramanian and Wei(2003)는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이 WTO를

통해 이득을 보며, 개도국들은 유예기간으로 시장개방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

득이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17) 이 외로 개도국들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GATS 협정의 일환인 노동자의 자

유이동 문제가 제기된다. 개도국들은 대체로 유예기간의 연장을 추진하지만,

Subramanian and Wei(2003)에서는 개도국들에 대한 유예기간 때문에 개도국들

이 시장개방을 지연하고, 이에 따라 시장개방의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가능성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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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의 대부분은 개도국들이 불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포함

되면 뉴라운드에서 개도국들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계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해 비농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개도국

은 농산물 시장개방 및 개도국 발전을 위한 차별적 적용을 요구해서 결

국 DDA 협상은 농산물 및 비농산물의 개방 확대 및 개도국에 대한 S&D

대우를 근간으로 합의에 이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역원활화 관련 개도

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고 무역원활화 단일의

제의 논리를 넘어 개도국의 이해를 제고하는 관점에서 개도국 지원의 내

용이 결정될 것이다. 즉 DDA 협상 전체를 균형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경

제논리가 제시하는 수준 이상으로 최빈개도국은 물론 개도국의 무역원활

화 개선사업에 선진국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다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1) 무역원활화로 선진국이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경제적 이득이 개도

국 지원 부담액보다 크다면 전체 DDA 협상이 요구하는 바대로 개

도국 지원에 나설 것이다.

(2) 그렇지 않을 경우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의 규범

화를 시도하면서 요구되는 개도국 지원부담을 경감시키는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개선하는 DDA 협상과

일관된 특성을 갖는 시나리오 1, 2의 결과, 즉 <표 3-3>, <표 3-4>를

보면 사실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발생하는 선진국의 총 교

역증진효과가 연 0.8~1.6% 수준에 머무른다. 이에 상당하는 개도국

지원을 부담할 경제적 유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무역원활화 협정문

의 수준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무역원활화 규범화 논의가 진전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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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시사점

2절 및 3절의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회원국이 참여

하는 무역원활화의 10% 개선으로 전세계 교역량이 3.6%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무역자유화의 교역증대 효과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관

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경제적 유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2)

무역원활화로 각국이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는 타국의 개선

에 의해 유발되는 간접효과보다 자체적인 개선 정도(직접효과)에 결정적

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현재 무역원활화 수준이 낮은 개도국의 경우 무역

원활화로 향유할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의 크기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

한 선진국보다 훨씬 크다. (3) 모의실험 결과 선진국만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개도국의 주장과 달리 무역원활화에 따른 교역증진효과가 비차

별적으로 또는 개도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4) DDA의 포괄적 협상과

정에서, 무역원활화 단일의제의 논리를 넘어 개도국의 이해를 제고하는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요구

가 제기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무역증진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개도

국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개도국도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무역원활화를 규범화하는 것이 종국적인 해결책이 된다. 따

라서 선진국은 최빈개도국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내용을 결정하려고 하나

DDA 협상이 갖는 포괄적 성격 때문에 개도국 지원이 강조되고 선진국이

이러한 DDA 협상의 요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 다음 두 가

지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것이다. 첫째, 선진국 지원이 일반 개도국으

로 확대되면서 무역원활화 협정도 높은 수준에서 타결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DDA 협상의 타과제에서 개도국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할때 최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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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 지원에 초점을 유지하면서 낮은 수준의 무역원활화 협정을 타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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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무역원활화의 쟁점 및 개도국의 입장

본 장에서는 DD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주요쟁점 및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을 무역원활화 관련 조항별로 구체

적으로 검토한다.18) 편의상 투명성(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을 논의하는

GATT 10조를 논의한 후, 수출입절차 및 수수료를 논의하는 GATT 8조,

화물의 통과를 논의하는 GATT 5조를 논의하기로 한다. 각 절에서는 조

항별로 주요 이슈를 언급하고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검토한다.

1. GATT 10조

GATT 10조는 주로 규제 투명성 문제, 즉 무역관련 법령, 규제나 관행

의 공표와 행정, 행정적 검토와 이의 해결 및 항소절차를 다루고 있다.

WTO(2002a)에 의하면 GATT 10조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무역과 관련한 법령, 규제, 판정과 협약을 신속하게 접근이 유의한 방

법을 통해 발표한다(1항).

- 법령, 규제, 판정과 협약의 발표 이전에 이를 집행하는 것을 삼가도록

한다(2항).

- 법령, 규제, 판정과 협약을 균등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

행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은 관세나 통관절차에 관련

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나

재판소, 또는 재정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한다(3항).

18) 이 장의 일부 부분은 양준석(2004)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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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 연구과정에서 여러 국가가 제안한 사항들은 이미 제2장에

서 정리하였지만, 대체로 정보의 접근, 무역정책과 통관절차 법령 및 규

제의 투명성, 사전판정(advanced ruling)의 도입, 법령 및 규정의 설립과정

에서 피규제자들의 의사수집절차와 협의절차의 도입, 그리고 통관절차에

행정절차의 검토와 상소절차의 구체화 등으로 구분한다. <표 4-1>에서는

2003년 10월 칸쿤 각료회의 이전,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제출

한 제안서에서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한 정책제안들을 정리하

였다. 아래에서는 GATT 10조에 관련한 제안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개도국들이 제기한 문제들, 또는 개도국들이 직면할 수 있

는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정보 접근 및 법령과 규제의 투명성

제안서에 포함된 제안사항의 대부분은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제안들이

다. GATT 10조에서 요구하는 각종 요건들을 더욱 정확하게 정의하고, 10

조에 관하여 분쟁해결절차의 패널과 상소기관이 판정한 지금까지의 내용

들을 구체적으로 협정문에 포함시키려는 제안들이 다수이다.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제안도 많다. 일반

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판결문, 관세청이나 정부기관의 절차

나 집행과정에 대한 정보, 통관절차의 형태를 다르게 하는 조건이나 요구

사항(예를 들어 관세청과 일부 무역업자들과의 MOU, 인가된 무역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 등), 상소권리, 수수료, 항만이나 공항에서의 국경통

과절차, 무역과 통상정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양자협정, 지역협정과 다자

협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 정보를 찾기 쉽게 하는

각종 조치를 의무화한다는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부 제안서는 법령이나 규제를 공표하고 발효하는 데 있어서 의

무적으로 일정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준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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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통해 무역업자들은 새로운 법령이나 규제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법의 준수율이 증가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기업의

비용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법령이나 규제의 투명화 제안에 있어서 개도국들의 이의가 그다지 크

지는 않다. 각종 제안서에서 제시한 의무 중 일부는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TBT 협정이나 SPS 협정 등 여타 WTO

협정에서도 비슷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TBT 협정 제2조에 따르면 중

앙정부가 기술적 규제를 만들 때, 국제기준과 다르고 교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WTO 사무국을 통해 여타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

하고, 여타 회원국들이 이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신속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항일 경

우 규제의 공표와 발효 사이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TBT 협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정부나 NGO가 설립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다소 약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제10조에는 여타 회원국들이 기술

적 규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정보창구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SPS 협정 부록 B에서도 위생 및 보건 관련 규제에 대하여 비슷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통관절차에 대해서 이들과 유사한 규정을 설립하

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의 개도국도 법령이나 규제의 투명화 조치에 대하여 큰 반발을

보이지 않는다. 개도국이 일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공표

해야 할 법령 및 규제의 범위이다. 단 법령만을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 행정명령, 관례까지도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의가 있다. 적용대상이 넓을수록 국가의 부담이 커지고, 일부

국가의 경우 통관절차를 담당하는 부처간의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료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개도국은 이

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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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ATT 10조에 관련된 분쟁해결절차의 판정문을 보면 공표해야 할

법령이나 규제, 행정명령과 관례 및 사법판결문의 범위가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판결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제, 행정

명령이나 관례, 사법판결문은 GATT 10조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분쟁

해결절차의 판결결과를 성문화하는 것으로 무역원활화 협정이 충분할 것

이다.

법령 및 규제의 준비기간 부여 사안도 그다지 큰 반발은 없을 것이다.

TBT 협정이나 SPS 협정에서 기술이나 위생관련 규제에 대하여 이미 유

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준비기간의 단

축 또는 생략을 허용하고 있다.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도 유사한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TBT 협정이나 SPS 협정에서는 합리적인

준비기간의 길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이를 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리적인 준비기간, 즉 규제의 공표와 발효사이의 기

간을 1~3개월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정보를 알기 쉽게 공표하고, 설명할 의무도 논의하고 있다. 정보의 접

근이 쉽고 무차별적인 방법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수수료

나 요금은 정보제공 비용에 한정해야 한다. 대다수의 제안서들은 무역업

자들이나 여타 회원국들이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단일정보창구의

설립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단일정보창구를 통해 통관절

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개도국도 이 제안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극적이다.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역업체의 질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경우 관세청

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관절차의 의무가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부처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일부국가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선진국은 정보통신을 잘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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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득하고 있다.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질문을 접수하고 적합한 부

처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관절차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나, 개도국의 경우 이와

같은 인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법령이나 규제를 쉽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개도국은 특별한 반

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회원국이 법령이나 규제를 쉽게 쓰면, 수출업체

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쉽게’ 쓴다는 데

에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한다.

각 회원국이 WTO 사무국에 정보발표 매체를 등록하자는 제안도 있었

다. WTO 사무국이 각 국가의 정보발표매체의 목록을 유지하여 홍보 배

포하자는 것이다. 복수협정인 정부조달협정(GPA)은 가입국의 정부조달

관련법령 수정사항 발표매체를 WTO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이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도 회원국의 통관절차 및 수수료, 화물

통과절차에 대한 법령, 규제, 관례 등의 변동사항을 발표하는 매체를 선

정하고 WTO 사무국에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비용 문제도 제시된다. 무역원활화 협정 추진국의 대다수가

정보제공 수수료를 무료 또는 정보제공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정하

자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개도국도 이 제안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

나 일부 국가들, 특히 아직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공보 및 정기간행물

을 통해 법령이나 규제의 변화를 통보하는 국가의 경우 정기간행물 구독

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개도국은 법령이나 규제, 관례의 투명성에 대해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여타 WTO 협정에서 이미 유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

어 기존 WTO 협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한, 투명성 조치를 반대

할 논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개도국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투명성 의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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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과 물적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활용

을 의무화할 경우, 인프라 및 인프라 투자자금이 부족한 개도국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19) 정보통신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

원 부족도 문제이다. 따라서 2004년 8월 WTO 합의서의 Annex D에서도

무역원활화에 있어서 회원국에게 과도한 투자를 필요로한 내용은 이행하

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 언급할 것이지만, 개도국의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무역강국인 동시에 IT 강국이고, 통관절

차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전자화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통관절차의 전자

화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개도국들에게 IT 관련 지원을

강화하면 무역원활화 협상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수출 및 IT 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사전판정

사전판정(advanced ruling)이란 통관절차나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필요

한 각종 판정을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제출한 서류에 있는 정보만을 가

지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필요한 판정이란 통관분류항목

에 대한 판정, 적용관세율 및 세율, 거쳐야 할 절차 등이다. WTO 원산지

규정에서는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사전판정을 이미 의무화하고 있다. 즉,

회원국의 관세청은 물품이 국경에 도착하기 전, 서류를 통해 미리 제출한

정보를 근거로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한다. 무역원활화 제안서에서는 관세

항목, 관세나 수수료의 계산, 수입 라이센스 절차에 있어서 사전판정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제출되었다.

사전판정 제도는 무역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켜주고, 판정을 기

다리는 데에서 발생되는 시간적 낭비나 비용을 감소한다. 사전판정 제도

19)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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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의 유효성이 보장되어야 하므

로 사전판정이 현장에서 번복될 수 없어야 한다. 물론 무역업체가 고의적

으로 거짓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전판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사전판정을 위해 제출한 정보와 그 결과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서는

제출서간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한 제안서 에서는 같은 물품을 다루

는 다른 업체들이 이미 결정된 사전판정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

전판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 제안서에서는

사전판정을 위해 제출된 정보는 기업의 비밀이 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판정에 대하여 개도국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사전판

정을 위해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올바른 판정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사전판정을 위해 확고하고 일관적인 법령 및 규제

체제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이 개도국들의 애로사항이 될 것이다.

다. 의견수집과 협의절차의 도입

규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어서20)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규제당국과 피규제자들이 서로 견해를 교환하고, 규제의 설계와 도입과

정에 있어서 피규제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수집과

협의절차로 피규제자 또는 이해당사자들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 또는 기

존 규제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게 된다. 규제의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피규제자들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탐색할 기회를 준다. 따라서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동시에 피규

제자들의 규제순응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통관절차에 관련된 규제에도 역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규제

당국과 피규제자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간의 의견교환에 가장 효율적인

20) 규제투명성 보고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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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공식적인 의견수집절차와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GATT 10

조에서는 비록 이러한 의견수집절차나 협의절차를 의무화시키지는 않지

만, TBT 협정이나 SPS 협정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여타 회원국이

새로 도입하는 기술적 또는 위생 규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

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식적인 의견수집절차와 협의절차를 도

입하라는 것은 TBT 협정이나 SPS 협정에서 요구하는 의무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OECD는 최근 시장개방관련 규제의 투명

성에 있어서 의견수집절차와 협의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1)

GATT 10조 관련 제안서들의 대다수는 이러한 협의절차와 의견수집절

차의 도입을 권장하였으나, 절차의 형태는 제안서마다 다소 틀리다. 한

제안서는 WCO 교토협약의 규정을 그대로 WTO 차원에서 도입하자고 제

안하였고, 또 한 제안서는 국회나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무역관련 법령

의 초안을 관보를 통해 공표하게 하고, 법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외의 수출입업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주자고 주장

한다. 이 제안서는 이 의견수집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제의 영향과 득실을

계산한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의 작성과 공개도

의무하자고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규제에 대한 의견수집절차

의 도입과 규제영향분석의 활용은 규제개혁 및 규제투명성 제고조치로

여러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다.22)

여타 회원국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의무를 부여하

는 경우 개도국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TBT 협

정이나 SPS 협정에 이미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의견수립절차

와 협의절차를 도입하라는 의무에 대해서는 다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법령이나 규제의 설립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주권침해라

고 생각하는 회원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에서 요구할

21) OECD.

22) 김진국, 김태윤, 양준석(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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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은 여타 회원국들이 그들의 의견이나 견해를 제출하는 것이지

이들이 법령이나 규제의 설립이나 변화를 강제로 막거나 법령이나 규제

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염려는 실제로 근거가 없다.

개도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제안은 과도하다고 판단한

다. 아직 일부 선진국에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1999년 이후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요

구하고 있지만,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보다 인적자원이 부족한 개도국들이 규제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

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 검토 및 상소절차의 도입

GATT 10조는 관세 및 통관절차에 항의가 있는 경우, 절차가 옳게 집

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행정적, 법적 검토 및 상소절차의 설립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들에는 이러한 검토 및 상소절차를 더욱 구체화하

는 제안들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특히 관세나 여타 정부기관의 행정적 판

정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무차별적인 검토 및 상소절차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해당부처가 일차적 검토나 상소절차를 담당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또는 독립적인 기관이

검토나 상소절차를 담당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일부 제안서들은

강조하였다.

일부 제안서들은 검토나 상소절차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사소한 문제에 대한 검토나 상소절차에 대해서는 시간적 제

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소절차에 대한 정보가 널리 홍

보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한 제안서는 검토나 상소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의 지불을 미정상태로 두는 대신 수출

입업자가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물품을 먼저 양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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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연되는 검토나 상소작업 때

문에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이 지연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KOTRA에 의

하면 일부 개도국에서는 상소절차가 1년 이상 거치기 때문에 한국업체들

이 관세나 통관절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어도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

가 많았다.23)

행정부와 독립된 상소절차를 도입하는 제안과 상소절차에 소요되는 기

간을 줄인다는 제안은 모두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간 상충관계가 존재

한다. 행정부와 독립된 상소절차를 도입하면 상소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국가의 경우, 사법부가 최

종 상소의 의무를 가지게 되면 상소절차 소요기간을 제한하지 못할 가능

성도 있다.

개도국 차원에서는 엄격한 검토 및 상소절차가 행정부, 특히 통관절차

를 담당하는 기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소극적으로 볼 것

이다. 또한 WTO 회원국들은 이미 상당히 상이한 상소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부 소속기관이, 일부 국가에서는 독립적 기구

가, 일부 국가에서는 사법부가 상소절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원

활화 협정에서 단일적인 상소절차를 의무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상소절차가 사법부의 의무가 되는 경우 무역업체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법률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소절차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는 차라리 상소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개도국의 입장에

서도 더욱 바람직하다.

마. 정리

GATT 10조에 대한 내용에서는 비교적 논쟁이 없다. 투명성 제고는 모

든 회원국들이 비교적 동의하는 분야로, 여타 WTO 협정에서도 이를 위

23)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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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종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OECD(2002b)가 지적하고 있지만 투명

성, 특히 정보의 접근성은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상황, 조건, 이득과 비

용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WTO의 규율과 협정에

서 보장하는 각종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령, 규제, 판

결 및 판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여 시장참여자들이 그들의 권리와 이

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참여자의 관련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탐색 및 이해기간 제공이 필요하며, 항의절차도

마련하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 투명성

(regulatory transparency)의 제고로 시장개방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24)

개도국은 GATT 10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지 않지만 인적자

원과 물적자원의 부족, 그리고 국내 정부기관들의 협력 부족의 문제를 강

조하면서 선진국들의 지원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

들이 충분한 지원과 유예기간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GATT 10조

에 관한 이해의 차이는 쉽게 풀릴 수 있다.

24) 규제투명성에 대해서는OECD (2000), OECD(2001)과 김진국 김태윤 양준석

(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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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1> GAT T 1 0조 관련 제안서 정리

제안분야 한 국 E U 일 본 캐나다 비 고

일반적 법령, 규제, 판정,

행정결정의 발간
O O O O

JA-행정절차 및 지침도 포함.

CA-국제협정도 포함.

관세청 및 통관기관 관련

정보 공개
O

관세청 및 통관절차 기관의

운영기획 공개
X

통관절차 종류별 기준 및

절차 공개
O

사전판정제도 도입 O O

여타 회원국은 VIII조에서

다루고 있음.

CA-사전판정에 대한 책임

강조; 관세품목, 관세액, 세금

및 허가요구사항 강조

사전판정 공개 O X

정보 발간매체를 WTO

사무국에 신고
O O O

조치 발표와 실행간 기간

의무화
O O O

항의절차 O O O O

EU-이미 GATT 10조에 규정

- 절차의 구체화 요구;

통과화물에 대해서도

항의절차 사용 가능

CA-관세품목 판정 강조

항의절차 중인 물품 선양도

제도
O O

단일정보창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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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분야 한국 EU 일본 캐나다 비 고

주요법령 및 절차를 WTO

공식어로 WTO 사무국에 통보
O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
O

법적 정당성이 있는

절차만 실행
O

법령, 규제(안) 조기 발표 O

법령, 규제도입 이전

민간기업과 사전협의
O O CA-60일 의무화

민공 정기적 협의절차

도입
X

도입된 법령이나 규제에

대한 정당성 발표
O O

주: O) 적극적 찬성 반응, X) 소극적 찬성 반응 KR) 한국제안서(G/C/W/377); EU) EU 제안

서(G/C/W/363); JA) 일본제안서(G/C/W/376); CA) 캐나다 제안서(G/C/W/379)(US: 미

국제안서(G/C/W/384)에는 구제적 제안사항이 없음.)

2. GATT 8조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일부 국가들에 따르면 무역원활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류의 흐름, 금융의 흐름 그리고 화물의 흐름을 분리하여 서류나

금융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일단 화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 체제를 설립하

는 것이다. GATT 8조는 수출입과 관련된 수수료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

으므로 무역에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GATT 8조와 관련된 내용은 가장 기술적이고 까다로우며, 무역원활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WTO(2002)는 GATT 8조와 관련된 법적문

제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GATT 8조의 주요 의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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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조 1항에 의하면 수출입과 관련되는 비관세 수수료나 요금은 각 회

원국이 수출입과 관련되는 규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과 대체로

합치해야 하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이나 정부재정 충원의 목적

으로 사용될 수 없다.

- 8조 2항에 의하면 여타 회원국이나 WTO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

국은 8조의 의무와 비추어 국내법과 규제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 8조 3항에 의하면 관세나 통관 규제, 절차에 있어서 사소한 위반의

경우 큰 벌금을 부여할 수 없으며, 특히 위반사항이 쉽게 수정될 수

있고 사기행위나 중과실의 경우가 아니면 큰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 또한 회원국들은 수수료와 요금의 종류와 숫자를 줄이고, 수출입 절

차의 숫자와 복잡성을 최소화시키며, 수출입관련 서류의 요구사항을

줄이고 간소화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를 실행할 의무는 없

다.

GATT 8조는 통관절차와 통관관련 수수료를 다루게 되어 있으나, 원문

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수료에 한정되어 있다. 통관절차나 통관관련 서류

에 대해서 GATT 협정은 통관절차의 숫자와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서류

의 요구사항을 줄이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만 하고, 의

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GATT 협정에서 통관절차와 서류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GATT 8조를 다룬 분쟁해결기구의 패

널보고서나 상소보고서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26)

분쟁해결기구의 판정문 결정은 대체로 수수료에 관련되어 있으며 통관절

차는 찾아보기 어렵다.

WTO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통관절차는 한정되어 있다.

25) WTO, “Article VIII of the GATT 1994 Scope and Application,” WTO 문서

G/C/W/391, 9 July 2002, p.6.

26) 양준석(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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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국제기구들은 원산지 규정, 기술적 규제, 위생규제, 선적전 검사, 관

세가격산정(customs valuation)을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의 일부로 보고

있지만, WTO 무역원활화에서는 이 분야들을 제외하고 있다. 이 분야들

GATT 8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여타 WTO 협정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무역원활화에서 이 분야들을 다루는 경우 다른 WTO

협정들과의 관할구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개도국들은 원산지 규정을 무역원활화에서 다루자는 입장

을 제시한 바 있다. 도하 각료회의에서 원산지 규정을 협상과제로 선정하

지 않았으며, 개도국들은 원산지 규정 협정에 대한 불만을 무역원활화 협

상을 통하여 교정하자는 전략인 것 같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원산지 규정

을 GATT 8조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반대하였다.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통관절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다. 일부 국가에서는 통관절차에 지방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WTO 협정

관례에 따르면 WTO 합의사항을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WTO 협정 준수는 중앙정부가 책임

을 진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강력한 연방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중

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구속력이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경우

가 있다.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일부 국가들은 지방정부가 관여하는 통

관절차까지 무역원활화 협상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연방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칸쿤 각료회의 이전 7개의 회원국들이 GATT 8조 관련 무역원활화 제

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3개는 구체적인 제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4개의 제안서에서 제기한 조치들은 <표 4-2>에 정리하였으며, 대

체로 4개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1) 국경통과 관련 서류의 간

소화와 서류의 요구사항의 표준화, 2) 일반적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이의

사용, 3) 관세청과 여타 기관들의 협조 강화, 4) 통관절차의 자동화 등이

다.27) 아래에서도 역시 각 분류별로, 제안된 구체적인 조치들을 간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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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개도국의 관점에서 이 조치들을 검토해본다.

가. 국경통과 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서류 요구사항의 표준화

서류의 간소화란 정부부처가 무역업자들에게 요구하는 각종 서류에 따

르는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서류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각종 서류

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나 보조자료를 줄이고,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을 줄이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무역업자들에게 직접적

으로 요구하는 정보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작업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들로 EC는 영사관 송장의 요구를 금지하자

고 제안하였고, EC와 한국은 서류의 복사본을 원본같이 인정하자고 제안

하였으며 캐나다는 여러 정부부처에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무역업

자는 이 정보를 한 번만 제출하고 정부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통관절차 중 무역업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EC, 캐나다와 일본은 무역업자들이 정보를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정부부처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한군데에 종합하여 제출하는

단일정보 제출창구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단일정보 제출창고가 설립되는

경우, 각 정부부처들의 공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거나 각 부처들

의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국이 지

적하였다. 또한 한국, 일본, EC 및 캐나다는 정부는 무역업체들에게 과다

한 정보를 중복적으로 요청하기보다는 이미 제출한 민간 업무 서류에 나

온 정보를 활용하는 제도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 상업

적 서류 또는 여타 방법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에 있어서는 정

27) 분류항목은 OECD “Transparency and Simplification Approaches to Border

Procedures: Reflec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GATT Article VIII Related

Proposals in Selected Countries,” TD/TC/WP(2002)50/FINAL, 4 Dec. 2002와 같

으나, 논의내용은 그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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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굳이 무역업자에게 요구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통관절차와 정보공유에 있어서 해당

국의 통관절차 기관들이 상당히 발전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미 운영해

야 한다. 개도국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 인프

라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종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발전된 소프트웨어

도 필요하다. UN 차원에서는 개도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소프

트웨어인 ASYCUDA++를 제공하고 있지만,28)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하드웨어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 통관절차를 잘 알고 있는 통관절차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이들이

장기간 동안 협력해야 효율적인 통관절차 정보전달 및 공유 인프라를 설

립할 수 있다. 개도국이 이러한 인프라를 세우는 데에 필요한 금융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며,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가능성에 따르는 부담때문에 개도국은 무역원활화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부속서 D(Annex D)

에 의하면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

자가 필요한 경우 회원국은 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과 협상과

정에서 협정에서 요구할 조치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역업자들의 서류부담을 줄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각 국가의 서류

형태를 국제기준에 최대로 합치시키는 것이다. 일례로, 어떤 국가의 서류

라도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는 같은 위치에 쓰도록 서류의 형태를 통일

하는 것이다. 통일된 서류형태를 사용하는 경우, 언어능력이 부족한 중소

기업도 큰 부담 없이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UN에서는 서류형태의 기준

을 제시하는 ‘UN Layout Key’를 작성하였으며, EC 등 일부 국가들은 UN

Layout Key를 기준으로 국내서류의 형태를 이미 통일했고, EC는 UN

28) 손찬현. 윤진나(2001),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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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 Key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UN Layout

Key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요구하지 않는

특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 정보를 적을 수 있는 공란들을 충

분히 마련하고 있다.

WCO에서는 현재 모든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관정보모델(Cust-

oms Data Model)을 개발하고 있다.29) G7 국가들이 이 작업을 시작하였

지만, 2002년부터 연구개발작업이 WCO로 이양되었으며, 빠르면 2005년

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G7과 APEC 회원국들은 세관정보모델이 완

료되면 이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UN이나 WCO가 작성한 국제기준을 활용하자는 데

에서는 큰 반발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국제기준과 표준이 마련되어 선

진국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국제기준에 의거하

는 정보요구사항의 간소화를 반기는 것 같다. 단 무역원활화의 다른 분야

와 같이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부족으로 정보통신 투자에 대해서 상당

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서류를 사전처리하여 화물이 도착하자마

자 물리적 통관절차를 실시하고,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도 제시되었다. 여기에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전

문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개도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나. 일반적 통관절차와 국경통과절차의 간소화

WTO 무역원활화에서 통관절차가 가장 복잡하고 규정을 정하기가 어

려운 분야이다. 통관절차는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화물 검사까지 포함하

며, 국가에 따라 또는 담당공무원에 따라 차별성이 증폭될 수 있다. 일본

은 통관절차에 있어서 국제기준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면 국제기준

29) 손찬현, 윤진나(2001) p.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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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한국은 기존 국제기준 중 어떠한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설정할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토협약은

통관절차에 대한 실용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규정뿐만이 아니

라 그 규정을 실행하는데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EC와 캐나다는 우수한 과거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역업체들이나 특정

자격을 충족하는 인가된 업체들(authorized traders)에 대해서 특별히 통관

절차나 국경통과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인가된 업체들이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면서 요구사항을 지키

는 경우 물품을 조기에 양도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또

한 EC와 캐나다는 인가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서류나 절차만

요구하고 각종 편의조치를 제공해주는 ‘fast track’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

하였다. 캐나다의 제안서에 의하면 ‘fast track’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양도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함.

- 무역업체의 창고나 다른 국경내 장소에서 통과절차를 실시함.

- 지정된 기간 내에는 하나의 물품신고서로 다수의 거래를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함.

- 관세나 세금을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허용함.

- 물품 신고서를 민간 상업적 서류의 부기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몰론 인가된 업체를 선정할 때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무차별적인 방

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관세청

과 정부부처는 리스크 운영을 위주로 하는 통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즉

위험성이 적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소 약화시키는 동시에 위험성

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인가된 업체

를 선정하는 기준이 그 무역업체의 과거경력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일



제4장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61

부 선진국은 과거 경력이 없는 신설업체라도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무역

업체들 모두에게 인가된 무역업체의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일부 국가들

은 인가된 무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불리

해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다.

인가된 업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운영방법의 도입이 필

수적이며, 개도국이 이를 도입할 경우 상당수준 통관절차가 개선될 것이

다. 그러나 개도국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리스크 운영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경력과 경험을 갖춘 수준 높은

공무원, 리스크 운영방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적합한 행정 및 정보 인

프라 그리고 법적제도가 필요하나, 개도국에게 이러한 자원이 부족할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도국들이 리스크 운영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

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선진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

EC는 수입절차와 국경통과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서 WCO

의 교토협약과 WCO의 통관절차 현대화계획을 따르는 통관절차 행정체

제의 현대화가 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제안서들에서는 수입절차

와 국경통과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가 논의되었다. EC는

수입품의 신속한 양도를 위해서 관세청이나 정부부처가 요구하는 정보

중 일부는 향후에 제공하거나 정기적인 시간표에 따라 제공한다는 조건

으로 수입품을 조기 양도하는 제도를 제안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한국

은 도착전 서류심사와 처리제도 그리고 사후 검사제도를 강화하는 조건

으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물품의 조기양도를 허용하는 조치를 제안

하였다. 캐나다는 보증금제도나 보증인제도 등의 보증제도나 담보조건을

강화하여 수입업자, 수출업자, 창고운영자, 국제운송업체들의 업무를 더

욱 효율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일례로 관세나 세금의 지급을

유예한 상태에서 수입물을 조건부로 조기 양도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목적은 서류나 행정적인 이유로 수입품의 양도가 늦어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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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막겠다는 것으로 서류의 흐름, 금융의 흐름과 화물의 흐름을 분리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제안에 의하면 각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 협상과정에서 각 회

원국이 사용해야 할 각종 간소화 조치들의 목록을 협의할 수 있고, 물품

양도에서 필요한 시간을 합의한 지침과 목표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캐나다는 개인편지나 서류 같은 크기가 작거나 가치가 적은 물품, 관세

가 면제되는 물품 또는 관세가 낮은 물품이나 선물에 대해서 통관절차

없이 물품을 양도하거나 최소한의 통관절차만을 밟게 하는 제도를 설립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최근 화물무역서 보안과 반테러 문제가 대두 되므로써 통관절

차의 간소화가 다소 어렵게 되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보안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WCO, APEC 등 무역원활

화를 논의하는 각종 국제기구들도 통관절차에서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2001년 이후 미국은 보안검사를 강화함으로써 통관절차에 소요

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GATT 10조에서 논의된 정보투명성의 제고와 정보공유의 강화는 무역

을 원활화하는 동시에 화물의 보안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

어서 선진국들이 이 분야를 크게 강조한다. 이에 비해 GATT 8조에서 논

의되는 통관절차는 무역원활화와 보안강화간에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

다.

보안강화로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무역원활화를 통한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부 선진

국들은 국내 보안문제를 고려, 보안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는 국경에서 각 국가가 통관절차를 실시하는 시설을 각각 운영

하기보다는 국경에 접한 국가들이 합의하여 두 국가가 동시에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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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는 통합된 시설을 설립하자는 다소 과격한 제안을 하였다. 이

경우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은 떠나는 국가의 출국절차와 들어가는 국가의

입국절차 등 두 번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직 한 군데에서 한 번만의

통관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시설의 통합은 국경에 접한 두 국가의 관세청

이나 통관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개도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은 이렇게 두 국가의 통관시설

을 통합하자는 의견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주

권침해나 이해상충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러한 통합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설립하는 기존시설 중 일

부를 철폐하고, 일부 기존시설을 확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큰 물적투자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통합시설을 의무화하는 경우 개도국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 무역원활화를 지지하는 국가들도 통합시설의 의무화는 시기상

조인 조치로 보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WTO 차원보다는 인접국가들

간의 FTA 차원에서 통합시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수수료와 요금

수수료나 요금에 대한 제안은 드물었다. 과거에는 국제적으로 허용 가

능한 요금과 수수료를 협정을 통해 제한하자는 다소 과격한 제안이 있었

다. 즉 각 회원국이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의 종류와 최고금액을 무역원활

화 협정을 통해 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큰 지지를 얻

지 못하였고, 2001년 제출된 제안서에는 오직 EC가 요금의 규모와 종류

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비교적 약한 제안을 제출하였다. 수

수료와 요금에 대한 내용이 드문 이유는 GATT 협정이나 패널보고서에서

수수료와 요금에 대한 원칙들이 다수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이다.

수수료나 요금 문제에서 고려할 것은 아직도 일부 개도국들은 수수료

나 요금이 정부재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GATT 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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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수수료나 요금을 정부 재정 충원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

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에는 무역관련 수수료나 요금이 정부재정

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또한 선진국과는 달리 개도국에서는 통관절

차에 따르는 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라. 통관담당 부처간의 협력 제고

GATT 8조에 대한 제안에는 한 국가 내의 통관담당 부처간 협력에 대

한 제안들과 다른 국가들의 부처간 협력에 대한 각종 제안도 포함하였다.

앞에서 소개된 단일정보 제출창구제도, 그리고 모든 국내부처가 하나의

통합된 장소에서 모든 통관절차를 실시하는 제도도 이 분야에 포함할 수

있다.

WTO 회원국들의 국제적 협력에 있어서 EC와 캐나다는 한 국가가 수

집한 정보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는 정보수집

의 항목과 저장방법, 데이터베이스 형태 및 정보의 전산화와 전송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개도국의 경우 부처간 협력이 약할 수 있

으며 정보통신 인프라 부족으로 통관담당 부처간 협력이 의외로 어려울

수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물적 및 인적자원 부족도 역시 해결되

어야 하는 문제이다.

EC는 통관절차관련 법령의 동일화를 위하여 노력하자는 내용을 협정

에 포함하자고 하였고, 캐나다는 두 국가의 통관절차를 하나의 통합통관

시설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개도국은 이를 주권침해

라고 보기 쉽고, 통합통관시설은 많은 물적 및 인적 자원의 투자가 필요

하다. 캐나다는 모든 회원국이 수집하는 정보 데이터세트를 동일화하자

고 제안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WCO에서는 국제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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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데이터세트 형태인 세관데이터모델(Customs Data Model)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2005년에 완료될 것이다. 아직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WCO 회원국들은 중간결과에 만족

하고 있고 WCO가 이 모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G8과 APEC 회원국

들이 계획대로 이 모델을 사용하며, EC 회원국들도 이 모델을 사용한다

면, 여타 국가들도 큰 문제 없이 이 모델을 사용할 것이다.

마. 통관절차의 자동화

EC, 일본, 캐나다와 한국의 제안서들은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하는 경우 앞에서 언급한 모든 조치들의 효과를 강화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Arevalo(2002)는 무역원활화와 전산화를 추진하려고 해도

물적자원이나 인적자본이 부족하여 효과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추진할 수

없는 개도국들의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30)

제안서들은 최빈국이나 개도국 회원국들이 자동화나 전산화를 실시할

자원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자동화와 전산화를 통해 개도국들도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OECD(2002)에서는 자동화와 전산화

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개도국들의 부담이 생각보다는 적을 가능성을 제

시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컴퓨터나 전산장비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며,

앞에서 실시한 국가들의 실수나 오차, 장점과 단점을 참고할 수 있기 때

문에 개도국들의 비용이 의외로 적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31) 그러나 정

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개도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

이고, 도하 라운드에서 무역원활화의 협상체제와 범위를 정의하는 Annex

D에는 국가의 여력을 넘는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WTO 회원국은 그 조

30) Arevelo, Alexander M., “A Developing Country's View on Trade Facilitation,”

Paper presented during International Forum on Trade Facilitation UN/ECE(May 29∼

30, 2002), pp.5-6.

31) OECD op. cit., 4 Dec. 2002,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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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여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투자가 없이는 무역원활화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수출국이나 수입국이

무역원활화의 이익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무역

원활화를 추진하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설득시키고 무역을 성공적으로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전산화에 대해 충분한 물적 및 인적지원

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IT의 선진국이며 통관절차 자동화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투명화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최근까지

개도국으로 분류된 국가로서 물적 및 인적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표 4 - 2> GAT T 8조 관련 제안서 정리

제안분야 한국 EU 캐나다 홍콩 일본 비 고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

활용 가능
O O

서류 복사본 인정 O

도착이전 처리 O

양도 이후 감사 O O

리스크 관리 의무화 O O O O

무차별대우 O

투명성제고 O O

사전예측성 강화 O O X

간소화 O O
KR - 간소화와 현대화 정의

에 대한 합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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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분야 한국 EU 캐나다 홍콩 일본 비 고

중립성 X EU-5조 관련 제안

일관성 X

합리성 제고 O

단일서류제출 창구 도입 X O O O
KR -부처간 협력체제 및

IT 인프라 필요

EDI 체제 도입 X KR - IT 인프라 필요

국제기준 사용 의무화 X O O O

KR - 국제기준에 대한
합의 없음.

EU - WCO, UNCTAD, UN
지역위원회, IMO,
ICAO 등 활용

적용대상범위의 구체화 O

EU - 수출입 관련 절차
나 요구사항이 있
는 모든 정부부처
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포함)

수출입 관련, 도입한 절차의

무차별성 보장
O

EU - 리스크 관리에 따르

는 차별대우는 허용

절차 자체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

절차만 허용

O O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절차 또는

왜곡이 불필요하게 많은 절차는 철회
O O

요금 부여 가능 조건의 구체화 O

EU - 대상물품관련, 서비
스 제공의 비용으
로제한, 종가세
(advalorem) 금지,
대상물품의 수출
입과 직접 관련되
지 않은 행정비용
은 제외

요금의 종류와 금액 검토 X

요금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 절차만 허용

O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요금 또는

왜곡이 불필요하게 많은 절차는

철회

O

요구하는 서류 최소화 O O

요구하는 정보 최소화 O O EU-WCO 데이터세트 활용

요구하는 정보의 국제 표준화 O

국가간 관세법과 절차를 동일화 O

간소화되고 통일된

수출입절차 도입
O O EU-WCO 쿄토협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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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분야 한국 EU 캐나다 홍콩 일본 비 고

통관절차의 현대화 O O
EU-WCO 현대화
프로그램 및 아루샤
협정 활용

관세 브로커 허가의 무차별성 O

간소화된 양도 및 통관절차 O O

EU-간소한 정보 미리
제출, 선양도,
후정보 제공 또는
확인하는 제도 도입

인가된 거래업자 제도 도입 O

국내 부처들의 통관활동 한

장소에 집중
O O O

관세절차 자동화 O O

관세절차 관련 국제협조 및

동일화 의무
O

과거경력 좋은 무역자들에게는

통과절차 추가적 간소화
O

CA-물건양도시
최소정보만 요구,
도착지에서
통관절차,
일정기간간
다수거래를 동시에
처리, 관세 및 요금
자신평가,
상업기록의 부기상
기록만으로
신고가능

양도보증금 제도 도입 O O

중간재, 또는 재수출을 위한

품목에 대한 관세나 요금 면제
O

CA-완제품 수출,
재수출 확인 필요

위험성 적은 품목의 신속 양도

CA-우편 및 서류,
저가치 품목,
저관세 품목,
고가품목(제한된
품목도 가능)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품목

민간기업 수출입절차 코멘트

접수 의무화
O

주: O) 적극적 찬성 반응, X) 소극적 찬성 반응

KR) 한국제안서(G/C/W403); EU) EU 제안서(G/C/W/394); CA, 캐나다 제안서

(G/C/W/397); HK, 홍콩 제안서(G/C/W/398); JA) 일본 제안서(G/C/W401) (미국제

안서(G/C/W/400)와 콜롬비아 제안서(G/C/W/425)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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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ATT 5조

GATT 5조는 화물통과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화물통과

란 물품이 생산국(수출국)이나 소비국(수입국)이 아닌 제3국을 통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례로 대륙 내부에 있는 국가가 제3국의 항구와 육로

를 통해 수입품을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화물은 제3국에

서 입국하고 출국할 때 각각 국경절차 및 통관절차를 받는 경우가 많으

므로 GATT 5조는 통관절차를 규정하는 GATT 8조와 깊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WTO(2002b)에서는 GATT 5조와 관련된 각종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GATT 5조의 기본적 임무는 다음과 같

다.32)

- 선박의 국적이나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나 최종 목적지 등 물품의 소

유, 선박이나 운송방법에 관련된 사항을 근거로 하는 차별적인 대우

를 금지한다(2항).

- 통과하는 물품을 싣고 있는 운송도구는 규정된 통관시설을 통해 입

국해야 하며, 회원국은 여기에 불필요한 지체나 요구사항을 피해야

한다(3항).

- 회원국이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수료나 규정은 3~5항에 규정한

다. 일반적으로 통과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선박이나 운송도구는 관세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며, 운송비나 통과와 관련한 행정적 비용과 유사

한 수준의 요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통관요금이나 수수료에서 제외한

다(3항).

- 따라서 회원국 정부나 부처가 통과화물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요

금은 두 종류로 제한한다. 첫째는 운송비용이며, 둘째는 통과나 통과

32) WTO, “Article V of the GATT 1994 Scope and Application,” WTO 문서

G/C/W/408, 10 September 2002, pp.7-8.



70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자체, 또는 관련된 정부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적 비용에 대한 수수료

이다. 여기에서도 요금은 합리적(4항)이고 무차별적인 방법(5항)으로

징수해야 한다. 통과화물에 대한 요금을 정부의 재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각 회원국은 통과화물이 여타 회원국을 통과한 경우 그 회원국을 통

과하지 않은 화물과 다르게 취급할 수 없다(6항).

이와 같이 5조의 핵심은 통과과정에서 화물이 신속하게 제3국을 통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국이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통과의 경우 화물은 제3국을 거치지만, 제3국의 생산자들이나 소비자

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5조에 대한 각종 제안서에서 통과화물에

대해서는 그다지 엄격한 통관절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 회원국이 통과화물에 대해서 요구하는 통관절차는 그 화물이 확

실하게 통과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2년에 EC, 한국과 캐나다 등 3개국이 공식 제안서를 WTO 사무국

에 제출하였다.33) 여기서 다루어진 제안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

는데, 이는 1) 통과절차 및 관련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 2) 운송수단, 탁

송종류, 운송업체 등에 대한 무차별성 보장, 3) 통과관련 국제협력의 강

화 등이며, 아래에서는 이를 자세히 살펴본다. <표 4-3>에서는 3개의 제

33) EC 제안서: WTO, “WTO Trade Facilitation - Strengthening WTO Rules on

GATT Article V on Freedom of Transit: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WTO 문서 G/C/W/422, 30 September 2002. 본문에 제시한 각종

제안들은 pp.5-7에서 인용.

한국 제안서: WTO, “Trade Facilitation: GATT Article V: Communicat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WTO 문서, G/C/W/423, 1 October 2002. 본문에서 제시

한 각종 제안들은 pp.2-3에서 인용.

캐나다 제안서: WTO, “Trade Facilitation: Article V of GATT 1994 on Freedom

of Transit: Communication from Canada,” WTO 문서 G/C/W/424, 1 October

2002. 본문에서 제시한 각종 제안들은 pp.2-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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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에서 제시한 각종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이 제안서들에서 GATT 5조

에 대해서 제시한 일부 제안은 8조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들과 유사한 것

들이 많은데, 8조에서 충분히 논의한 제안들은 아래 논의에서 제외하였

다.

가. 통관절차 및 관련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

이 분야 제안들의 대다수는 8조에서 논의한 제안들과 유사하다. 모든

제안서는 통과화물에 대한 절차와 서류의 요구를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

조한다. 한국은 통과화물에 대한 서류나 통관절차는 수출 또는 수입되는

화물보다 낮은 수준으로 의무화해야 하며, 환적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회

원국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나 서류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낮추자고 제안하였다. 캐나다의 제안서에서는 회원국을 통과할 때 보증

서나 보증금이 요구되는 경우, 통과보증서(surety bond) 제도를 도입하자

고 제안하였다.

캐나다는 통과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통관

절차에 있어서 리스크 운영의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좋은 기

록을 유지하고 있는 무역업체들은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자고 제안하였다. EC, 캐나다와 한국의 제안서들은 통과화물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이나 수수료의 정당성과 적절함에 대한 투명성 제고

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 차원의 문제도 역시 8조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하므로 자세

한 설명은 생략한다. 개도국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역시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의 부족, 특히 통신정보 인프라의 부족과 낙후된 시

설문제를 들 수 있고,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수수료 수입이 정부의 재정

수입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재정보충 문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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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송수단, 탁송종류, 운송업체 등에 대한 무차별성 보장

통과화물에 있어서 통과허용 다음으로 제3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통과수단, 즉 운송수단이다. 제3국은 운송수단에 대한 각

종 규제를 사용하여 운송수단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 일례로 수송보다는 육송 또는 항공운송을 더욱 용이하도록 각종 규제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국의 운송업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정할 수 있다. 물론 일부 회원국에서는 지역적 또는 물리적 특징에 따라

화물이 그 회원국을 통과할 때 가장 용이한 운송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국가의 지형적 특징 때문에 특정한 운송방법을 선호할 수 있다. 또한

중립적, 정책적 이유로 특정한 운송방법을 선호할 수 있다. 환경보호가

이러한 이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제3국이 자국 운송업체를 선호하는 이유도 합리적일 수 있다. 일례로

위험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가된 국내운송업체를 의무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이러한 중

립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책적 이유로 특정한 운송방법의 사용, 또는 특정

운송업체의 사용을 장려하거나 의무화할 수 있다. 여기서 정책적인 이유

란 국내 고용보호, 국내업체의 독점권 보호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보

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EC의 제안서는 운송방법, 탁송종류 또는 운송업체들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를 제시하고, WTO 차원에서 특정 운송방법을 장려하거나 억제할 때

그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이유와 사용할 수 없는 정책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EC의 제안서에서는 일부 WTO 회원국들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이 국내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일례로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운송업체만이 위험한 물품

을 국내에서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다수의 경

우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의 보호를 위해서 도입하지만, 일



제4장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73

부 경우는 국내 운송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EC는 WTO 차

원에서 정부가 국내 운송업체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규

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C는 운송업체에 대한 무차별 원칙도 제기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국내에서 외국업체가 통과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를 통과하는 화물의 경우, 국경이 바뀔 때마다 운전수를 바꾸거

나 화물을 환적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GATT 5조에 위

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EC는 주

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운송서비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교역을 다루는 GATT 협정이나 이를 보완하는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보다

는 서비스를 다루는 GATS 협정에서 다루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지적

이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특히 규모가 작은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GATT 5조

가 중요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최빈개도국 또는 유럽의 중소국가들은 대

륙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들은 근접국가들을 통하여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다. 이러한 개도국들은 화물통과에 따른 비용이나 규

제가 물품 수출입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화물의 통과에

대한 국제적 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륙 개도국들에게

는 GATT 5조가 다른 조항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다. 화물통과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

GATT 5조를 논의할 때 화물통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국제협력 절차를

도입해야 하며, 회원국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해

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여기에 관련된 제안들은 GATT 8조나 10조에

관련해서 제시한 제안들과 유사하므로 여기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해안에 근접하지 않는 내륙국가에 있어서 화물통과는 지역경제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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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 지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WTO에서 화물통과에 대한 기준을 조화시키고 강화하면 이는 화물통과

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EC는 지적하고 한다. 앞

에서 언급하였듯이 아프리카 대륙의 일부 개도국들이나 유럽대륙의 중소

국가들에게는 통과화물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협력체제나 기구를 설립한 경우가 있다. UN 산하

유럽지역 경제개발기구인 UN/ECE가 무역원활화 논의와 연구에 앞장서는

이유도 EC 통합에 따른 화물통과문제, 그리고 유럽의 중소 내륙국가들의

화물통과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용차원에서 개도국들은

통과화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에 큰 저항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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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3> GAT T 5조 관련 제안서 정리

제안분야 한국 EU 캐나다 비 고

국제협력절차 도입 O O

회원국간 정보교환 O

통과절차 합치화 O

통과관련 추가적 간소화 O O
KR - 8조와 비교할 때 추가적

간소화

문서종류 간소화 O

정보요구 표준화 O

정보요구 간소화 O O EU - 각 회원국은 요구할 수 있는
정보항목의 결정권 유지

요금 통보의무 O

요금가능항목 규정 O

요금 간소화 O

환적절차 추가적 간소화 O
KR - 일반 통관화물과 비교할

때 추가적 간소화

운송수단관련 무차별대우 O

개별 운송업자 무차별대우 O

화물품 무차별대우 O EU - 일부 위험한 품목은 제외

보세 유치금 (surety bonds) 제도 도입 O

과거경력 좋은 무역자들에게는
통과절차 추가적 간소화 O

여타 기관의 국제협정 가입 권장,
또는 의무화 O

통과화물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 부여 O

주: O) 적극적 찬성 반응, X) 소극적 찬성 반응

KR) 한국제안서(G/C/W/423); EU) EU 제안서(G/C/W/422)

4. 무역원활화 규범제정에 대한 개도국의 반대 이유 및 문제점

아직도 대다수의 개도국들은 무역원활화 협정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

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미미한 개도국들의 통관체제와 자원

의 부족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GATT 10조, 8조 및 5조 내용을 설명할 때

계속 강조하였지만, 개도국 차원에서는 아직 무역원활화와 통과절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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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도국들은 이러한

개선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이 부족한데, WTO를 통

하여 이러한 무역원활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특히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실행의무를 가지게 되면, 선진국들에게 무리한 제도변화 및 투자를 강요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통관절차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WCO가 이미 존재하는데, 여기

에 WTO가 참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한 면도 있었다. 개도

국은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국제기구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진

국들의 강요로 TRIPS 협정을 UR에서 도입하였는데, TRIPS 협정이 선진

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선진

국들이 다시 그들에게 유리한 노동기준 규범을 강요하기 위해서 국제노

동기구인 ILO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를 통하여 노동기준 협정을

협상하자는 선진국들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무역원활화도 역시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

었다. 즉, 전문국제기구인 WCO가 존재하고, WCO 산하에서 수정 교토협

약(Revised Kyoto Convention)이 존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WTO를 통해

무역원활화 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적재산권이나 노동기준에 대한 개

도국들의 입장과 상반되는 면을 지닌다. 즉 WCO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에서 무역원활화를 논의하게 되면 노동기준에 있어서도 협상을 막

는 논리가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뉴라운드에서 무역원활화를 협상과제로 포함시키는

데에 있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새로운 쟁점

의 포함여부가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2001년도 도하각료회의에서는 여기에서도 역시 개도국들은 노동과 환경,

싱가포르 이슈 등 새로운 과제의 포함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따라서 도

하라운드 시작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노동기준은 협상대상에서 완전히 제

외되었고, 환경기준은 WTO 협정과 국제 환경협정간의 마찰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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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을 협상한다는 기본적인 문제에 한하여만 허락되었다. 또한 무

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이슈들에 대해서는 2003년에 개최하는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시작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일단 도하라운드

를 출범시키고 무역원활화 협상에 대한 마찰을 2년 동안 연기시켰다.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농산품 보조금 문제와 싱가포르 이슈 협

상여부 문제로 WTO 회원국들간 합의를 도출시키지 못하여 각료회의가

결렬되고 도하라운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지연되었다. 시애틀 각료회

의나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등 4개의 싱가포르 이슈들을 모두 묶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부터는 이 이슈들을 따

로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실제로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일부

선진국들은 OECD MAI 협정 결렬 이후 이 이슈에 대한 의욕과 지지가

감소되었고, 일부 개도국들도 투자협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또

무역과 경쟁정책에 있어서 미국은 경쟁정책 규범이 반덤핑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상의 시작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

었고, 개도국들의 경우 비록 경쟁정책법을 가지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이

행하는 국가들의 숫자는 비교적 적어서 협상의 시작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4개의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과 투자와 무역과 경

쟁정책의 협상을 포기하고 무역원활화와 정부조달 투명성 협상만 시작하

자는 제안을 소개하였으나, 개도국들은 정부조달 투명성마저도 협상의

시작을 거부하였다.

2004년 8월 1일 WTO 회원국들은 도하라운드 향후 협상의 틀을 마련하

는 문서인 WT/L/579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4개의 싱가포르 이슈 중

오직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협상을 시작하자고 합의하였고, 이 문서의

Annex D에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의 틀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는 도하라운드의 공식협상과제가 되었고, 도하라운드 통합과제(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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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taking)의 일부가 되어 도하라운드 여타 분야들과 같이 협상을 진행

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이지,

협정문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부 관계자들은 원문을 해

석하고 있다.

개도국들이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

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원활화를 협상과제로 선정한 데에

있어서는 다른 과제들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고,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자국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며, 다른 싱가포르 이슈들보다는 선진국들

의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다는 계산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무역원활화

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

서는 1)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 문제, 2) 지원문제, 3) 유예기간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

무역원활화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 특히 개도국들은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도국들이 아직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요구할 각종 규정에 합치

하는 제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염려,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는 직접적 비용과 부담 때문이다. 대다

수의 선진국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무역원활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도국들이 제소국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피소

국이 될 가능성은 크다.

이러한 개도국들의 염려를 반영하여 Annex D 3조에서는 최빈개도국들

에 있대하여 각 국가의 역량에 적합한 조치들만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협상의 일환으로 각 조치에 대한 비용을 꼭 검토하도록 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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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6조에는 개도국이나 최빈개도국이 무역원활화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투자에 대한 지원이 없

거나, 그 국가가 충분한 역량이 없는 경우에는 협정문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정되는 국가에

서는 무역원활화 협정의 실제효력이 상당히 약할 것이다.

따라서 최종협정문에서는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여부와 선진국의 지원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개도국들

이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게 하자면, 개도국들의 염려를 덜어줄 수 있

는 수준의 선진국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나. 지원문제

개도국들이 무역원활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는 무역원활화가 선진국의 지원을 받기가 용이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Annex D 협상 중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지원을 무역원활화 협상의 연역

적(a priori) 조건, 즉 필수조건으로 하자는 제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Annex D 6조에 따르면 선진국의 충분한 지원이 없이는 개도국들은 협정

문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까지 삽입되었다.34) 따라서 개도국들

은 구체적이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선진국 지원을 예상한다.

지금까지 개도국들의 무역원활화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투입하였다.

특히 EC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다수의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대

다수의 지원활동은 개별 선진국보다는 세계은행이나 UN(UNCTAD,

UN/ECE, UN/ESCAP)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국들이나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개도

34) 여기서 선진국들은 이러한 지원은 영구적(open-ended)인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구절을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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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진한 상태이다. 2004

년 7월 현재 아직까지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협정에 포함시키

고자 하는 각종 조치와 정책들을 제안하는 문서를 많이 제출하였지만, 구

체적 협정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어

떠한 수준의 무역원활화 협정을 요구하는지, 또 그 대가로 어떠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아직 모른다. 선진국의 협상전략 차

원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미리 알려지면 그들의 협상입지가 약해지기 때

문에 이를 발표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논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도국들도 협상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의 제안서를 보면, 모든 제안서에서 개

도국들이 무역원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컴퓨터나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물적지원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전문적 지식을 개도국들에게 전달하고

개도국들에서 전문가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인적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제안서들에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물적지

원과 인적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원칙을 포함하지만 이를 어떻

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을 성공리에 체결하려면 무역원활화 협정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협정문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할 필요

가 있다.

다. 유예기간 문제

Lucenti(2003)는 개도국 관점에서 도하라운드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개도국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유

예기간이 필요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35) 무역원활화는 법이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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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개정하는 제도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 인프라의 설립이나

물리적 시설의 개선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WTO 협정보다는 더욱

오랜 준비기간 및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에 따라 개도국들이 필요한 준비기간이나 유예기간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GATT 10조의 투명성 제도나 GATT 8I조의 서류관련 제도

중 일부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적용시킬 수 있지만, 정보통신 인프라

의 구축을 필요하는 정책들이나 시설의 신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

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무역원활화 협정이

체결되면 개도국들은 협정의 내용을 모두 일정한 시간 내에 준수해야 하

는 UR식 방식보다는 협정의 내용을 분야별로 차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또한 개도국들은 UR에서 규정한 유예기간들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므로 개도국들은 상당

히 긴 유예기간을 요구할 것이다.

5. 요 약

무역원활화는 무역에 따르는 비효율성을 삭감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무

역을 활성화시키는 ‘win-win’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비효율성을 감

소시키기 때문에 수출국, 수입국 모두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개도국이 무역원활화를 DDA에 협상과제로 포함시키

는 데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근본적으로 개도국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인적자원의 부족이 중요한 과제이다. 무역원활화 협상과 국내 통관

35) Lucenti(2003)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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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전문

인력을 교육할 자원도 부족하다. 통관절차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통관절차와 정보통신 모두에 능숙한 전문가가 필요하

나 이 또한 부족한 형편이다.

(2) 물적자원의 부족, 특히 정보통신 인프라 자원의 부족이 개도국이

주저하는 두 번째 원인이다. 무역원활화 제안서의 내용을 보면 상

당히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개도국은 인프라

를 구축할 재원이 없다. 또한 통관절차, 화물통과절차와 관련한 창

고 등 적합한 물리적 시설물이 필요하나 일부 개도국의 경우 시설

물이 노후화 되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이 시설의 개선 및 신

축재원도 없다.

(3) 국내정부 부처간 협력의 부족이다. 각 부처간 독립성향이 강해 영

향력 약화를 두려워하여 부처간 협력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하

나, 개도국 정치가가 무역원활화에 큰 관심을 보일지 의문이다.

(4)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기대이다. 무역원활화 중 일부 정책은 큰

부담없이 시행할 수 있지만, 일부 정책은 물적자원이나 인적자원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각종 단일창구의 활용, 문서형

태의 통일, 데이터베이스 설립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 인프라가 필

수적이며, 대다수 개도국은 인프라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를 기대하

고 있다.

일단 Annex D 4조와 6조에서 개도국의 투자 역량을 넘는 조치는 의무

화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지만, 개도국 차원에서는 외부지원이 없이 무

역원활화에 필요한 투자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UR에서도 선진국이

시장을 개방하면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 그 이득이 예상보

다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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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차원에서는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이 자국

정부에 부담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Annex D의 4조와 6조는 무역원활화의 효력과 협정의 유효성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실효성과 효과가 있는 무역원활화

협정을 완료하려면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인적자원 지

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 물적자원 지원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 선진국들은 WTO 차원의 역량제고 지원이나 기술협조 지원을 세

계은행이나 OECD, UN 등 기존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예산을 충분히 추가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WTO

차원 역량제고 지원이나 기술협조 지원을 위해 다른 분야의 지원이 줄어

드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도국은 더욱 투명한 선진국들의 지원을 요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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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국의 개도국 지원 내용 및 방향

1.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제3장에서는 무역원활화에 따른 선진국 개도국에서의 무역증진 효과

를 실증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무역증진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비차별적인 경제적 이득

을 제공한다. 따라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을 일

부 지원하고 개도국도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무역원활화를 규범화하는

것이 종국적인 지향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WTO의 무역

원활화 연구과정과 논의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과 무역

원활화를 추진하는 일부 국가들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WTO 차원

에서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이거나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부 중진국들이며, 대다수의 개도국은 무역원활화

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개의 싱가포르 이슈들 중 무역원활화만의 협상을 추

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역원활화에 대한 개도국의 지지를 반영하였다기

보다는 4개의 싱가포르 이슈들 중 하나라도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는 선

진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칸쿤 각료회의에서 개도국

은 4개의 싱가포르 이슈들 중 무역과 투자, 그리고 무역과 경쟁정책에 대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미국도 이 분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

상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시장개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정부조달

투명성에 대해서도 협상 시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선정하지

않았다.

개도국은 무역원활화 협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

인다. 4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물적자원 및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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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등 역량부족이다. 무역원활화 협정의 의무가 과도할 경우, 개도국

무역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선진국의 각종 통상압력과 분쟁해결절차 사용

으로 부담만 커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을 성공적

으로 마무리지려면 개도국의 우려사항을 협상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실현가능한 협정

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개도국의 필

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도국이 비교적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정조

항을 조정함으로써 협정체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다. 둘째, 개

도국이 협정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물적자원의 지원과 함께 개도국의

인적자본 구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개도국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1) 협상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있고 개도국이 실행

가능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이를 제도적 지원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제도적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도

국이 무역원활화 협상에 참여하고 협정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기간을 기존 UR 협정보다 길게 규정하는 조건이 필요할 것이

다. 둘째, 개도국에게 가장 큰 부담이 분쟁해결절차의 제소라는 점

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을 줄여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각 조항에서도 개도국이 협정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정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개도

국들에 대한 의무를 너무 가볍게 하면 WTO 차원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의미가 경감되기 때문에 개도국에게 적당한 의무를 부여하

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 협정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요구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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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접적 지원으로, 개도국에 물적 및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각종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이

나 장비의 지원, 그리고 무역원활화의 충실한 이행에 필수불가결한

개도국 공무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이 직접지원의 주내용 이

다. 여기서도 역시 제3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도국이 가장 큰 어

려움을 보이고 있는 분야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

지 행해졌던 단순한 단기교육의 형태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무역원

활화 지원을 위해서는 이 외에도 물질적 지원, 자금지원, 그리고 중

장기적 교육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역원활화 협정

이 요구하는 의무가 엄격하고 부담이 클수록 개도국은 더욱 많은

지원을 요구하므로 협상과정에서는 제도적 지원과 직접적 지원간

의 적절한 비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제도적 지원과 직접적 지원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 근래에 개도국 수준에서 졸업한 국가로서(농

업부문 예외) 개도국의 문제들을 널리 이해하고 있으며, IT 기술의 도입

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이미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도국과 선진국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반복

하였지만, 실제 교량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한국이 무역원

활화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좁히

는 데에 기여할 경우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한국의 입지가 제고될 수 있다.

둘째, 제3장의 정책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분야

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선진국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향

유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평균수준으로 개선

되는 시나리오 1의 결과를 보면 수출입이 각각 1.5%, 1.2% 증대되고 있

어 선진국의 0.8%의 수출입 증대효과를 크게 상회한다(표 3-3 참고). 무

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현 수준의 50% 개선하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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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경우 한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3.5%, 3.0%로 역시 선진국의 수

출입 증가율 1.6%를 큰 폭으로 넘어서고 있다(표 4-3 참고). 따라서 무역

원활화 협상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대외시장 개방으로 우

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무역원활화는 한국의 IT 산업이나 무역원활화 관련 산업에

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개도국 통관

절차 개선 프로젝트에 우리의 자동화시스템을 수출할 수도, 컴퓨터 등 관

련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무역원활화 협상의 제도적, 그리고 직접지원적 측면에 있어서 적

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04년 8월 1일 발표된 DDA 향후 협상 합의서의 Annex D에서는 무역

원활화 협상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제도적 지원과 직접적 지

원의 필요성, 그리고 이 두 가지 지원의 적절한 비중에 대한 합의를 강조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이 무역원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국가들과 함께 협상에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어떠한 지원을 마련

하여 개도국에게 무역원활화 협정의 각종 정책의 필요성과 용이성을 설

득하고,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를 판단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절에서는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에

대한 개도국의 우려를 반영하고 무역원활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본다. 3절에서는 직접적 지원 차원에서 개도국

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고려해본다. 여기서는 특히 한국이

개도국들에게 제시해줄 수 있는 각종 구체적 지원을 제시한다.

2.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이 절에서는 협상과정에서 개도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살

펴본다. 한국을 비롯한 무역원활화 추진국들이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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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가. 제도적 지원과 한국의 전략

개도국은 선진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무역원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을 통한 물적 투자와 인적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

다. 그럼에도 선진국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투자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반면,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아가 의무사항을 근거로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경우 개도국의 부담이

크게 늘고 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개도국은 세부적인 무역원활화 개선사항에 있어 각각 고유의 특성과 장

단점을 가지고 있어 무역원활화 협정체결에서도 이를 고려해주기를 희망

한다. 그러나 다자협상의 틀 속에서 각 국가들, 특히 중소국가들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및 이에 근거한 특별한 고려사항을 일일이 협상내용에 반영하

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각 국가의 특별한 필요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협정체결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개도국의 2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성공적 무역원

활화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각 개도국이 자기에게 적합한 수준을 스스로

정하게 하는 방식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3가지 측

면에서 준수 수준을 차별화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1)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방식: 분쟁해결절차의 사용과 적용 여부

를 각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역원활화 협정을 협상차원에서는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정으로 취급하지만, 분쟁해결절차

사용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한 국가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복수간

협정으로 취급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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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항별 개별협정 방식: 무역원활화 협정을 하나의 협정으로 취급하

지 않고 GATT 5조, 8조, 10조의 내용을 따로 분리하여 3개의 협정

을 협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각 국가들이 자국의 무역원활화 수준

에 따라 각 개별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3) 조항별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무역원활화 협정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단일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보다는 5조, 8조, 10조의 조항

별 내용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별적으로 정한다.

아래에서는 각 협정방식의 내용에 대해 상술한다. 한국은 이와 같은 내

용을 협상과정에서 공식적 제안서, 또는 비공식적 제안서를 통해서 제안

한 후 각 방식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WTO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

출하는 데 주도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나.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 분쟁해결절차의 사용 분리

1) 분쟁해결절차 사용 분리의 의의 및 적절성

개도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는 무역원활화 협

정의 구속력이다.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반면, 무역원활화 추진국가들은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인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Annex D의 6조에 따르면 충분한 선진국의 지원이 없는 경우 개도국

이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시사

한다. 즉 선진국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

이 되지 않는다고 Annex D의 6조를 해석할 수 있다.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 조항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효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것은 무역원활화 협정을 다자간협정과

복수간협정의 혼합체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다자간(multilateral) 협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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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WTO 회원국들이 협상에 참여하고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는 협정을

의미하고, 복수간(plurilateral) 협정이란 WTO 회원국들 중 일부 회원국들

만이 협상에 참여하고 협정을 준수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현재 WTO에서

는 민간 항공기 공정무역협정과 정부조달협정(GPA) 등 2개의 복수간 협

정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 두 협정 모두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GPA의 운영을 통하여 복수간 협정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복수간협정은 소수의 회원국만 참여하는 형태지만 최종적 목표는 회원

국의 참여 증가를 유도하여 최종적으로는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도쿄 라운드에서 체결한 복수간 반덤핑 협정이 UR에서 다자간

반덤핑 협정으로 발전한 사례도 있으나, GPA의 경우 도쿄 라운드에서 처

음 체결되었지만 아직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GPA는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과 투명성에 대한 각종 조건을 규정한다.

무역원활화와 같이 국내법령이나 규제에 상당히 민감한 분야이며, 가입

국만이 GPA의 규정에 따라 국내 정부조달 법령과 절차를 개정해야 한다.

GPA의 문제는 참여하고 있는 소수 참가국만이 개정작업에 참여할 수 있

고 미가입 국가는 개정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외된 ‘외부’

국가들은 GPA 내용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 외부국가가 협정 및 협상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줄게 된다. ‘내부’ 국가의 의사만 반영하는 구조가 가

지는 한계성이다. 이 때문에 GPA는 복수간 협정에서 다자간 협정으로 발

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원활화 협정을 단순한 복수간 협정으로 체결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면 GPA에서와 같이 더 이상의 발전 없이 복수간 협정으로 유지될 가능

성이 크며, 이 경우 무역원활화가 세계교역 증진에 기여하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영구적으로 약화시킬 위험성이 크다.36)

36) Lucenti(2003)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복수간협정으로 체결될 경우, 일부 개도국

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허용함으로서 개도국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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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제안은 GPA의 한계를 극복하는 혼용협정으로 협정문 협

상에 있어서는 다자간협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에

있어서는 복수간협정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협상과정에서는

모든 WTO 회원국이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하여 무역원활화 협정의 방향

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한다. 반면 분쟁해결절차 사용에 있어서는

상호 호혜의 원칙을 적용하여, 분쟁해결절차 사용을 합의한 국가만이 참

여하여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따라서 분쟁해결절차 미 참

여국은 협정문 협상에 참여할 수 있지만 분쟁해결절차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여타

국가들이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

하게 된다. 따라서 각국은 자신의 특성과 경제적 득실을 반영하여 분쟁해

결절차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만,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향

후 분쟁해결절차 사용에 참가할 것이다.

Annex D의 내용을 반영하여 선진국의 지원을 분쟁해결절차 적용대상

으로 무역원활화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선진국이 개도

국에게 특정한 지원을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부록으

로 포함하며, 이 부록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하기로 약속한 개도국에게만 선진국 지원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개도국의 협정문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지원이 분쟁해결절차의 발효요건이 되기 때문에 개도국이 선진

국 지원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으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무역원활화의 효과에 부정적이거나 선진국 지원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

한 개도국, 또는 현 경제상황에서 시설투자의 여력이 없는 개도국은 분쟁

해결절차 적용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각 국가는 그들의 환경이나 상황

에 맞추어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개도국의

한 바 있다(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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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 협정문 체결 합의를 도출하는 데 유효한 전략이 된다.

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역원활화에 따른 선진국의 무역증진효과

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DDA 전체 협상에서 선진국-개도국간 균형이

강조되며, 개도국은 분쟁해결절차 및 물적 인적 자원의 부족에 부담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를 단순한 다자간 협정으로 추진하는

경우 상당히 약한 수준의 협정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선진

국의 개도국 지원수준이 크지 않을 경우 개도국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규

정들을 약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은 별 효력

이 없는 협정으로 전락할 것이다.

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다자간 협정과 복수간

협정의 혼합체로 무역원활화 협정을 체결하면 다자간 협정에 비해서 상

당히 높은 융통성을 부과하고 복수간 협정의 단점을 피할 수 있다. 무역

원활화 취약국가들은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역원활

화 협정을 반대하거나 약화시킬 인센티브가 약하고, 무역원활화의 수준

이 비교적 강한 국가는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하여 협정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역원활화 협정 추진국은 차기 협상라운드에서 분쟁해

결절차 미적용 국가로 협정의 대상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 분쟁해결절차

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들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어 그들의 의견이나

제안이 무역원활화 협정에 반영될 것이고, 따라서 향후 라운드에서 이들

을 분쟁해결절차 적용국가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 이들의 저항력은 크게

약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혼용협정은 기존 복수간협정보다 다자화가 훨

씬 용이하다.

개도국이 제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우려사항은 분쟁해결절차가 쉽게

사용될 가능성이다. 무역원활화의 특징상 대다수 규제사항이 성실하게

준수됨에도 일부 사소한 실수로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 경

우에도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면 개도국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의도 또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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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하도록 무역원활화 협정에 규정하는 방안

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주어진 기간 내에 비슷한 문제들이 자수 발생할

경우 또는 상대국이 받은 손해가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분쟁해

결절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무역원활화 협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국내 행정검토절차와 상소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분쟁해결절차를 사

용할 수 없도록 규정할 수 있다. 물론 피소국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국내

상소절차를 지연시키면서 분쟁해결절차를 회피할 수 없도록 국내 행정검

토절차나 상소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한다.

2) 실증분석

여기서는 과연 다자간협정과 복수간협정의 혼합체로 무역원활화 협정

을 체결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대안인지, 또한 그럴 경우 장기적으로 복수

간 협정이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실증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참여국만이 무역원활화 수준을 개선하는 방식의 무역원활화 협정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거나, (2) 분쟁해결 절차

참여국 및 미참여국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얻게 되는 교역증진 효과가

상호간에 비차별적일 경우 혼합체 형태의 무역원활화 협정체결에 도달하

지 못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1)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늘리면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무역원활화 협정을 추진해야 긍

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부담스러워할 경우 협정은 유명무실한 형태로 귀결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2)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선진국, 개도국 모두 분쟁해결절

차 사용을 강제하는 협정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 선진국의 경우

개도국 지원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무역원활화 개선의 교역증대

효과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free rider)의 인센티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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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경우 분쟁해결절차 복수간 협정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역시 무

임승차의 교역증진 효과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복수간 협정에 참여할 경

제적 유인이 없고, 결국 복수간 협정은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할 수 없다.

여기서는 분쟁해결절차를 복수간 협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과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3장의 시나리오 4(20% 개선),

시나리오 5(50% 개선)를 수정하여 모의실험 해보고자 한다. 즉 여태까지

무역원활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조처를 실

행하여온 EU 및 APEC 국가들만이 복수협정을 체결하고 무역원활화 수

준을 현수준에서 20% 개선하는 경우(시나리오 4-2)와 50% 개선하는 경우

(시나리오 5-2)의 결과를 3장에서와 같이 8개의 대표 개도국, G-7 선진국,

그리고 한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참여국만의 무역원활화 개선의 교

역증진효과가 상당히 커서 협정문 분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작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국의 교역증진효과가 미참여국(인도, 이집트, 베

네수엘라, 브라질)의 교역증진효과를 크게 상회하여 무임승차의 문제가

거의 없으며, 장기적으로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충

분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시나리오 4-2(참여국의 20% 개선)의 정책실험 결과를 보면 참여 개도

국(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페루)의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6.9%와 6.6%

이고, 참여 선진국(G-7)의 수출입 증가율도 이와 유사하게 6.6%, 6.5%를

보이고 있다.37) 이에 비해 비참여 개도국(인도, 이집트, 베네수엘라, 브라

질)의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0.4%와 0.2%로 참여국의 교역증가율을 크게

하회한다.38)

37) 전회원국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4의 경우 개도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7.2%, 7.1%이고 선진국의 경우 수출입 증가율은 모두 7.1%이다.

38) 비참여국의 경우 자국의 무역원활화에 따른 직접적 교역증진 효과는 발생하

지 않으며 참여국 교역증진에 따라 간접적으로 유발된 수출입이 증가할 뿐이

다. 따라서 비참여국의 경우 총교역 증가액은 유발된 교역 증가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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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5-2(참여국의 50% 개선)의 정책실험 결과를 보면 참여 개도

국(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페루)의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15.9%와

15.3%이고, 참여 선진국(G-7)의 수출입 증가율도 각각 15.4%, 15.0%로 참

여 개도국에 비해 약간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39) 이에 반해 비참여

개도국(인도, 이집트,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0.9%

와 0.4%로 참여국의 교역증가율을 크게 하회한다.

이와 같은 모의실험 결과는 EU 및 APEC 등 주요회원국이 복수협정

형태로 무역원활화를 추진할 경우(시나리오 4-2 및 시나리오 5-2), 그 경

제적 파급효과가 전회원국이 협정에 참여하는 경우(시나리오 4, 시나리오

5)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며, 또 비참여국의 교역증진효과가 참여국에 비

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협정문 분리가 현실적으로 실

현가능한 대안이면서 동시에 향후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할 경제적 유인

을 내재하고 있어 향후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 4-2, 5-2의 결과는 한국이 분리협정 추진으로 상대적으

로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9)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5의 경우 개도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16.9%, 16.51%이고 선진국의 경우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16.6%, 16.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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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1> 분쟁절차 분리의 효과: 시나리오 4- 2 ( E U, APE C 국가의 2 0%개선)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총수입

증가
증가율

한 국 126,301 8,318 398 8,716 6.9 107,532 6,984 295 7,279 6.8

참여개도국 73,240 4,700 329 5,029 6.9 53,596 3,418 129 3,546 6.6

미참여개도국 23,398 (0) 93 93 0.4 28,327 (0) 69 69 0.2

선진국 344,013 21,805 992 22,796 6.6 368,049 23,137 884 24,021 6.5

인 도 27,624 0 112 112 0.4 33,380 0 67 67 0.2

인도네시아 48,459 3,048 171 3,219 6.6 26,491 1,658 75 1,733 6.5

이집트 3,221 (0) 15 15 0.5 12,953 (0) 43 43 0.3

필리핀 29,706 1,891 125 2,017 6.8 27,525 1,752 97 1,849 6.7

중 국 208,851 13,545 998 14,543 7.0 152,864 9,870 330 10,200 6.7

페 루 5,944 315 20 335 5.6 7,504 390 13 403 5.4

베네수엘라 17,408 (0) 100 100 0.6 13,146 (0) 38 38 0.3

브라질 45,339 0 143 143 0.3 53,828 0 129 129 0.2

미 국 636,876 41,923 1,507 43,430 6.8 965,378 63,643 2,325 65,968 6.8

캐나다 237,712 16,089 1,357 17,446 7.3 222,065 14,945 764 15,709 7.1

영 국 235,289 15,268 549 15,817 6.7 276,929 17,619 634 18,253 6.6

독 일 465,211 27,592 1,001 28,592 6.1 390,445 22,279 707 22,986 5.9

프랑스 265,910 16,082 781 16,863 6.3 264,842 15,268 708 15,976 6.0

이탈리아 201,143 12,377 466 12,843 6.4 186,372 11,148 398 11,546 6.2

일 본 365,948 23,303 1,281 24,584 6.7 270,310 17,053 654 17,70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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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2> 분쟁절차 분리의 효과: 시나리오 4- 2 ( E U, APE C 국가의 5 0%개선)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총수출증

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총수입

증가
증가율

한 국 126,301 19,275 922 20,196 16.0 107,532 16,183 684 16,867 15.7

참여개도국 73,240 10,890 761 11,652 15.9 53,596 7,919 298 8,217 15.3

미참여개도국 23,398 (0) 214 214 0.9 28,327 (0) 160 160 0.6

선진국 344,013 50,525 2298 52,823 15.4 368,049 53,611 2,049 55,660 15.0

인 도 27,624 0 259 259 0.9 33,380 0 156 156 0.5

인도네시아 48,459 7,064 396 7,460 15.4 26,491 3,843 173 4,015 15.2

이집트 3,221 (0) 34 34 1.0 12,953 (0) 99 99 0.8

필리핀 29,706 4,382 291 4,673 15.7 27,525 4,059 225 4,284 15.6

중 국 208,851 31,386 2,313 33,699 16.1 152,864 22,870 766 23,636 15.5

페 루 5,944 730 46 775 13.0 7,504 905 30 935 12.5

베네수엘라 17,408 (0) 233 233 1.3 13,146 (0) 89 89 0.7

브라질 45,339 0 332 332 0.7 53,828 0 299 299 0.6

미 국 636,876 97,143 3,491 100,634 15.8 965,378 147,471 5,387 152,858 15.8

캐나다 237,712 37,281 3,143 40,424 17.0 222,065 34,631 1,770 36,401 16.4

영 국 235,289 35,378 1,272 36,650 15.6 276,929 40,825 1,469 42,294 15.3

독 일 465,211 63,934 2,319 66,253 14.2 390,445 51,625 1,638 53,262 13.6

프랑스 265,910 37,265 1,809 39,074 14.7 264,842 35,379 1,640 37,018 14.0

이탈리아 201,143 28,678 1,080 29,758 14.8 186,372 25,832 921 26,753 14.4

일 본 365,948 53,997 2,968 56,966 15.6 270,310 39,515 1,516 41,031 15.2

다. 조항별 협정체결

1) 협정문 분리의 의의 및 적합성

개도국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또 하나의 전략으로 무역원활화 협정을

단일협정 방식이 아니라 GATT 5조, 8조와 10조 각각의 협정체결로 무역

원활화 협정을 분리하는 것이다.

무역원활화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GATT 5조(화물의 통과), 8조(수출입

절차와 수수료) 및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투명성)의 3가지로 서

로 상이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GATT 10조는 정부의 규제투명을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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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GATT 5조와 8조는 통관절차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다루어지는 내

용도 다르고, 각 내용에 대한 협상의 난이도도 다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투명성과 관련된 GATT 10조에 있어서는 이미 상

당수준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GATT 외 UR 협정에서도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협정이 많으며, TBT 협정이나 SPS 협정에서도 정보제공

의 단일창구(one-stop window) 개념이 사용된다. 현재 제출된 무역원활화

제안서들에서도 GATT 10조에 대한 내용이 가장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GATT 10조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GATT 8조나 5조의 경우, 원칙마저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같은 제안서에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만 제시하는 반면,

인가된 무역업체 제도, 사전판정 제도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통관절차는 광범위하고 기

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술적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협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GATT 5조, 8조와 10

조의 내용을 따로 분리시켜 각 조마다 하나의 양해서(Understanding)나 협

정을 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기존 WTO/UR 협정문을 살펴

보아도 각 조항의 내용을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 하다. WTO/UR

협정을 살펴보면 GATT 협정의 개별조항을 설명하는 양해서가 4개 있고,

GATT 협정에 제시된 내용의 집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협정이 2개 있

다.40)

10조에 대한 협상의 진전이 5조나 8조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

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 세 조항이 다루는 주제와 내용이 차별적임을

40)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GATT 1994 II:1(b)조 해석에 대한 양해서」,「GATT

1994 14조 해석에 대한 양해서」,「GATT 1994 14조의 해석에 대한 양해서」,

「GATT 1994 14조의 해석에 대한 양해서」,「GATT 1994 6조의 집행에 대한

협정(반덤핑협정)」「GATT 1994 7조의 집행에 대한 협정(관세평가협정)」등

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GATT의 조항을 보조하는 협정의 대다수는 오

직 1개 조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GATT의 한 개 이상의 조항을 설명하는

양해서나 협정은 한 개의 주제만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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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WTO에서 하나의 협정문으로 이 세 조항의 내용을 묶는 것보

다는 각 조항마다 따로 협상을 진행하고,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 5조, 8

조, 10조 개별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무역원활화 협정 협상을 원활

하게 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5조나 8조는 상당히 자세하

고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 조항의 내용을 따로 다

룸으로써 각 조항에 적합한 수준이나 기술적 세부사항에 조응할 수 있고,

개도국 지원에 있어서도 각 조항에 적합한 지원이나 도입 유예기간을 차

별화할 수 있다. 즉 조항마다 독립적인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각 GATT

조항에 대한 유예사항이나 지원을 개도국들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

협상 중 일부 조항에 대한 협정의 체결이 지연된다 하여도, 다른 조항

들에 대한 협정은 이와 분리되어 조기 타결될 수 있다. 현재 5조나 8조보

다는 10조에 대한 회원국간의 마찰이 비교적 적으므로 10조에 대한 독립

적 협정을 먼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증분석

이 절에서는 우선 각 조항별로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개선하였을

때의 교역증진효과를 살펴본다. 이후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투

명성) 및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협정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시

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각 조항별 협정체결의 교역증진

효과가 미미할 경우 협정문 분리추진이라는 이 보고서의 제안은 현실성

이 떨어질 것이나 반대의 경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한다. 또한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10조의 무역원활화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8조의 개선효

과가 훨씬 크다면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을 10조가 아니라 8조와 연계하

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다.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에 있어 각국의 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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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3장에서 무역원활화 단일지표 작성에 사용한 바 있는 World

Economic Forum이 발간하는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의 비정규적 지

불(irregular payments) 항목을 사용하였다. <부표 1-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항목은 연도별로 설문문항이 다소 변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

출입 허가, 사업 라이센스, 환율통제, 관세평가와 관련된, 즉 통관절차와

관련된 비정규적 형태의 지불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GATT 8조의 지표

변수로 적당하다. 다음 GATT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즉 투명성)

의 지표변수로 역시 3장에서 사용한 바 있는 World Economic Forum의 숨

겨진 교역장벽(hidden trade barriers)에 대한 설문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항목은 2000년까지는 수입을 저해하는 숨겨진 형태의 장벽에 대한 평가

항목이었으나 이후 수출입 모두에 있어서의 숨겨진 장벽의 정도에 대한

평가로 발전하였다(부표 1-2 참고). 그러나 화물의 통과에 관한 5조와 관

련된 지표변수를 찾기가 어려워 5조 관련 개선조치의 경제적 효과는 추

정할 수 없었다.

3장에서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및 10조(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투명성)의 개선이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를 추정하였다. 수출함수는 아무런 제약 없이 추정하였으나, 수입함수의

경우 무역원활화 지수의 계수가 수출함수에서의 계수와 같다는 제약하에

서 추정하였다.

<표 5-3>에 의하면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지표의 계수가 0.202(통

계적 신뢰수준 99%)로 8조 지표의 10% 개선으로 수출입이 각각 2.02%

증대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0조(투명성) 지표의 추정계수는 0.088

(통계적 신뢰수준 99%)로 각국의 투명성 정도가 10% 개선될 경우 양국

간 교역량은 0.88% 정도 증가함을 보여준다. 3장에서 무역원활화 단일지

표의 계수가 0.362이었음을 고려하면 8조 개선에 의한 교역증진효과가

무역원활화 전체의 개선효과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약 56%에 이르며,

10조(투명성)의 기여도는 24% 정도에 달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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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에 대한 협정체결이 10조 (투명성) 협정체결보

다 그 파급효과가 커서 2.3배 정도 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표 5 - 3> 협정문 분리의 경제적 효과: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

10조(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투명성)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투명성)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Constant
-29.639**
(-25.014)

-29.985**
(-32.743)

-29.938**
(-25.380)

-29.883**
(-32.702)

Log(GDPi)
0.624**
(21.629)

0.879**
(39.191)

0.627**
(21.850)

0.876**
(39.135)

Log(GDPj)
0.798**
(25.825)

0.548**
(22.629)

0.796**
(25.873)

0.532**
(22.016)

Log(Per Capita GDPi)
0.383**
(10.077)

0.170**
(5.909)

0.386**
(10.253)

0.174**
(6.065)

Log(Per Capita GDPj)
0.197**
(4.931)

0.377**
(12.826)

0.222**
(5.610)

0.411**
(13.967)

Log(Distance)
-0.874**
(-12.044)

-0.792**
(-14.496)

-0.873**
(-12.146)

-0.787**
(-14.397)

Log(무역원활화지수)
0.202**
(3.696)

0.202**
(0.000)

0.088*
(1.224)

0.088**
(0.000)

Border
0.396*
(1.159)

0.363*
(1.420)

0.391*
(1.155)

0.366*
(1.431)

Language
0.862**
(6.193)

0.791**
(7.583)

0.871**
(6.307)

0.810**
(7.747)

EU
-0.153+
(-0.659)

-0.231*
(-1.319)

-0.168*
(-0.729)

-0.238*
(-1.355)

NAFTA
0.703*
(0.682)

1.034*
(1.333)

0.697*
(0.682)

1.065*
(1.371)

AFTA(ASEAN)
1.754**
(3.155)

1.397**
(3.254)

1.739**
(3.154)

1.388**
(3.227)

MERCOSUR
0.228+
(0.215)

0.281+
(0.353)

0.211+
(0.201)

0.255+
(0.319)

Adj R2 0.972281 0.703949 0.972212 0.701742

No. of Observation 11973 12272 11975 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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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의 추정결과를 고려할 때, 또 WTO/DDA에서의 논의과정을 고려

할 때 항목별로 협정문을 체결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는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동일한 시나리오를 설정하

여 조항별로 정책실험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일아보고자 한

다. 즉 조항별로 무역원활화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교역증진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선진국과 개도국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적인지 아닌지

를 대표적인 16개국(한국, 8개 개도국, G-7 선진국)에 한하여 정리하여 그

결과를 요약한다.

- 시나리오 1: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평균수준으로 개선

- 시나리오 2: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현 수준의 50% 개선

- 시나리오 3: 평균이하 국가는 50% 개선하고, 평균이상 국가는 20% 개선

10조(투명성)의 시나리오별 결과는 <표 5-4>에서 <표 5-6>에 정리하였

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협정에 따른 개선효과는 <표 5-7> ~ <표

5-9>에 정리하였다.

10조 개선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보면, 우선 시나리오 1의 경우 개

도국의 경우 수출 및 수입을 0.7% 정도 증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선진

국의 경우에는 각각 0.2%, 0.3%의 교역 증진효과가 발생한다. 시나리오 2

의 경우 개도국의 경우 수출입을 각각 1.4%, 1.3% 증대시키나 선진국은

연평균 각각 0.5%, 0.6%의 수출입 증가가 발생한다. 시나리오 3의 경우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20% 개선에 참여함으로써 선진국의 수출입

증가율이 2.2%에 이르고 개도국에서의 교역증가율이 선진국을 상회하고

있다.

3장에서와 같이 10조 관련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어 선진국이 개도국의 관련투자를 전액 부담

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최빈개도국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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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개도국의 경우 자발적인 무역원활화로 교역증진의 효과를 극대화

하므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학적 인센티브가 분명히 존재한

다.

<표 5 - 4> 1 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1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증가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증가

총수입

증가
증가율

개도국 48,319 413 32 444 0.7 40,961 288 20 308 0.7

선진국 344,013 767 122 889 0.2 368,049 861 128 990 0.3

한 국 126,301 1,930 63 1,994 1.6 107,532 1,312 66 1,378 1.3

인 도 27,624 152 15 167 0.6 33,380 183 12 195 0.6

인도네시아 48,459 411 32 443 0.9 26,491 184 17 201 0.8

이집트 3,221 13 2 14 0.4 12,953 46 6 52 0.4

필리핀 29,706 249 18 268 0.9 27,525 206 22 228 0.8

중 국 208,851 2,125 150 2,275 1.1 152,864 1,287 77 1,363 0.9

페 루 5,944 38 3 41 0.7 7,504 49 3 52 0.7

베네수엘라 17,408 91 13 104 0.6 13,146 71 6 77 0.6

브라질 45,339 223 19 243 0.5 53,828 275 19 294 0.5

미 국 636,876 1,403 213 1,615 0.3 965,378 2,287 373 2,660 0.3

캐나다 237,712 86 152 239 0.1 222,065 200 102 302 0.1

영 국 235,289 374 66 440 0.2 276,929 588 90 678 0.2

독 일 465,211 1,086 121 1,207 0.3 390,445 846 97 942 0.2

프랑스 265,910 432 86 518 0.2 264,842 488 82 570 0.2

이탈리아 201,143 558 57 615 0.3 186,372 435 50 485 0.3

일 본 365,948 1,429 157 1,586 0.4 270,310 1,185 106 1,29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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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5> 1 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2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증가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증가

총수입

증가
증가율

개도국 48,319 753 47 800 1.4 40,961 553 27 580 1.3

선진국 344,013 1,639 251 1,890 0.5 368,049 1,813 227 2,040 0.6

한 국 126,301 2,865 105 2,970 2.4 107,532 2,018 71 2,089 1.9

인 도 27,624 261 29 290 1.0 33,380 319 21 340 1.0

인도네시아 48,459 823 37 860 1.8 26,491 385 19 404 1.5

이집트 3,221 24 4 29 0.9 12,953 94 13 107 0.8

필리핀 29,706 446 26 473 1.6 27,525 377 23 400 1.5

중 국 208,851 3,682 207 3,890 1.9 152,864 2,316 85 2,401 1.6

페 루 5,944 80 6 86 1.5 7,504 103 5 108 1.4

베네수엘라 17,408 191 28 218 1.3 13,146 179 12 192 1.5

브라질 45,339 518 37 555 1.2 53,828 647 37 684 1.3

미 국 636,876 3,166 321 3,487 0.5 965,378 4,697 460 5,157 0.5

캐나다 237,712 180 320 501 0.2 222,065 339 204 543 0.2

영 국 235,289 748 145 893 0.4 276,929 1,106 178 1,284 0.5

독 일 465,211 2,440 267 2,707 0.6 390,445 2,085 182 2,267 0.6

프랑스 265,910 982 197 1,179 0.4 264,842 1,161 185 1,345 0.5

이탈리아 201,143 1,134 130 1,264 0.6 186,372 1,031 118 1,150 0.6

일 본 365,948 2,823 375 3,198 0.9 270,310 2,275 258 2,53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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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6> 1 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3

수 출
수출증

가

유발

수출

증가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증가

총수입

증가
증가율

개도국 48,319 1,204 215 1,419 2.8 40,961 980 97 1,077 2.6

선진국 344,013 6,507 1,178 7,685 2.2 368,049 7,061 991 8,052 2.2

한 국 126,301 3,644 427 4,071 3.2 107,532 2,860 252 3,112 2.9

인 도 27,624 594 129 723 2.6 33,380 731 77 808 2.4

인도네시아 48,459 1,245 151 1,396 2.9 26,491 644 64 708 2.7

이집트 3,221 66 19 85 2.6 12,953 264 52 315 2.4

필리핀 29,706 731 124 854 2.9 27,525 666 80 746 2.7

중 국 208,851 5,441 983 6,424 3.1 152,864 3,787 290 4,077 2.7

페 루 5,944 141 24 166 2.8 7,504 180 18 198 2.6

베네수엘라 17,408 389 125 514 3.0 13,146 328 48 376 2.9

브라질 45,339 1,025 167 1,192 2.6 53,828 1238 152 1390 2.6

미 국 636,876 12,119 1,621 13,740 2.2 965,378 18,602 2,286 20,889 2.2

캐나다 237,712 3,968 1,566 5,534 2.3 222,065 3,844 888 4,732 2.1

영 국 235,289 4,244 681 4,925 2.1 276,929 5,182 748 5,930 2.1

독 일 465,211 8,923 1,235 10,158 2.2 390,445 7,503 807 8,310 2.1

프랑스 265,910 4,872 959 5,830 2.2 264,842 4,970 857 5,827 2.2

이탈리아 201,143 3,902 593 4,495 2.2 186,372 3,574 500 4,074 2.2

일 본 365,948 7,521 1,592 9,112 2.5 270,310 5,752 850 6,602 2.4

다음으로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개선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정리한다. 시나리오 1의 경우 개도국의 수출 및 수입이 각각 1.3%, 1.2%

에 이르고 있어 1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를 크게 상회한다. 선진국의 교

역은 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10조 개선의 효과를 상회하지만 개도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교역증대 효과를 향유한다. 시나리오 2의 경

우 개도국의 수출입 증가율이 각각 2.2%, 2.1%로 선진국의 0.9%보다 큰

교역증대효과가 발생한다. 역시 개도국의 경우 1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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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를 크게 상회한다. 시나리오 3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

다. 개도국의 수출입 증대효과가 각각 5.4%, 5.2%로 선진국의 4.6%, 4.5%

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투명성 개선의 효과 2.8%, 2.6%를 거의 2% 포

인트 상회하고 있다.

10조 개선의 효과와 같이 8조 관련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개도국이 선

진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어, 개도국의 경우 자체부담으로 무

역원활화 개선을 부담하는 경제학적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따라서 선진

국이 개도국 관련투자를 전액 부담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아 개도국 지

원에 있어 최빈개도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는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개선의 효과가 10

조(투명성) 개선의 효과를 크게 상회하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WTO/

DDA에서 10조와 관련한 개도국의 입장이 8조에 비해 탄력적인 것을 이

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조항별로 협정문 분리를 추구함에 있어 10조 협

정문 체결에서는 선진국이 최빈개도국 지원만을 담당하면서, 선진국의

지원을 8조 협정문 체결에 연계하는 전략이 경제학적으로는 바람직할 것

이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8조 관련 개선으로 얻는 교역증대효과가

10조의 경우보다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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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7>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1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증가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증가

총수입

증가
증가율

개도국 48,319 521 32 553 1.3 40,961 445 20 465 1.2

선진국 344,013 1,625 122 1,746 0.5 368,049 1,647 128 1,775 0.5

한 국 126,301 939 63 1,002 0.8 107,532 764 66 829 0.8

인 도 27,624 219 15 233 0.8 33,380 270 12 282 0.8

인도네시아 48,459 655 32 687 1.4 26,491 320 17 337 1.3

이집트 3,221 29 2 31 1.0 12,953 114 6 120 0.9

필리핀 29,706 407 18 425 1.4 27,525 317 22 340 1.2

중 국 208,851 1,779 150 1,929 0.9 152,864 1,305 77 1,382 0.9

페 루 5,944 103 3 106 1.8 7,504 132 3 135 1.8

베네수엘라 17,408 216 13 229 1.3 13,146 139 6 146 1.1

브라질 45,339 761 19 780 1.7 53,828 961 19 981 1.8

미 국 636,876 3,215 213 3,428 0.5 965,378 4,394 373 4,767 0.5

캐나다 237,712 172 152 324 0.1 222,065 245 102 347 0.2

영 국 235,289 844 66 910 0.4 276,929 1,036 90 1,126 0.4

독 일 465,211 2,252 121 2,373 0.5 390,445 1,781 97 1,878 0.5

프랑스 265,910 975 86 1,061 0.4 264,842 967 82 1,050 0.4

이탈리아 201,143 909 57 966 0.5 186,372 907 50 957 0.5

일 본 365,948 3,005 157 3,162 0.9 270,310 2,199 106 2,3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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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8>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2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증가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증가

총수입

증가
증가율

개도국 48,319 857 47 904 2.2 40,961 740 27 767 2.1

선진국 344,013 2,954 251 3,205 0.9 368,049 2,982 227 3,208 0.9

한 국 126,301 1,691 105 1,796 1.4 107,532 1,304 71 1,375 1.3

인 도 27,624 375 29 403 1.5 33,380 453 21 474 1.4

인도네시아 48,459 1,218 37 1,255 2.6 26,491 593 19 612 2.3

이집트 3,221 55 4 59 1.8 12,953 215 13 228 1.8

필리핀 29,706 596 26 622 2.1 27,525 498 23 521 1.9

중 국 208,851 2,938 207 3,146 1.5 152,864 2,243 85 2,328 1.5

페 루 5,944 163 6 169 2.8 7,504 206 5 211 2.8

베네수엘라 17,408 386 28 414 2.4 13,146 300 12 313 2.4

브라질 45,339 1,126 37 1,163 2.6 53,828 1,409 37 1,446 2.7

미 국 636,876 5,641 321 5,962 0.9 965,378 7,763 460 8,222 0.9

캐나다 237,712 297 320 618 0.3 222,065 428 204 632 0.3

영 국 235,289 1,604 145 1,749 0.7 276,929 1,937 178 2,116 0.8

독 일 465,211 4,464 267 4,731 1.0 390,445 3,421 182 3,603 0.9

프랑스 265,910 2,162 197 2,359 0.9 264,842 2,047 185 2,232 0.8

이탈리아 201,143 1,429 130 1,559 0.8 186,372 1,424 118 1,542 0.8

일 본 365,948 5,080 375 5,455 1.5 270,310 3,852 258 4,1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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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9>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3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증가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증

가

유발

수입

증가

총수입

증가
증가율

개도국 48,319 2,295 215 2,510 5.4 40,961 1,953 97 2,050 5.2

선진국 344,013 14,576 1,178 15,754 4.6 368,049 15,496 991 16,487 4.5

한 국 126,301 5,691 427 6,118 4.8 107,532 4,769 252 5,021 4.7

인 도 27,624 1,248 129 1,376 5.0 33,380 1,507 77 1,584 4.7

인도네시아 48,459 2,503 151 2,653 5.5 26,491 1,327 64 1,391 5.2

이집트 3,221 152 19 171 5.3 12,953 607 52 659 5.1

필리핀 29,706 1,450 124 1573 5.3 27,525 1,313 80 1,393 5.1

중 국 208,851 9,491 983 10,474 5.0 152,864 6,998 290 7,288 4.8

페 루 5,944 315 24 339 5.7 7,504 397 18 416 5.5

베네수엘라 17,408 870 125 995 5.7 13,146 662 48 710 5.4

브라질 45,339 2,334 167 2501 5.5 53,828 2,811 152 2,964 5.5

미 국 636,876 27,082 1,621 28,702 4.5 965,378 40,623 2,286 42,910 4.4

캐나다 237,712 9,095 1,566 10,661 4.5 222,065 8,580 888 9,468 4.3

영 국 235,289 9,736 681 10,417 4.4 276,929 11,487 748 12,235 4.4

독 일 465,211 19,974 1,235 21,209 4.6 390,445 16,582 807 17,389 4.5

프랑스 265,910 11,199 959 12,158 4.6 264,842 11,094 857 11,951 4.5

이탈리아 201,143 8,355 593 8,949 4.4 186,372 7,798 500 8,298 4.5

일 본 365,948 16,592 1,592 18,183 5.0 270,310 12,311 850 13,161 4.9

라.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WTO에서 개도국에게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혜가 협정 유예기간

의 연장이다. UR 협정에서는 다소 짧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것이 현

재 개도국의 가장 중요한 불만사항으로, 이를 반영하여 DDA에서는 전체

적으로 UR 협정시보다 긴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준이 될 Annex D에 따르면 각 국가는 인프라에

대한 무리한 투자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

프라에 대한 충분한 투자 없이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이익이 충분히 발현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과 물질적 지

원, 그리고 무역원활화가 자국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강조하여 자발적

인 인프라 시설투자의 확대를 유인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인프라 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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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그리고 선진국 지원을 서로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인

프라 투자를 실행하는 국가에는 추가적 유예기간 연장 및 선진국의 지원

을 보장하고, 인프라 투자를 기피하는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유예기

간을 설정하면서 최소한의 지원만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개별적 상황과 조건을 반

영할 수 있는 차별적인 유예기간 제도 및 선진국이 지원을 보장하는 제

도 마련이 필요하다. 모든 개도국을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제도로는 유예

기간 차별화 전략을 실행할 수 없다.

개도국의 유예기간은 협상의 대상이 되므로 이 보고서에서 다루기는

어렵지만, UR에서의 5~10년의 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할 때 DDA에서의

유예기간은 최고 10~20년 정도가 될 것이다. 유예기간이 길수록 수출국

의 경제적 이익은 지연될 것이지만, 유예기간이 단축될수록 개도국의 인

프라 투자요구가 상당히 어려워지므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조, 8조와 10조에 대한 협정을 분리시키는

경우 10조에 대해서는 5∼10년의 유예기간, 5조와 8조에 대해서는 10∼20

년의 유예기간이 적합하다.41) 물론 제시된 유예기간은 각국의 무역원활

화 수준, 선진국 지원의 수준 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3. 한국의 직접지원의 내용 및 방향

무역원활화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로 효율적인 무역원활화 협정을 체결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이 필수 불가결하다. 전술한 바와 같

이 한국은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선진국보다 큰 교역증진효과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도국 지원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

41) 유예기간의 의미를 경제적 효과분석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무역원활화 개선조

치로 선진국에 발생하는 교역증대 효과의 발생시기를 유예기간만큼 지연시키

는 것이다. 즉, 앞 절에서 분석된 선진국이 향유할 수 있는 교역증대효과의 크

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점을 유예기간만큼 지연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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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2) 한국은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이슈들을 가장 강력하게 추

진한 국가들 중 하나이며, 선진국 수준의 무역원활화 조치들을 이미 도입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적 및 인적 지원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스스로 개도국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물적 및 인적 지원이 소홀한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해외지원(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규모와 1인당 GDP, IT와 전자기술 수준, 그

리고 무역의 규모로 볼 때, 한국을 개도국이라고 보는 국가들은 없다(농

업부문 예외). 따라서 한국이 개도국에게 아무 지원도 없이 무역원활화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면 개도국에 대한 설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협상에

있어서의 신뢰도 또한 약해진다.

다음에서는 한국의 직접적 지원전략을 고려해보기로 한다. 우선 WTO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인적 및 물적 지원의 종류를 설명한

다.43) 그 다음에 한국이 제공할 지원의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서 한국의

ODA 현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이 무역원활화를 위한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및 교육을 하나의 패키지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양자

적 종합 프로젝트 지원을 강조한다.

가. 직접적 지원의 형태

WTO 협상차원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개도국 지원방법은 세미나 또

42) 3장의 정책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

어질 경우 한국은 선진국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무역원활

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는 시나리오 1의 결과를 보

면 수출입이 각각 1.5%, 1.2% 증대되고 있어 선진국의 0.8%의 수출입 증대효

과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표 3-3 참고).

43) 이러한 지원은 ODA 범위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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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기과정 교육이다. 교육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국들이 개도

국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게 기술협력

이나 역량제고 지원으로 교육을 많이 약속한다. 한국도 역시 한국국제협

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통하여 외국인 공

무원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각종 단기적 교육과정을 제공하

고 있다.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무역원활화 협정추

진에 있어 교육만을 가지고 개도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

다수의 교육과정이 세미나 같은 단기적 또는 일회성 교육이기 때문에 개

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

성이 있다.

무역원활화 협정추진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물적지원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통관서류 및 절차의 전자화에 있어 컴퓨터, 서버 등 전자장비

의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며, 통관절차 개선을 위해 새로운 통관시설을 건

설해야 하는 개도국도 많다.

물적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무역원활화 추진

국이 함께 무역원활화 기술지원 및 역량제고 지원을 위한 국제적 기금을

설립하고, 한국은 여기에 일부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자금의

형태로 개도국 지원이 이루어지고, 수혜 개도국은 이 자금을 활용하여 무

역원활화 관련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계획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원형태이다. 그러나

기금의 총규모와 지원국 각자가 납부할 몫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

운 과제이다. 각 국가가 자국의 지원을 최소화하고 여타 국가들의 지원을

최대화하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또한 어떤 개도국에 어

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 등의 배분문제에 대하여 기금제공 국가

간의 마찰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 방식의 경우 한국은 기금구성에 있

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여율을 가지게 될 것이고 기금 사용 결정에 영향력

이 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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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특정 개도국과의 양자적 차원에서 무역원활화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또한 무상원조 방식(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개도국에 자금을

이전하는 기부금 형태)과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유상원조 방식 또

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44)

셋째, 프로젝트 위주로 다른 국가와 함께 특정 개도국에게 직접적인 물

적 및 인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한국이 다른 지원국

과 공동으로 특정 개도국에 컴퓨터 센터 설립을 약속하고 이에 필요한

컴퓨터 하드웨어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한국의 산업적 특

성을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한국 기업에도 구체적인 도움이 된다. 즉 한

국은 컴퓨터 등 전자제품이나 IT 제품을 제공함으로서 전자기술 및 IT

강국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산 컴퓨터를 구

입하여 개도국에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파생적인 경제적 이득을 한국기업

에 제공할 수도 있다.45) 그러나 다른 국가와 함께 프로젝트 원조를 실시

하는 경우 국제적 기금의 경우와 같이 참여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넷째는 한국과 수원국 양자차원에서 프로젝트 위주로 직접적인 물적

및 인적자원을 공여하는 형태의 방식이다. 한국이 단독으로 특정 개도국

44) 과거에 일부 선진국은 자금을 제공하면서 자금사용에 있어서 각종 조건을 제

시하고 자금의 용도를 제한한 적이 있었다(예를 들어 A국이 B국에 자금을 공

여하면서 자금을 A국 생산물품 수입결제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제한). 이러한

형태로 조건을 붙이는 것을 tying이라 하고, 이러한 조건이 붙은 원조를 조건

부(tied) 원조라고 하는데, 지원국 차원에서는 자국수출을 간접적으로 돕는다

는 이점이 있었지만, 개도국 입장에서는 자금사용상의 제한으로 자금을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개도국에서 조건부 원조에 대한 선호

가 낮아 2001년부터 OECD DAC 국가들은 이러한 조건부 원조를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내용은 www.koreaexim.go.kr/web/edcf/M05/S01/s01-3.html 에서,

또는 OECD(2001b)에서 찾을 수 있다. 아직 한국이 DAC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OECD 회원국으로서 타이드 원조에 대한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45) 여기서 정부는 컴퓨터를 구매조달해야 하는데, 이 때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외국기업들도 구매절차, 즉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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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무역원활화 관련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축하여주는 것이 이 경

우이다. 예를 들면 특정 개도국에 컴퓨터 센터를 구축해주기로 하고, 이

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문가 및 교육의 지원 등 모두를 제공

해주는 것이다.46)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이 프로젝트를 무상 또는 최대

한 유리한 조건을 갖는 유상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개도국에게는 최소금

리 융자 등 유상원조 형태의 지원이 적합할 것이다.

다양한 시설에 대하여 양자차원 프로젝트의 지원이 가능하다. 항만 효

율성이 뒤쳐진 낙후국가에 대해서 기존 항만개조를 지원할 수도 있고, 새

로운 항만을 건설해줄 수 있다. 통관절차 전산화를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

도 있다. 이 과정에서 조건부 원조를 적합하게 활용하면 한국기업이 프로

젝트의 대부분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총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수

행한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 형태의 지원방식은 70년대, 80년대에 수행

하였던 플랜트 수출과 유사하다. 한국이 건설업자나 공급업체의 선정 등

지원에 대한 모든 측면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면에서 오히려

한국에게 유리하다.

위에서 제시한 4가지 형태의 지원방식 모두가 ODA의 범주에 포함된

다. 따라서 ODA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ODA 실적을 일단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ODA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ODA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개도국 지원 중 일부를 전략적으로 무역원활화의

물적지원에 사용함으로서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고 WTO 무역원활화 협상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동시에 국내 공급업자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 향후 한국 수출업체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되는 국내업

체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원활화 개도국지원을 ODA 확

46) 여기서도 역시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외국기업들도 프로젝트 수주 경매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역시 한국기업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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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나. ODA 및 무역원활화 지원

<부록 2-1>에서와 같이 한국은 ODA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선

진국과 비교할 때 지원규모가 상당히 낮은 형편이다. <부표 2-1>에 의하

면 한국의 ODA 수준이 1999년 GNI의 0.08%를 넘은 적이 없다. 통계적으

로 볼 때 세계 15대 경제강국으로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었고, 대부

분의 복지후생지표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수출

및 IT의 강국인 한국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많은 국제지원을 받

은 수혜국가이지만 너무 낮은 수준의 ODA를 공여하고 있어 대외 이미지

를 낮추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ODA를 증가시킴으로써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통상 협상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ODA를 효과

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WTO나 OECD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ODA

를 통하여 개도국을 지원한다면 여타 이슈에서 개도국의 한국입장 지원

을 이끌어냄으로써 국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특

히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한국은 IT 강국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무역원활화 관련 개도국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인다

면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한국의 개도국 지원은 교육, 자문뿐만이 아니라 금융지원 및 물적지원

형태를 포함해야 한다. 통관시설의 건설, 통관절차 관련 IT 인프라 구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하는 물적지원은 EDCF 우선 추진사

업의 원칙에서 전략적 지원분야로 분류되며 혼합신용 공여사업으로 분류

될 수도 있다. 따라서 EDCF 기금을 사용하여 개도국 무역원활화를 지원

할 수 있다. EDCF뿐만이 아니라 무상원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무역원활

화가 무상원조 지원 전략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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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축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를 지원한다는 한국의 ODA의 기본원칙에

도 합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ODA의 전략적 분야로 무역원활화 관련

개도국 지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해서는 ODA 지원규모의 대폭적 확대가

요구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ODA 수준을 현재 GNI의 0.06%에서

OECD DAC의 절반수준인 0.11%로 증가시킬 것을 제안하고, 이 증가분

중 25%를 무역원활화에 할당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한국의 2003년

GDP 규모가 6,061억 달러이기 때문에 ODA 규모가 현재의 약 3.6억 달러

에서 3억 달러 증가된 6.7억 달러 수준에 이르게 되며, 이 중 무역원활화

에 할당되는 금액은 약 7,500만 달러가 된다.

3억 달러의 증가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이 ODA

지원규모를 GNI의 0.11%로 증가시키더라도 우리와 유사한 1인당 GDP

수준을 보이는 그리스, 포르투갈, 뉴질랜드보다 ODA/GNI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ODA 증가에 따른 수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판

단한다. OD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무역원활화 등 WTO 협상에

서, 그리고 대외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부

원조 형태를 최대로 이용할 경우 수출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원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무역원활화에 대한 양자

적 프로젝트 지원에 대하여 제안한다.

다. 프로젝트 지원

전술한 바와 같이 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에 있어 다자적 형태의 기금

구성, 양자적 자금지원 방식, 다자형태의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양자형

태의 프로젝트 지원방식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는, 특히 양자형태의 프로젝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은 통관절차 자동화와 IT의 강국으로,47) 특히 통관절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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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동화 및 전자화 수준은 대다수 선진국의 수준을 능가한다. 무역

원활화 지원에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살리면서 한국과 지원수혜 개도국

이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고려할 수 있겠다.

과거의 경험과 IT 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개도국에 대하여(통관절차

의 전자화와 자동화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물, 컴퓨터, 모니터와 서버 등

의 하드웨어, 통관절차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

력의 교육을 종합적,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관절차 자동화 패키지 지원

이 가능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최빈국의 경우에는 이를 파격적

인 수준의 유상지원, 또는 무상지원까지의 형태로 지원해줄 수 있고, 소

득이 비교적 높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EDCF를 통한 유상원조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48)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건설 서비스나

장비를 한국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한국 건설업체의 경우 국제수주

에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 있을 뿐 아니라 컴퓨터 등 하드웨어에 있어서

도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역시 한국의 KTNET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KTNET는 한

국 무역협회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한국 무역과 통관절차에

대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완성한 업체이다. KTNET는 국내 통관절차 인프

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UN/EDIFACT EDI(전자자료 교환) 국제표준을

도입, 실무에 적용한 경험이 있고, 국내 EDI 기술분야와 서류 없는 무역

행정 및 통관절차를 설립하는 데에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따라서

KTNET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각종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체제를 개발할 것이고 개도국 지원

에 이 소프트웨어 체제를 사용할 것이다.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규정한 조

건들이 구체적일수록 국제기준이 더욱 확고해져서 국제적 공통기준이 마

47) 손찬현 윤진나(2001)

48) 단 정부조달협정이나 OECD DAC 지침을 어긋나지 않는 형태로 지원을 제공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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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고,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더욱 쉬워질 수 있다. 향후 KTNET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도 가

능하다.

공무원 교육은 KTNET가 KOICA와 같이 담당할 수 있다. KOICA는 이

미 개도국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무역원활화 교육이 큰 부담

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건설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합적

으로 지원할 여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물론 통합적 지원비용이 상당하므로 모든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가능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혜 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선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을 선정하여 지원을

공여할 경우 인접국가도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면 지역무역의

중심국가에 이러한 시설지원을 공여하게 되면 그 허브 국가뿐만이 아니

라 허브를 이용하는 인접국가들도 간접적인 이익을 보게 될 것이고, 무역

원활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입지와 경제외교적 대외 이미지가 개선된다.

사실 개도국에 대한 무역원활화 지원은 투자의 한 방식이다. 무역원활

화 협상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소수의 개도국에게 무상 유상 형태

로 시설구축을 지원하고 품질을 인정받을 경우 인접국 및 관심국가의 무

역원활화 시설이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패키지 구입을 촉발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이 한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방식의 무역원활화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향후 한국업체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지원을

받은 개도국들이 추가적인 장비나 투자가 필요할 때 한국의 장비와 노하

우를 찾게 되어 향후 장비나 서비스 수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고려할 때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 전담반

구성이 요구된다. 국내 통관 전문가, 건설업체, 하드웨어 생산업체와

KTNET가 참여해야 하며, 전략적인 차원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연구 전문

가와 WTO 협상 전문가도 팀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 이 전담반이 KOICA

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행 중인 프로젝트에 전문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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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담반이 무상지원과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KOICA와 유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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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방향

무역원활화에 대한 WTO의 그간의 논의과정과 기본골격 합의안의 내

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선진국의 경우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규범화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무역원활화의 무역

증진효과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개도국이 받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원활화 의제를 규범화할 경우 통관절차 개

선 등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이

담당해주기를 기대한다.

3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무역증진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중력방정식 추정결과 10% 무역원활화 개

선으로 전세계 교역장이 3.6% 증가한다. 선진국보다 개도국에게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평균 수

준으로 개선하는 처리실험결과 선진국의 교역이 0.8% 증가한 반면 개도

국의 수출입은 각각 1.9% 및 1.8% 증가하였다. 따라서 무역원활화의 혜

택이 선진국에 집중된다는 개도국의 주장과 이에 근거한 선진국 부담론

의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개도국도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무역원활

화를 규범화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이 경우 선진국 지

원의 초점을 최빈개도국에 맞출 필요성이 있으며 무역원활화 협정도 높

은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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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도국 반대사유

근본적으로 개도국들이 지적하는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문제들은 다음

과 같다. (1) 무역원활화 협상 및 국내 통관절차 제도 개선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그러한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교육시킬

자원도 부족하다. (2) 물적자원, 특히 정보통신 인프라 자원이 부족하다.

또한 통관절차, 화물통과절차와 관련한 창고 등 적합한 물리적 시설물이

필요하다. (3) 무역원활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협력이 필수

적이나 부처간 협력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무역원활화 개선에

소요되는 물적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3. 개도국 지원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현가능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이 주장하는 4가지 사항 중 물적자원 및 인적

자원 부족의 2가지 우려사항을 협상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등 전략적 접

근이 필요하다. 즉 개도국이 협정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직접지원)하고, 개도국이 비교적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

정조항을 조정(제도지원)하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가. 제도적 지원

이 보고서는 제도적 지원 전략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한다.

(1)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방식: 분쟁해결절차의 사용과 적용 여부

를 각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즉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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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협상에는 다자간협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분쟁해결절차 사용여

부에 있어서는 복수간협정의 성격을 갖도록 한다.

(2) 조항별 개별협정 방식: 무역원활화 협정을 하나의 협정으로 취급하

지 않고 GATT 5조, 8조, 10조의 내용을 따로 분리하여 3개의 협정

을 협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각 국가들이 자국의 무역원활화 수준

에 따라 각 개별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3) 조항별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무역원활화 협정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단일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보다는 5조, 8조, 10조의 조항

별 내용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별적으로 정한다.

(1)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참여국만의 무역원활화 개선의 교역증진

효과가 상당히 커서 참여국만의 협정 체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회원국이 참여하는 형태에 비해 작지 않다. 또한 참여국의 교역

증진효과가 미참여국(인도, 이집트,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교역증

진효과를 크게 상회하여 무임승차의 문제가 거의 없다. 따라서 (1)

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면서 동시에 향후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할 경제적 유인을 내재하고, 향후 무역원활화 협상에

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의 10% 개선으

로 수출입이 각각 2.02% 증대될 수 있으며, 10조(투명성)의 10% 개

선으로는 교역량이 0.88% 증가될 수 있다. 무역원활화 단일지표를

사용한 추정결과를 고려할 때 8조 개선에 의한 교역증진효과가 무

역원활화 전체의 개선효과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약 56%에 달한

다. 또한 개도국의 반대의사가 강한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개

선의 효과가 개도국이 수긍하고 있는 1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를

크게 상회한다. 따라서 조항별로 협정문을 분리하는 제안이 현실적

타당성 및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다. 또한 조항별 협정문 분리를 추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3

진하면서 10조 협정문 체결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최빈개도국 지원

만을 담당하면서, 선진국의 지원을 8조 협정문 체결에 연계하는 전

략이 경제학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8조 관

련 개선으로 얻는 교역증대효과가 10조의 경우보다 크기 때문이다.

(3) UR에서의 5~10년의 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할 때 DDA에서의 유예

기간은 최고 10~20년 정도가 될 것이다. 5조, 8조와 10조에 대한 협

정을 분리시키는 경우 10조에 대해서는 5∼10년의 유예기간, 5조와

8조에 대해서는 10∼20년의 유예기간이 적합하다.

나. 직접지원과 한국의 역할

협정체결을 위한 직접지원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각종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이나 장비의 지원, 그리고 무역원활화의 충실한 이행

에 필수불가결한 개도국 공무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행해졌던 단순한 단기교육의 형태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무역원

활화 지원을 위해서는 이 외에도 물질적 지원, 자금지원 그리고 중장기적

교육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한국은 개도국 직접지원에서 적극적

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3장 및 5장의 정책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한국은 무역원활화 개선

으로 선진국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적

극적인 무역원활화 협상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 극대화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 한국이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

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좁히는 데에 기여할 경우 다자간 통

상협상에서 한국의 입지가 제고될 수 있다. (3) 한국의 IT 산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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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 관련산업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한국의 개도국 지원은 교육, 자문뿐만이 아니라 금융지원 및 물적지원

형태를 포함해야 한다. 통관절차 자동화와 IT의 강국으로, 이 같은 이미

지를 살리면서 한국과 지원수혜 개도국이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1) 과거의 경험과 IT 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개도국에 대하여(통관절

차의 전자화와 자동화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물, 컴퓨터, 모니터와

서버 등의 하드웨어, 통관절차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를 운영

할 수 있는 인력의 교육을 종합적,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관절차

자동화 패키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빈국의 경우에는 파격적인

수준의 유상지원 또는 무상지원의 형태로,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EDCF를 통한 유상원조로 패키지 형태의 지원

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건설 서비스나 장비를

한국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2) 한국의 KTNET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KTNET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도 가능하다.

(3) KTNET가 KOICA와 함께 공무원 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해서는 ODA 지원규모의 대폭적 확대가

요구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ODA 수준을 현재 GNI의 0.06%에서

OECD DAC의 절반수준인 0.11%로 증가할 것을 제안하고, 이 증가분 중

25%를 무역원활화에 할당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다자적 형태의 기금 구

성, 양자적 자금지원 방식, 다자형태의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양자형태

의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방식 중에서 한국기업에 가장 유리한 양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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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프로젝트 지원을 강조할 것을 제안한다.

4. 연구의 한계성

제5장에서 다자간 협정내 복수국간 협정, 조항별 협정체결 등 제도적

지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항들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개도국의 반대를 고려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의 물꼬

를 틀 수 있는 제안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이 내용을 앞장

서서 추진할 필요가 없으며 선진국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

는 점에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정부정책 추진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GATA 5조, 8조, 10조 각각에 대해 작지만 유용한 제안들을 제시하

지 못한 한계성이 있음을 밝혀둔다.49)

또한 중력방정식을 활용한 무역원활화의 효과분석에서도

(1) 단순화에 따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성이 있다. 무역원활화

지수를 작성함에 있어 World Competitiveness Report의 설문조사 결

과를 이용했는데 이 결과가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오차 없이

계측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 또한 사용한 무역원활화 지표의 수치를 볼 때 선진국은 평균이상,

개도국은 평균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역원활화의 교

역증진효과가 자발적 무역원활화 개선의 추진에 크게 의존하는 실

증분석 구조상 개도국이 향유하는 효과가 선진국보다 큰 것은 당연

한 결과이다. 따라서 중력방정식 추정 및 모의실험 결과를 토대로

협상방향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5장에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석체계 및 논리전개에 일부 한계성 및

49) 이 연구의 한계성에 대해 심의위원이 지적한 중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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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에서 선진국만 참여할 경우 개도국이 함께 참여할

경우 등으로 구분해서 그 효과를 본다면 보다 정확한 정책제안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이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다. 향후 선진국과 개

도국이 구분되는 방정식 추정 및 시나리오 분석으로 이 연구를 보완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교역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수출 증가율과(또는 무역 증가율)과 GDP 증가율간의 상관

관계를 계산하고, GDP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계산

해보면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향후과제

에서 발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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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부표 1- 1> 무역원활화관련 분쟁사례( 2 0 0 0∼0 3년)

사 례 연 도 진행상황 관련 조항 및 협정 분쟁 제목

브라질-최소수입가격 2000 협의
관세평가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관세평가

루마니아-최소수입가격에 대한

조치
2001 상호 해결 관세평가협정 관세평가

EC-GSP 인도 2002 협의 요구 GSP 범위

EC-GSP 태국 2002 협의 GSP 범위

EC-바나나 판매, 수입, 유통 2002
EC에 의해

채택
수입허가절차협정 GSP 특혜, 수입조치

호주-연어 2000
제21조

5항
SPS 보건

미국-열연강판 2001 상소기구 GATT 제10조 이행

니카라과-온두라스,

콜롬비아로부터의 수입조치
2000

패널보고

서 및

협의

수입조치

미국-Section 301-310 2000
패널보고

서
제8조 수입조치

미국-EC 상품에 대한 수입조치 2001 상소기구 GATT 제7조 수입조치

호주-신선과일 및 채소 2002 협의
수입허가절차협정,

SPS
수입조치

호주-신선파인애플 2002 협의 SPS 수입조치

인도-수입 및 수출제한 2003 협의

GATT 제10조,

SPS, TBT,

수입허가절차협정

수입제한

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에

대한 조치
2001 상소기구 TBT 기술규정

자료: World Trade Institute(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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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 2> 무역원활화 지수설명

Irregular payments

1997 Irregular payments
Irregular additional payments are not common in business and
official transactions(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8 Irregular payments

Irregular, additional payments connected with import and export
permits, business licenses, exchange controls, tax assessments,
police protection, or loan applications are not common(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9 Irregular payments

Irregular, additional payments connected with import and export
permits, business licenses, exchange controls, tax assessments,
police protection, or loan applications are not common(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2000 Irregular payments

Irregular, additional payments connected with import and export
permits, business licenses, exchange controls, tax assessments,
police protection, or loan applications are very rare(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2001
Irregular Payments in

Exports and Imports

How commonly do firms in your industry give irregular extra
payments or bribes connected with import and export
permits(1=common, 7=never)

2002
Irregular payments in

exports and imports

In your industry, how commonly would you estimate that firms
make undocumented extra payments or bribes connected with
export and import permits?(1=common, 7=never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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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e fficiency

1997 Ports
Port facilities and inland waters are extensive and efficient(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8 Ports
Port facilities and inland waterways are extensive and efficient(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9 Ports
Port facilities and inland waterways are extensive and efficient(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2000 Ports
Port facilities and inland waterways are extensive and efficient(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2001

Port

Infrastructure

Quality

Port facilities and inland waterways in your country are(1=underdeveloped,
7=as developed as the world's best)

2002

Port

infrastructure

Quality

Port facilities and inland waterways in your country are(1=underdeveloped,
7=as developed as the world's best)

E- commerce

1997 Internet users Per million inhabitants, 1995

1998 Internet users Per million inhabitants, 1996

1999 E-commerce Does your company use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yes)

2000 E-commerce Percentage of companies that use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2001
Internet Effects

on Business

To what extent has the Internet improved your firm's ability to coordinate
with customers and suppliers to reduce inventory costs(1=no change, 7=huge
improvement)

2002
Internet

users,2002
Internet users per 10,000 inhabitant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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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fees(on Bureaucracy)

1997 Bureaucracy

Senior management of your company spends less than 30% of its time
dealing with government bureaucracy(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8 Bureaucracy

Senior management of your company spends less than 30% of their
time dealing with government bureaucracy(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9
Government

bureaucracy

Senior management spends very little of its time dealing with
government bureaucracy(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2000 Import fees

The combined effect of import tariffs, license fees, bank fees, and the
time required for administrative red-tape raises costs of importing
foreign equipment by(1=10% or less; 7= more than 50%)

2001
Extent of bureaucratic

red tape

How much time does your company's senior management spend
working with government agencies/regulations?(1=less than 10% of its
time, 2=10-20%, 3=21-30%,......, 8=71-80%)

2002
Extent of bureaucratic

red tape

How much time does your firm's senior management spend
dealing/negotiating with government officials(as a percentage of work
time)? (1=0%, 2=1-10%, 3=11-20%, 8=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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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tariff barrie rs

1997 Hidden import barriers
Hidden import barriers(other than published tariffs and quotas) are
not an important problem(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8 Hidden import barriers
Hidden import barriers(other than published tariffs and quotas) are
not an important problem(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9 Hidden import barriers
Hidden import barriers are not an important problem(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2000 Hidden import barriers
Hidden import barriers(other than published tariffs and quotas) are
not a problem(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2001 Hidden Trade Barriers
In your country, hidden import barriers other than published tariffs
and quotas are(1=an important problem, 7=not an important
problem)

2002 Hidden trade barriers

In your country, hidden import barriers(that is, barriers other than
published tariffs and quotas) are (1=an important problem, 7=not an
importan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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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 3> 주요변수간 상관계수 행렬

LEXP LIMP LFACI2 LDISTANCE LGDPVI LGDPVJ LCGDPI

LEXP 1.00000 0.81756 0.22819 -0.40172 0.63695 0.42215 0.47018

LIMP 0.81756 1.00000 0.27306 -0.39539 0.57809 0.50058 0.38215

LFACI2 0.22819 0.27306 1.00000 -0.13513 -0.03351 0.29336 -0.03466

LDISTANCE -0.40172 -0.39539 -0.13513 1.00000 -0.08563 -0.08224 -0.14809

LGDPVI 0.63695 0.57809 -0.03351 -0.08563 1.00000 -0.04866 0.55927

LGDPVJ 0.42215 0.50058 0.29336 -0.08224 -0.04866 1.00000 -0.03626

LCGDPI 0.47018 0.38215 -0.03466 -0.14809 0.55927 -0.03626 1.00000

LCGDPJ 0.25476 0.31451 0.86192 -0.15904 -0.04054 0.42890 -0.03984

BORDER 0.23050 0.23154 0.02434 -0.40014 0.07762 0.05388 0.05891

LANGUAGE 0.11539 0.11786 0.03727 -0.10262 -0.05326 -0.03392 -0.01575

EU 0.29319 0.28798 0.20113 -0.50884 0.17376 0.06725 0.26884

ASEAN 0.03318 0.01641 -0.05893 -0.05023 -0.02493 -0.04205 -0.05411

NAFTA 0.10714 0.11990 0.02127 -0.07192 0.07759 0.07566 0.02640

MERCOSUR 0.03860 0.04065 -0.03881 -0.09278 -0.01254 -0.00002 -0.00329

LCGDPJ BORDER LANGUAGE EU ASEAN NAFTA MERCOSUR

LEXP 0.25476 0.23050 0.11539 0.29319 0.03318 0.10714 0.03860

LIMP 0.31451 0.23154 0.11786 0.28798 0.01641 0.11990 0.04065

LFACI2 0.86192 0.02434 0.03727 0.20113 -0.05893 0.02127 -0.03881

LDISTANCE -0.15904 -0.40014 -0.10262 -0.50884 -0.05023 -0.07192 -0.09278

LGDPVI -0.04054 0.07762 -0.05326 0.17376 -0.02493 0.07759 -0.01254

LGDPVJ 0.42890 0.05388 -0.03392 0.06725 -0.04205 0.07566 -0.00002

LCGDPI -0.03984 0.05891 -0.01575 0.26884 -0.05411 0.02640 -0.00329

LCGDPJ 1.00000 0.04161 -0.01214 0.22168 -0.07662 0.01927 -0.01228

BORDER 0.04161 1.00000 0.19990 0.17696 0.03968 0.19425 0.26141

LANGUAGE -0.01214 0.19990 1.00000 -0.04107 0.01324 0.02552 0.08210

EU 0.22168 0.17696 -0.04107 1.00000 -0.02964 -0.01668 -0.01470

ASEAN -0.07662 0.03968 0.01324 -0.02964 1.00000 -0.00540 -0.00476

NAFTA 0.01927 0.19425 0.02552 -0.01668 -0.00540 1.00000 -0.00268

MERCOSUR -0.01228 0.26141 0.08210 -0.01470 -0.00476 -0.0026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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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의 ODA 지원현황50)

OECD는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공여국

의 공공부문(중앙 또는 지방정부, 정부기관 및 단체 등)이 개발도상국 또

는 국제기구에 공여한 재원의 흐름 중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1) 공여목적 조건, 즉 재원흐름의 주목적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

지증진인 경우

(2) 수원국 조건, 즉 원조를 받는 국가가 OECD의 DAC 수원국 명단에

속해 있는 개도국 또는 이러한 개도국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경우

(3) 증여율 조건, 즉 증여율( Grant Element: GE)이 25% 이상이어야 한

다. 증여율은 공여재원의 무상정도를 나타나는 지표로 아래 식

(A-1)에 따라 계산되며, 공여조건(금리 및 상환조건)이 개도국에게

우호적일수록 커진다.

G.E. =
차관액면가액 - 원리금상환액의 현가(할인율=10%)

차관 액면가액
X 100 (A-1)

한국은 1950~60년대에 상당한 ODA 혜택을 받았으며, 1980년대 이후로

는 ODA 공여국이 되었다. 한국의 ODA는 양자간 협력51) 중 수원국에 변

제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무상원조, 즉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이 있으

며, 개발차관, 즉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성 지원이 있는데, 무상원조는 외

50) 이 부분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웹사이트(http://www.koica.go.kr)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웹사이트(http://www.koreaexim.go.kr) 내의 여러 웹 페이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51) 한국과 지원을 받는 국가(수원국)가 양자적으로 협의하는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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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전담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차

관은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그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무상

원조는 증여율이 100%이며, 유상원조는 증여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개도국에 대한 직접적 지원 외에도, 각종 다자적 국제기관에 기부하거

나 출연하는 분담금도 ODA로 분류되는데, 다자간 협력에서 국제개발금

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는 재정경제부가, UN 등 국제기구에의 분담금 출

연은 주로 외교통상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기타공적자금 지원(OOF)에 해

당하는 해외투자 및 공적수출신용 지원 등은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수출

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가. 현황 총괄

<부표 2-1>은 ODA의 각종 종류를 표로 보여주고, <부표 2-2>는 ODA

의 각종 종류와 담당기관 및 소관부처를 정리하고 있다. <부표 2-3>은

1987~2003년간 한국의 ODA 총금액의 추세를 나열하고, <부표 2-4>는

1997~2002년 한국의 ODA 실적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있다.



부 록 141

<부표 2 - 1> ODA의 종류

구 분 거래별 자금의 상환여부 원조형태

공적개

발원조

(ODA)

양자간

증여(Grants)

상환의무 없음.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원조(Project and program aid)

기술협력(Technical co operation)

개발식량원조(Developmental food aid)

긴급재난구호(Emergency and distress relief)

채무탕감(Debt forgiveness)

NGO에 대한 지원(General support to NGOs)

공공 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부금
(Contributions to public private partnerships)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비증여(Non grant)

상환의무 있음.

차관(Loans by government or official agencies)

주식취득(Acquisition of equity)

다자간

국제기구 출연(분담금) 및 출자
(Grants and capital subscriptions)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ending to multilateral agencies)

주: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부표 2 - 2> ODA의 각종 종류와 담당기관 및 소관부처

형 태 담당기관 소관부처 비 고

양자간

유상원조

(EDCF)

한국수출입은행 재무부

재경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14개 관계부
처 등으로 구성된 “EDCF 기금운용위원회”
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하며, 재경부 장관
의 사업승인 및 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행에
서 사업시행 실무담당

양자간

무상원조

국제협력단

(KOICA)
외교부

외교부 재외공관 및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해 무상원조 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외교부 장관의 사업승인을 거쳐 KOICA에서
사업 실시

기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사업
의 일환으로 무상원조 사업 실시

다자간원조

한국은행 재경부 등 국제기구(지역개발은행) 담당

외교부 외교부 등 국제기구(UN 기구) 담당

기타 중앙부처 기타 중앙부처 국제기구(UN 기구) 담당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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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 3> 한국 ODA 총금액 추세( 1 9 8 7∼2 00 3 )

1987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ODA

총금액(백만 달러)
23.5 61.2 116.0 185.6 182.7 317.5 212.07 264.54 278.8 365.9

ODA/GNI(%) 0.020 0.020 0.026 0.042 0.058 0.079 0.047 0.063 0.06 0.0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부표 2 - 4> 한국의 종류별 ODA 국제협력 실적추이( 1 9 9 7∼2 0 0 3년)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ODA총계 185.6 182.7 317.5 212.1 264.7 278.8 365.9

증가율(%) 13.8 -1.6 73.8 -33.2 24.8 5.30 31.3

ㅇ 양자간 111.34 124.69 131.4 131.2 171.6 206.8 245.2

- 무상원조 54.77 37.21 39.0 47.8 53.0 66.7 145.5

- 유상원조(EDCF) 56.57 87.48 92.4 83.4 118.6 140.06 99.7

ㅇ 다자간 74.27 58.01 186.1 80.9 93.1 72.0 120.7

- 분담금 29.06 33.6 67.7 25.3 35.4 31.5 na

- 출자금 35.53 28.31 129.5 61.5 59.7 53.7 na

- 기 타 9.68 -3.90 -11.0 -5.9 -2.03 13.1 na

ODA/GNI 비율(%) 0.042 0.058 0.079 0.047 0.063 0.060 0.060

출처: KOICA 웹사이트,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주: 1. 양자간 무상협력 : KOICA, 과기부, 정보통신부, KDI, 건교부 등

2. 다자간 협력: 외교통상부(UN 등), 한국은행(IFC, ADB, ESAF), 과기부(UNDP,

IAEA 등), 환경부 (GEF 차관), 농림부(CGIAR, UNDP 등)

3. ODA에는 구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유·무상 ODA 제외

4. na = 자료 구할 수 없음.

우리나라 국제협력의 규모는 2003년 3.6억불 수준으로 큰 규모는 아니

지만 1991년 KOICA가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유무상원조 실시체

제가 구축되었던 해의 5,700만달러 보다는 약 6배가 신장하였다. 그래도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1인당 GNI를 가진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는

ODA/GNI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부표 2-5> 에는 OECD DAC에 속

한 국가들의 2002년 ODA 수준을 정리하였는데, 당시 한국의 1인당 GNI

는 1만 2,020달러 이었으면서 ODA/GNI 비율은 0.06%이었던 반면,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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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I가 1만 1,660달려였던 그리스의 ODA/GNI 비율은 0.22%, 1인당 GNI

가 1만 720달러인 포르투갈은 0.24%, 1인당 GNI가 1만 3,250달러인 뉴질

랜드는 0.23%을 기록함으로서 한국과 1인당 GNI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

교하여도 한국의 ODA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52)

<부표 2 - 5> OE CD/ DAC 회원국의 ODA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DAC총액 51,891 0.24 56,428 0.24 53,737 0.22 52,236 0.22 56,958 0.23

덴마크 1,704 0.99 1,733 1.01 1,664 1.06 1,634 1.03 1,632 0.96

노르웨이 1,321 0.91 1,370 0.90 1,264 0.80 1,346 0.83 1,714 0.89

네덜란드 3,042 0.80 3,314 0.79 3,135 0.84 3,172 0.82 3,377 0.82

룩셈부르크 112 0.65 119 0.66 127 0.71 141 0.82 143 0.78

스웨덴 1,573 0.72 1,630 0.70 1,799 0.80 1,666 0.81 1,754 0.74

벨기에 883 0.35 760 0.30 820 0.36 867 0.37 1,061 0.42

프랑스 5,742 0.40 5,639 0.39 4,105 0.32 4,198 0.32 5,182 0.36

스위스 898 0.32 984 0.35 890 0.34 908 0.34 933 0.32

핀란드 396 0.32 416 0.33 371 0.31 389 0.32 466 0.35

아일랜드 199 0.30 245 0.31 235 0.30 287 0.33 397 0.41

영 국 3,864 0.27 3,426 0.24 4,501 0.32 4,579 0.32 4,749 0.30

스페인 1,376 0.24 1,363 0.23 1,195 0.22 1,737 0.30 1,608 0.25

독 일 5,581 0.26 5,515 0.26 5,030 0.27 4,990 0.27 5,359 0.27

호 주 960 0.27 982 0.26 987 0.27 873 0.25 962 0.25

오스트리아 456 0.22 527 0.26 423 0.23 533 0.29 475 0.23

뉴질랜드 130 0.27 134 0.27 113 0.25 112 0.25 124 0.23

포르투갈 259 0.24 276 0.26 271 0.26 268 0.25 282 0.24

캐나다 1,691 0.29 1,706 0.28 1,744 0.25 1,533 0.22 2,013 0.28

일 본 10,640 0.28 15,323 0.34 13,508 0.28 9,847 0.23 9,220 0.23

그리스 194 0.15 226 0.20 202 0.17 295 0.22

이탈리아 2,278 0.20 1,806 0.15 1,376 0.13 1,627 0.15 2,313 0.20

미 국 8,786 0.10 9,145 0.10 9,955 0.10 11,429 0.11 12,900 0.12

한 국 183 0.058 318 0.079 212 0.047 265 0.063 286 0.06

출처: KOICA 웹사이트

주: OECD/DAC 회원국은 22개국이며, 한국은 현재 DAC 비회원국이다.

52) UN에서는 선진국들이 GNI 대비 0.7% 수준에 달하는 ODA를 개도국들에게 제

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44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 ODA의 기본정책은 개도국과

의 경제협력기반 확충 및 무역·투자 진출의 확대이며, 다음 5가지 방향을

따라 ODA를 지급하고 있다.

- 시장개척, 무역확대, 민간투자 촉진, 자원개발, 국내 산업구조조정 등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 기반 구축

- 개도국의 사회 경제 인프라 개발지원과 전지구적 인도주의 과제 수

행에 동참

- 유상원조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자조노력과 주체적 개발을 유도

- 사회 인프라 정비 및 산업육성을 통해 수원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

- 전지구적 인도주의 과제 수행에 적극 동참

2003년 우리나라 국제협력의 내용을 보면 한국국제협력단 및 대외경제

협력기금을 통한 양자간 원조가 2.4억 달러로 전체원조의 약 67%를 차지

하고 있으며, UN,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및 국제개발금융기관을 통한 다

자간 원조가 33%를 차지하고 있다. 양자간 원조 중에서 무상원조금액은

1.5억 달러 규모이며, 양자간 원조 중 유상과 무상의 원조 금액 비중이

약 4 대 6으로 원조액의 상당부분이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2002년까지만

하여도 유상과 무상의 비중이 7 대 3으로, 선진국의 원조와 비교해 볼 때

유상원조 제공비중이 크게 높았다. 해외 지원 차원에서 무상원조의 비중

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

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무역 및 투자의 증진, 기초적 삶의 조건(

Basic Human Needs: BHN) 충족 및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을 위한 분야에 집중되어왔으며, 최근에는 환경친화적

이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개도국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 강화, 그리고

개발에 있어서 개도국의 주인의식(Local Ownership)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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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또한 범지구적 과제인 환경, 빈곤퇴치, 여성

개발, 인구문제 등이 최근 개발협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다.

지역별로는 <부표 2-6>에서 보다시피 이라크,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

탄, 스리랑카와 중국이 한국 ODA의 가장 큰 수요국이며, 총배분 가능 양

자 ODA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부표 2- 6> 한국의 ODA 주요 수요국( 2 0 0 3년)

국 가 금 액(US$백만) 비 중(%)

1 이라크 40.6 18

2 인도네시아 30.2 13

3 아프가니스탄 21.1 9

4 스리랑카 17.2 7

5 중 국 16.4 7

상위 5대 수원국

소 계
125.4 54

6 베트남 12.7 6

7 가 나 12.4 6

8 캄보디아 10.8 5

9 방글라데시 10.1 4

10 미얀마 06.6 3

상위 10대 수원국

합 계
177.9 78

총 배분가능 ODA(121개 수원국) 230.5 100

자료: 수출입은행 웹사이트 보도참고자료.

지원분야별로는 승인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3년 양자간 ODA

총 승인액 2억 4520만 달러 중 교육분야에는 5,890만 달러, 공공행정분야

에는 4,590만달러, 보건분야에는 1,450만 달러가 승인되어 사회분야 SOC

분야에 총 1억 3,670만 달러가 승인되었으며, 이는 총승인 ODA의 43.4%

이다. 또한 교통분야에는 4,630만 달러, 통신분야에는 3,650만 달러, 에너

지분야에는 2,590만 달러가 승인되어 경제분야 SOC 분야에는 총 1억 890

만 달러가 승인되었는데, 이는 총 승인 ODA의 34.6%이다. <부록 그림

3-1>에는 양자간 ODA의 분야별 배분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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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 - 1> 양자간 ODA의 분야별 배분

출처: 수출입은행 웹사이트 보도참고자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KOICA와 수출입은행이 한국의 양자간 ODA 관

련 의무의 대부분을 분담하고 있다. KOICA는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무

상원조를 담당하고, 수출입은행은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데, 각 기관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한국국제협력단( KOI CA)

정부는 1991년 각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어오던 무상원조와 기술

협력사업을 통합하고 한국정부의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작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53)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하였으며,

KOICA는 연수생초청, 봉사단, 프로젝트, 개발조사, 물자공여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실시하며, 1995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민간원조단체(NGO)에

53) 자료의 대부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웹사이트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부 록 147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KOICA는 원조환경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역

할을 하였던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협력사업 효과 극대

화를 꾀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은 아래와 같은 분야에 전

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개도국 경제개발 및 빈곤완화 중점 지원

-최빈개도국(LLDCs) 및 인도적 지원 강화

-개도국의 정보화격차(Digital Divide) 해소지원 강화

-긴급 재난구호 및 범지구적 문제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에 기여

KOICA는 각 협력대상국의 발전단계, 경제ㆍ사회적 특성 및 개발수요,

우리나라와의 경제ㆍ외교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국의 여건

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현

재 협력단이 수행하고 있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우리나라 주변국가에 지역적인 초점을 두며, 협력단 사업 총예산의 약

50%가 이들 지역에 배분된다.

KOICA의 주요사업은 다음 4개의 분야로 분류된다. 첫째는 인력협력사

업으로 개도국 연수생을 초청하여 한국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전수해 주

는 연수생 초청사업, 의료단원이나 태권도 사범 등 국내 전문가들을 해외

에 파견하는 전문인력 파견사업, 그리고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등이

며, 이는 개도국의 인적자원 양성과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두 번째 분야는 개발협력사업으로 도로개량, 발전소 건설 등 개도국 기

반사업 조성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개발조사사업, 농업기자

재나 사무기기, 약품 등의 원조물자를 지원하는 물자지원사업, 그리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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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내 병원, 학교, 직원훈련원, 연구소 등의 건립과 운영을 지원해주는

종합적 협력사업형태인 프로젝트 사업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분야는 민간단체(NGO) 지원사업으로 개도국의 빈곤완화와 복

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각종 민간단체들의 해외 원조사업

을 지원한다.

네 번째 분야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원산업으로 오랜 전쟁과 가

뭄으로 황폐해진 이 두 국가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 DCF )

한국수출입은행54)은 양자간 ODA 중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으며,

1987년에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의 운영을 통하여 각종 개도국들에게 유상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DCF는 2003년 말까지 세계 37개 개도국들의 116개 개발사업에

대하여 약 20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제공하였다.

EDCF의 운영주체는 재정경제부로서 지원사업의 정부방침 결정을 포함

한 주요업무를 총괄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EDCF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EDCF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재특차임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구성되며, 1987년 정부가 300억 원을 출연한 이

후 2003년 말까지 총 1조 5,654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EDCF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들은 15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

며, 외교통상부는 경제협력사업의 대외창구로서 정부간 협정체결 및 지

원요청 사업의 접수와 지원방침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부표 2-7>

는 EDCF의 운영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54) 자료의 대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웹사이트에서 발췌된 자료를 정리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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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 7> E DCF의 운영체제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사항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정경제부

기금운용관리의 주체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 수립
차관자금 지원요청 사업 중 지원검토 대상사업 선정·추진 업무 주관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
기금운용위원회 안건 작성 부의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및 주무부처와의 사전협의

외교통상부

대개도국 협력사업 추진의 대외창구
지원요청 사업의 접수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침 통보 및 정부간 협정 체결
기타 기금업무관련 대외연락 업무

한국수출입은행

기금지원업무의 실무 담당
기금의 관리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계약의 교섭 및 체결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지원업무의 관리 등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의 EDCF 소개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현재 우

리경제의 대외경제 의존도, 통일에 대비한 대규모 재원조성의 필요성 등

을 감안하고,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이 아직 DAC 국가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며 한국수출의 대선진국 의존성, 그리고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등 한국의 특이한 원조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의 실정

에 맞는 원조모델을 개발·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는 EDCF가 단순히 인도주의에 입각한 시혜 차원의 일방적인 흐

름이 아니고, 선발개도국이 후발개도국에 대한 상호 호혜주의에 의한 경

제협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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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EDCF 원조의 기본이념은 국익 등 경제적 목적의 추구를 근

간으로 개도국과의 상호의존관계 인식에 기초한 호혜주의 구현이며, 보

완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이념을 추구한다고 수

출입은행의 자료는 설명한다.

EDCF를 운영하고, 국가들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 4개

의 주요원조정책을 기초로 한다. 첫째 원칙은 타이드(구속성) 원조로,

EDCF를 통한 원조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물품 및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면 EDCF가 개도국의 의료부문 현

대화 및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병원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병원 현대화

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기자재를 한국산으로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

라 의료기자재의 수출을 통한 개도국 시장진출을 도모하고 한다. OECD

는 타이드 원조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드 원조의 사용을 규제한다.

두 번째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즉 원조공여를 위한 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소액으로 많은 국가를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와 경제

교류가 많거나 경협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선별하여 재원을 중점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에 70% 이상의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지

원대상부문도 다양한 원조분야를 골고루 지원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보

다 경쟁력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 원칙은 지원대상 국가와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원칙이다. 지원

대상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약 5,000불 이하인 국가 중에서

GDP, 인구규모가 적어 경협잠재력이 미미한 국가 및 원리금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국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을

경협잠재력을 기준으로 중점국가와 일반국가로 분류하여 중점국가 중심

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분야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경

제 사회 인프라 부문과 인간의 기초적 삶의 조건(BHN)과 관련 있는 보

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를 주요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이들 분야 중 우

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효과가 크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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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있다. 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최우선으로 현지 필요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마지막 원칙은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EDCF 원조는 다

음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전략적 지원분야 사업: IT 등 국가산업정책과 연계되어 지원하는 사

업으로서 시장개척 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사업

-중점국가 추진사업: 중점지원 국가에서 추진되는 경제개발 계획상

우선 순위의 사업

-협조융자사업: 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조융자하는 사업

-혼합신용 공여사업: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과 혼합하여 지원하는 사

업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금의 가용성을 증대하는 사업

-중소기업 추진사업: 중소기업이 전문분야에서 원조관련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지원업무는 4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차관,

둘째는 혼합신용, 셋째는 협조융자 그리고 넷째는 사업진행 지원이다.

차관에 있어서 EDCF가 제공하는 자금의 종류는 차주(borrower)에 따라

크게 다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

인데, 이는 개도국의 경제협력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ODA로써 차관의 형

태에는 다음 5가지가 있다.

① 개발사업 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 : 댐, 상하수도설비, 도로,

병원, 환경설비, 공장설비 등 개도국의 경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

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통상 해당사업의 총사업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차관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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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자재 차관(Equipment Loan) : 개도국의 특정산업부문, 특정개발계

획 또는 특정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관련 서비스의 조달에 소요

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이다.

③ 기금전대 차관(Two-Step Loan) : 개도국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정

분야, 특정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차관으로서 중소기업육성 또는

자작농 지원과 같이 다수의 최종수익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관임.

예를 들면 개도국 국영은행에 신용한도를 설정해주고 각각의 최종

수익자가 필요한 기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국영은행에 설

정된 신용한도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④ 물자 차관(Commodity Loan) : 개도국의 긴급한 국제수지 지원 및 국

내경제 안정을 위하여 물자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

금을 지원하는 차관이다.

⑤ 사업준비 차관(Project Preparation):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경제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차관이

다.

차관의 두 번째 종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외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도국에 해외출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이다.

EDCF의 두 번째 지원업무는 혼합신용이다. 지원을 받는 수원국은

EDCF의 차관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자금(export credit)을 혼합하여

금융조건을 양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EDCF와 수출신용자금을 혼용

하는 지원방법을 혼합신용이라고 한다.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혼합신용을

통하여 수출신용에 비하여 유리한 금융조건을 얻을 수 있으며, EDCF 자

금만으로는 추진이 곤란하였던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지원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입찰 등 수주경쟁이 치열한 유망사업에

대하여 수출신용에 비해 유리한 금융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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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EDCF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에서 혼합신용을 활용함으로써 원조재원의 가용성을 증가할 수 있다.

혼합신용은 자금 지원목적, 관리주체, 지원절차 등이 서로 상이한 자금

을 함께 지원하는 금융방식으로 자금의 혼합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3

가지 종류가 있다.

① 평행융자(parallel financing) : 동일한 사업에 지원하나 사업범위를 지

원자금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각 자금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자

금을 제공하고 통상 지원절차도 별도로 진행한다. (예: 동일사업 중

토목부문은 EDCF 지원, 기타 기자재 제공부문은 수출신용 지원).

② 결합융자(joint financing) : 여러 자금을 혼합하여 자금 풀(pool)을 구

성하고, 동일사업의 진전에 따라 각 자금에서 일정비율(통상 전체

혼합비율)로 지출

③ 사전혼합신용(pre-mixed credit) : 결합융자와 같이 동일사업 전체에

각 자금에서 일정비율로 지출이 발생하나, 자금 공여기관들이 여러

자금을 사전에 통합, 하나의 금융 패키지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차

입 조건에 의한 차관계약을 체결한다. 지원적격 대상국가는 ⓐ 수

출입은행의 수출신용 여신지원적격국가(수출입은행 국별신용도 등

급 D 이상인 국가), ⓑ 소득수준에 따른 세계은행 국가 분류상 I, II,

III 그룹 소속 국가(2002년 기준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

기준 2,935달러 이하 국가) 등 두 가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혼합신용의 지원대상 사업은 EDCF 차관 지원상의 적격사업과 동일하

며 OECD 가이드 라인상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나, 상업

성 규제의 예외가 되는 2백만 SDR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가능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협조융자의 형태로도 재원을 지원하는데, 협조융자

(co-financing)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특정 프로젝트 실시에



154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참여기관의 자금부담과 자금참여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는 금융기법이다. 협조융자의 형태는 크게 평행융자, 결합

(합동)융자의 2종류로 나누어지며, 이 외에 보조융자(Umbrella or Stand by

Financing), 매개융자(Channel Financing), 참여융자(Participation Financing)

등도 있다. 협조융자에서 평행융자나 결합융자의 정의는 위의 혼합신용

에서 설명한 정의와 유사하다.

협조융자는 차주국 입장에서 ① 국제금융기구의 재원만으로 부족한 자

금조달 가능, ②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가 있으

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① 자체 재원만으로 지원이 부족한 대형사업

의 지원이 가능하고, ② 국제금융기구의 사업타당성 보고서 및 개도국 정

부와의 협력 채널 확보, ③ 유망 프로젝트 정보 입수로 인한 사업 발굴

및 사업관리가 용이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EDCF는 ADB 및 IBRD

와 협조융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IDB와는 비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하

여 실무차원의 Aide Memoire만 체결된 상황이다. 결합융자를 사용하는

경우 IBRD나 ADB가 프로젝트를 주관하므로 이 기관들의 구매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원조에서 4번째의 지원업무는 사업진행지원이

다. EDCF의 지원은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유상원조이며, 사업진행 지원제

도는 차관에 관련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부대적인 지

원제도인데, EDCF 자체 예산으로 무상원조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업진행

제도의 세부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사업개발지원제도: F/S의 작성 또는 보완 등을 통해 사업준비

(Project Preparation)를 지원

-기본시설계획의 수립, 대안의 비교, 검토

-주요 시설, 설비의 예비설계

-사업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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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계획의 수립(사업범위, 구매계획, 컨설턴트 고용의 필요

성, 공정계획, 자본조달계획 등)

-재무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

-지원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환경영향 평가

② 사업실시지원제도: EDCF 지원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점의 해결을 위해 지원(사업공정 또는 물품검수 등 구매관련 문제

점의 해결지원 등)

-컨설턴트 초청서류(후보자명부, 과업명세서 등 포함), 고용계약

신청서의 작성 또는 준비

-공급자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입찰평가 및 구매계약서의 작성 또

는 검토

-구매의 공평성, 투명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구매관련 시장조사 등

-계약이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물품검수 등

-사업계획변경, 설계변경 등 사업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기

술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진행보고서, 자금지출요건 서류 및 사업완공 보고서 등 각종

서류의 작성 및 보완

-기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③ 사후관리 지원제도: 원조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EDCF 지원사업의

완공 후 유지 보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지원

-사업완공 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문제점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컨설턴트 파견

-필요시 설비운전, 작동 등 관련 교육실시를 위한 전문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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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작동에 필수적인 소모성 부품지원

EDCF의 지원조건은 지원대상국가를 소득수준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누

어 각 그룹별 상환기간과 금리를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은 금리와 긴 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장은 매년 초 세계은행 소득그룹별 국가분류 변동에 따라 국별 소속그룹

을 재조정하고 있다. <부표 3-8>과 <부표 3-9>에는 2004년 현재 소속그룹

분류기준(2002년 GNI 기준) 및 각 그룹에 대한 지원조건을 정리하고 있다.

<부표 2 - 8> E DCF 지원대상국가 그룹별 지원조건

그룹

분류
분류기준

지원조건

금 리 상환(거치)기간

Ⅰ UN 분류 최빈국 1.0% 20(5) ∼ 30(10)년

Ⅱ
세계은행 분류 Ⅰ그룹 및 이에 준하는 국가 중 최빈국
제외(1인당 GNI 735불 이하)

2.0% 20(5) ∼ 30(10)년

Ⅲ
세계은행 분류 Ⅱ그룹 및 이에 준하는 국가
(1인당 GNI 736∼1,415불)

2.5% 20(5) ∼ 30(10)년

Ⅳ
세계은행 분류 Ⅲ그룹 및 이에 준하는 국가
(1인당 GNI 1,416∼2,935불)

3.0% 10(5) ∼ 25 (7)년

Ⅴ
세계은행 분류 Ⅳ그룹 및 이에 준하는 국가
(1인당 GNI 2,936∼5,115불)

5.0% 10(5) ∼ 25 (7)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주: Ⅴ그룹 국가에 대하여는 타이드 원조자금의 제공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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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 9> E DCF 지원조건

융자한도 총사업비용의 80% 범위내

원금상환금 연 2회 정기균등분할

이자징수법 원금잔액에 대하여 매 6개월 후취

담 보
- 차주가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인 경우 : 담보 면제
- 차주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 중앙정부 지급보증

표시통화 대한민국 원화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EDCF의 최근 실적은 <부표 2-10>과 <부표 2-11>에 정리하였다. <부표

2-10>은 EDCF의 산업별 지원실적을 살펴보고 있으며, <부표 2-11>은

1987∼2003년간 국가별 지원실적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같이 EDCF 지

원은 교통, 통신, 에너지, 교육, 상하수도에 크게 배정되고 있으며, 국가별

로는 중국이 총지원의 12.5%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 7개 국가가 총 지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표 2 - 10> E DCF의 산업별 실적( 1 9 8 7∼2 0 03년)

개도국 차관

연 도
승인

액계
통 신 교 통

에너

지

상하

수도
교 육 보 건 환 경

농수

업

제조

업
기 타 소 계

해외투

융자

1996 3,027 771 1,060 667 180 97 169 82 3,027

1997 947 180 179 44 275 269 947

1998 1,387 161 442 144 227 413 1,387

1999 1,794 421 171 9 393 347 453 1,794

2000 2,476 658 781 433 539 66 2,476

2001 1,531 621 294 25 357 234 1,531

2002 2,355 844 421 696 394 2,355

2003 2,091 483 545 314 77 326 316 30 2,091

누계 19,713 3,710 5,166 2,694 1,450 1,811 2,361 923 899 264 419 19,697 1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주: 누계는 1987∼2003년의 지원을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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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 11> E DCF의 국가별 실적 ( 1 9 8 7∼2 00 3년)

순위 국 가
승인액계

(백만 원)

개도국차관 해외투융자

건수 백만 원 백만 달러 비율 건수 백만 원 백만 달러

1 중 국 246,851 22 246,851 237.90 12.5

2 인도네시아 157,665 7 156,687 158.50 8.0 1 978 1.3

3 베트남 154,363 7 154,363 161.46 7.8

4 스리랑카 151,113 11 151,113 162.29 7.7

5 방글라데시 133,480 5 133,480 125.10 6.8

6 필리핀 96,276 6 95,658 99.80 4.9 1 618 0.90

7 우즈베키스탄 84,292 3 84,292 77.00 4.3

8 캄보디아 84,059 3 84,059 64.72 4.3

9 루마니아 80,888 3 80,888 81.00 4.1

10 미얀마 64,049 5 64,049 72.20 3.3

(중 략)

합 계 (1~37위) 1,971,329 114 1,969,733 1,936.54 100.0 2 1,596 2.2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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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 cutive Summary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for Making the Rules of

Trade Facilitation

Chang-Soo Lee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issues in trade facilitation of the DDA/WTO

discussions and the perspectiv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these issues.

Further, it empirically assesses the economic impacts of trade facilitation both

o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Finally, we provide how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can help with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s been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in trade facilitation.

Developing countries have had reservations toward trade facilitati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rade facilitation provides more benefits to developed

countries and they do not have enough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to

implement it.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not only trade facilitation

substantially increases world trade overall, but also that it increases the trade

of developing countries more than those of developed ones. Hence, contrary

to their belief, developing countries rather than developed countries are the

ones that would enjoy more benefits from trade facilitation.

In order to address the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wo approaches. The first approach deals with a system in which the

negotiation on trade facilitation could proceed more easily. The second one is

about physical and human resource assistance. In regard to the way the



negotiation proceeds, there exist three possible options to consider: (i) only

countries who are ready to abide by the rules of trade facilitation are

constrained by a dispute-settlement body, while all countries can still

participate in the negotiating process; (ii) rather than negotiating the three

GATT articles all together that govern trade facilitation at the WTO, the

member countries negotiate each article separately; and (iii) the WTO allows

a different phase-out period for each article rather than a single uniform

phase-out for all three articles.

The simulation in the study shows that under the first option the increase

in trade amo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s not much less than when all

countries participate. Since not all members are currently enthusiastic about

trade facilitation, the first option might be a practical solution. Furthermore, it

leaves a door open for non-participating members to always join later.

Regarding the second option, the simulation suggests that the potential effects

on trades are more favorable for Article 8 than Article 10: a 10 percent

improvement with respect to Article 8 increases trade by 2.02 percent, while

the same improvement with respect to Article 10 increases trade by 0.88

percent. Given that the potential effects of each article differ, it is desirable

to separately negotiate the three articles. Since many member countries have

complained the phase-out period under the Uruguay Round, which ranges

from 5 to 10 years, is rather short, a longer phase-out would be necessary for

implementing trade facilitation.

The main concern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trade facilitation is resource

constraint. Facilitating trade needs the build up of infrastructure, which

requires financial support. Korea has several options for addressing this issue:

(i) since Korea has a strong competitiveness in the IT industry, it can assist

the automation of customs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an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ii) Korea may provide the software for

customs procedures developed by KTNET(Korea Trade Network); and (iii)

KTNET and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an cooperate

to educate customs officials of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finance this assistance, Korea needs to expand the ODA

(Official Development Aid). The ODA in Korea currently amounts to 0.06

percent of its GNI, which is small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Hence, we propose that it be doubled to 0.11% and among this increase a

25% be allotted to the assistance for trade facili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Finally, bilateral assistance based on projects would be a suitable format in

assisting capacity 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since Korean firms could

also benefit by engaging in th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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